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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연구 목적

 ◦ 정부의 중소기업 R&D 지원 정책의 효율성 및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한 과학기술분야 중소기업 정책 조정과 

범부처 차원의 정책적 리더십을 발휘하기 위한 정책적 논의과제 발굴 및 제언

  - 산･학･연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중소기업전문위원회를 중심으로 정책 조정 활동 강화

  - 범부처 차원의 중소기업 R&D 이슈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중소기업 R&D 정책 지원 방향 설정

■ 연구개발 성과

 ◦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중소기업전문위원회 개최․운영 지원 (｢과학기술기본법｣ 제9조, 제9조의2, 제20조)

  - 2018년도 총 2회 개최, 3개 분야의 정책설명을 통한 중소기업 정책 논의 및 1건의 안건을 검토

 ◦ 중소기업 R&D 정책대상 및 지원 정책현황 분석

 ◦ 중소기업 R&D 관련 정책 이슈 발굴 및 분석(스케일업으로의 정책 방향 전환과 과제)

  - 중소기업의 혁신 및 기술경쟁력 강화를 통해 글로벌 시장에서 기업우위를 가질 수 있도록 유망한 중소

기업 중심의 역량있는 기업 발굴 지원을 위한 근거 마련

■ 기대 효과 

 ◦ 위원 간 소통 제고 및 정책이슈 발굴 등 중소기업전문위원회의 내실있는 운영 지원 체계 확립

 ◦ 연구결과는 중소기업 지원 관련 정책방향 제시, 제도 개선사항 도출 등 마련에 활용





요약문

요약⦁i

요 약 문

 ⃞ 연구목적 및 내용

◦ 정부의 중소기업 R&D 지원 정책의 효율성 및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한 과학기술분야 중소기업 

정책 조정과 범부처 차원의 정책적 리더십을 발휘하기 위한 정책적 논의과제 발굴 및 제언

- 중소기업전문위원회의 중소기업 R&D정책 조정 활동 

- 중소기업 R&D 정책대상 및 지원 정책현황

- 중소기업 R&D 정책과제 이슈분석 및 제언(스케일업으로의 정책 방향 전환과 과제)

 ⃞ 연구개발 성과

◦ 2018년도 총 2회 개최, 3개 분야의 정책설명을 통한 중소기업 정책 논의 및 1건의 안건을 검토

회의
일자

참석자/
참석대상

안 건 명

제9회
(’18.3.21)

14명
/15명

중기부 중소･벤처기업 정책 설명(분야별:중소기업R&D, 창업･벤처기업, 중소기업인력양성)

중소기업 정책이슈 논의 주제 선정 등 토의

제10회
(’18.4.13.)

12명
/15명

정부･공공기관의 중소기업 기술혁신지원 2017년 실적 및 2018년 계획(안) 

중기전문위 정책이슈 선정 토의

<표> 2018년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 중소기업전문위원회 정책 조정 활동

 * 본 과제의 연구기간(’18.2.11~’19.2.10.)에 따른 실적으로 포함

◦ 중소기업 R&D 정책대상 및 지원 정책현황

- 기존 중소기업 R&D 정책･제도에 대한 현황분석 및 점검

◦ 중소기업 R&D 정책과제 이슈분석 및 제언(스케일업으로의 정책 방향 전환과 과제)

- 중소기업의 혁신 및 기술경쟁력 강화를 통해 글로벌 시장에서 기업우위를 가질 수 있도록 

유망한 중소기업 중심의 역량있는 기업 발굴 지원을 위한 근거 마련

 ⃞ 연구개발성과의 활용계획(기대효과)

◦ 위원 간 소통 제고 및 정책이슈 발굴 등 중소기업전문위원회의 내실있는 운영 지원 체계 확립

◦ 연구결과는 중소기업 지원 관련 정책방향 제시, 제도 개선사항 도출 등 마련에 활용

 ⃞ 핵심어

◦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중소기업전문위원회, 중소기업 R&D, 중소기업 정책 이슈, 스케일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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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 중소기업은 우리나라 국가 경제의 민간 부문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주요 대상이며, 일자리 

창출의 중요한 경제활동 주체로 인식되고 있음. 이와 함께 국가혁신체제에서는 혁신활동의 활력을 

불어넣는 혁신의 생산자인 동시에 사용자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 중소기업중앙회 「2018년 중소기업현황」에 의하면, 현재 우리나라의 전체 사업체수는 355만 

929개이며, 이 중 중소기업은 354만 7,101개(99.9%)인 것으로 집계됨. 중소기업의 고용인원은 

1,436만명으로 전체의 82.2%를, 매출액에서는 2조 441억원으로 42.8%를, 수출비중은 

20.1%를 차지

☐ 일자리 창출력이 높은 중소기업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고 4차 산업혁명 대응 및 개방 확대를 

통한 생산성 중심 경제로 전환하는 등 중소기업이 국가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고 있음 

◦ 최근 국가 간의 경쟁이 치열해지자 많은 국가들이 기업의 연구개발, 그리고 혁신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양한 유인책 강구

◦ 특히 신흥 기술혁신국가로 부상하고 있는 중국, 인도가 기술개발을 위해 발 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많은 국가들이 기업의 연구개발과 혁신능력 제고를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있음

◦ 세계는 생산의 시대, 기술의 시대를 지나 “기술+감성”의 시대인 21세기에 진입해 있으며, 신기술의 

개발과 생산의 시너지효과를 보다 확대시킬 수 있는 방안 마련에 대한 관심을 집중

◦ 우리 또한 혁신성장 추진에 있어 가장 중요한 핵심요인으로 ‘창업활성화’, ‘기업 스케일업’, 

‘규제혁파’에 중점을 두어 혁신중소기업의 혁신역량 강화를 강조

☐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나라의 다수의 중소기업은 자원과 역량의 한계로 혁신활동을 통한 

혁신 성과를 창출하기가 용이하지 않음에 따라 유망한 성장가능성이 높은 중소기업의 성장기회를 

부여하고 국가 경제 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경쟁력있는 혁신 플레이어로 자리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중요한 상황 

◦ 이를 위하여 「정부 R&D혁신방안(’15.5)」 발표에 따른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2016년 국가과학기술심의회 

(現, 과학기술자문위원회 산하 심의회의) 산하에 중소기업전문위원회를 신설

◦ 중소기업 R&D정책의 일관성 제고와 관련 정책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 중소기업전문위원회의 

역할 및 정책 조정 활동이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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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기술혁신지원, 기술이전‧사업화, 인재육성, 규제개선 방안 등 중소‧중견기업 관련 주요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사항에 대해 사전검토

◦ 과학기술 분야 중소기업 R&D 지원 및 범부처 정책･제도 확산을 위해 중소기업전문위원회가 

주도적으로 과학기술분야 중소기업 관련 정책 점검을 통한 지원전략 수립 강화 필요

- 중소기업 관련 정책이슈 발굴･개선방안 도출 등의 연구 수행

◦ 산･학･연 다양한 주체가 위원회에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함으로써 개방적이고 수평적인 중소기업 

R&D정책 의사결정의 주체로서 역할 수행 필요

☐ 또한 범부처 과학기술기본계획(’18-’22) 수립 및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계획(’18-’22)(발표예정) 

등을 통해 기업 등 다양한 혁신주체들의 정책수요 충족을 위한 맞춤형 정책 추진 및 혁신생태계 

조성 추진에 따른 모니터링 강화 필요

◦ 법정 계획 및 부처별 사업 수립계획을 통해 중소기업의 지원을 위한 정책이 반영･수립됨에 따라 

중소기업 R&D정책이 전체적인 측면에서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정책 모니터링 

및 범부처 간 협력과 조정이 요구됨 

☐ 이와 연계하여 중소기업전문위원회의 중소기업 R&D 정책 활동의 일환으로 중소기업 R&D 정책 

대상 및 지원 정책현황 검토를 통하여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중소기업 대상과 이를 정책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내용을 논의과제로 제시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제2절 연구목표 및 주요내용

☐ 연구의 목표

◦ 정부의 중소기업 R&D 지원 정책의 효율성 및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한 과학기술분야 중소기업 

정책 조정과 범부처 차원의 정책적 리더십을 발휘하기 위한 정책적 논의과제 발굴 및 제언

-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강화 정책기조에 따라 주요 중소기업 R&D 정책 총괄 조정 기능 강화

- 중소기업 R&D 이슈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혁신창업기업 및 중소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정부 정책 지원 방향 설정

☐ 주요내용

◦ 중소기업전문위원회의 중소기업 R&D정책 조정 활동

- 범부처 중소기업R&D정책을 총괄 조정하는 중소기업전문위원회 개최･운영 및 사전 검토 지원 

◦ 중소기업 R&D 정책대상 및 지원 정책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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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 중소기업 R&D 정책･제도에 대한 현황분석 및 점검

◦ 중소기업 R&D 정책과제 이슈분석 및 제언(스케일업으로의 정책 방향 전환과 과제)

- 중소기업의 혁신 및 기술경쟁력 강화를 통해 글로벌 시장에서 기업우위를 가질 수 있도록 유망한 

중소기업 중심의 역량있는 기업 발굴 지원을 위한 근거 마련

제3절 연구범위 및 추진방법

☐ 연구의 범위

◦ 공공부문과 민간부분은 연구개발(R), 기술개발(T), 혁신(I) 영역에 대하여 연구실에서부터 시장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정책대상을 포함하며, 정책 활동이 수반됨 

-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인적자원과 하부 인프라의 지원이 필수적

- 또한 기술개발 활동 이후 Death Valley 극복을 통한 산업 활동으로 이어져야 함

[그림 1-1] RTI Linear Model

◦ 이에 본 연구 범위는 중소기업전문위원회에서 다루는 범위로 정책실무 차원(중소벤처기업부 등 

관련부처)에서 중소기업 정책현황과 중소기업 R&D 정책 대상 및 지원수단 범위로 한정함

- 다양한 정책대상이 존재하지만 창업벤처 기업 및 중소기업을 중점 대상으로 설정

- 연구개발 활동 중심의 기술분야 및 산업활동을 타겟으로 하여 중소기업 정책 수립 및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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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중소기업 R&D 이슈 대상범위

☐ 추진 체계

◦ 관계부처가 자문위 사무국(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에 상정안건 제출

◦ 중소기업전문위원회 상정안건에 대한 사전검토의견 제시

◦ KISTEP은 위원회의 운영지원 및 정책지원 기능을 수행

[그림 1-3] 중소기업전문위원회 추진 체계

☐ 추진 방법

◦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출부서 외 관계부처, 자문회의 사무국, KISTEP의 사전 검토

◦ KISTEP은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정책지원 기능 수행

- 회의 시 배석하여 회의 진행과정, 의견 개진 및 조율, 향후 진행방안에 대한 도출 지원 및 회의록 

작성 지원 등

◦ 중소기업전문위원회 차원에서 발굴된 정책 과제에 대해 KISTEP 연구진이 자료조사 및 분석, 

관련 전문가 자문을 통해 내용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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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중소기업R&D 정책 조정 현황

제1절 중소기업R&D 정책 조정 활동

☐ 개요

◦ 2018년도 총 2회 개최, 3개 분야의 정책설명을 통한 중소기업 정책 논의 및 1건의 안건을 검토

<표 2-1> 2018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중소기업전문위원회 개최실적

회의일자
참석자/
참석대상

안 건 명

제9회
(’18.3.21)

14명
/15명

중기부 중소･벤처기업 정책 설명 및 이슈 논의
- 중소기업R&D, 창업･벤처기업, 중소기업인력양성

중소기업 정책이슈 논의 주제 선정 등 토의

제10회
(’18.4.13.)

12명
/15명

정부･공공기관의 중소기업 기술혁신지원 2017년 실적 및 2018년 계획(안) 

중기전문위 정책이슈 선정 토의

제2절 중소기업R&D 정책 조정 내용

1. 제9회 중소기업전문위원회 활동

가. 회의 개요

☐ 일시 : 2018년 3월 21일(수) 14:00 ~ 16:30

☐ 장소 : 베니키아호텔대림(대전 소재)

☐ 참석자(14/15) 

◦ 구용서(위원장), 김수옥, 박종구, 김경숙, 한지학, 서재형, 박종복, 김광선, 이상협, 김민선, 이연희, 

노민선, 이성철, 양시영

나. 상정안건 

번호 안 건 명 제출부서

1 중기부 중소･벤처기업 정책 설명(분야별:중소기업R&D, 창업･벤처기업, 중소기업인력양성) 중소벤처기업부

2 중소기업 정책이슈 논의 주제 선정 등 토의 중기전문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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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주요 안건 요약

(1) 중기부 중소･벤처기업 정책 설명

(가) 중소기업 R&D 정책 : 중소기업 R&D 개요 및 개편방향

☐ 추진배경

◦ 세계화에 따른 양극화와 만성적 저성장 극복을 위해 중소기업의 경쟁력 확보와 기술혁신 필요

◦ 기술 사업화를 통한 기업의 매출확대와 성장에 기여하도록 중소기업 R&D를 개편하고, 사업화 

성공 가능성 제고를 위한 지원체계 구축

☐ 현황 및 평가

◦ (현황) 정부 중기 R&D 투자는 약 30배 확대(’97, 381억 원 → ’17, 1.1조 원)

◦ (평가) 중소기업 R&D 예산 증가에도 불구, 시장을 고려하지 않은 공급자 편의의 제도 운용, 

민간투자와의 단절이 문제로 지적

☐ 추진방향

목

표

중소기업R&D를 통한 기술혁신과 기술경쟁력 확보로 중소기업 

혁신성장 지원

시장 기반의
가시적 성과 창출

 (약속 1) 민간과 시장 중심으로 개편

 (약속 2) 창의적 도전적 과제 지원 강화

 (약속 3) 중소기업의 미래성장동력 발굴

 

문제 해결형 일관지원체계 
가동

 (약속 4) 스크럼 기반 혁신클러스터 조성

 (약속 5) R&D 성과의 사업화 성공가능성 제고

지속가능하고 공정･투명한 
연구비 투자

 (약속 6) 사람에 대한 투자 확대

 

 (약속 7) 연구비 집행의 공정성․투명성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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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창업･벤처기업 : 창업･벤처기업 정책현황 및 추진계획

☐ 그 동안의 정책 현황

◦ ‘혁신창업 생태계 조 방안’을 마련하여 ‘혁신창업 친화적 환경조성’, ‘벤처투자 획기적 증대’, 

‘창업･투자 선순환 체계 구축’의 3대 추진방향 하에 주요 과제를 수행하고 있음

◦ 창업 환경 순위가 최초로 10위권에 진입하는 등 성과를 도출하였으나 창업의 양적 확대에 비해 

혁신성 기반의 성과가 부족

☐ 2018년 추진 목표

◦ 민간 선도, 시장 친화, 자율과 책임의 3대 추진원칙에 따라 ‘민간 주도로 성장하는 창업･벤처생태계’ 

조성

☐ 2018년 추진 방향

◦ 先 민간주도 後 정부 후원 방식의 창업자 선별･육성, 민간 주도의 창업허브 조성 및 벤처기업 

확인제도 민간 주도 등을 통한 민간 역량을 활용한 혁신 창업 활성화

◦ 「벤처투자촉진법」 제정으로 시장 친화적인 투자제도 개편, 민간 중심의 모태펀드 운용 및 

혁신모험펀드를 통한 민간투자 촉진 등을 통한 민간이 주도하는 벤처투자 및 회수 환경 조성

◦ 민간주도 창업 지원, 지방창업 우대

◦ 대기업의 창업･벤처기업의 지원 유도

(다) 중소기업 인력양성

☐ 중소기업 인력 동향

◦ 중소기업 종사자는 1,403만 명으로 全 근로자의 87.9%를 차지하고 있으며, 일자리 증가분의 

97%(’11~’14, 177만개)가 중소기업에서 창출

◦ 중소기업 부족 인력은 약 25만명(부족률 2.6%)이며, 청년층의 중소기업 취업 기피 등에 따른 

‘구인 - 구직’ 미스매치 현상 지속

◦ 중소기업 월 임금(323만원, ’16)은 대기업(513만원)의 62.9%이며, 재직자 자기개발 기회도 

대기업의 절반 수준

☐ 중소기업 인력양성 사업 및 예산 현황

◦ 중기부는 청년층의 중소기업 취업 기피로 필요인력 충원에 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현장수요에 맞는 인력양성 및 공급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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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8년 이후 ’17년까지 10년간 6,278억원의 예산을 투입, 13만 1천명의 인력을 양성하여 

중소기업에 취업연계

◦ ’18년 예산 : 121,633백만 원(’17년 대비, 4,867백만 원 증가)

☐ 세부 사업 현황

◦ 중소기업 특성화고 인력양성, 기술사관 육성사업(특성화고+전문대), 산학맞춤 기술인력 양성(대학), 

국립 마이스터고 육성을 통한 산학협력 기술기능인력 양성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연구인력 지원, 기업연계형 연구개발인력양성(R&D), 산업주도형 기술교육 

혁신(R&D)을 통한 중소기업 연구인력 지원

◦ 중소기업 계약학과, 중소기업 연수사업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 재직자 역량 강화

☐ 향후 계획

◦ 영마이스터 육성과정 신설

◦ 4차 산업혁명 대응 중소기업 재직자의 재교육 강화(중기연수원)

◦ 대기업 교육･훈련 인프라 등을 활용하여, 구직자에게 맞춤형 직업 훈련 제공 → 수료자는 협력사 

우선 채용(22년까지 1만 명)

(2) 중소기업 정책이슈 논의 주제 선정 등 토의

☐ 개요

◦ 제2기 중소기업전문위 위원 중심의 정책이슈 토의 및 안건화를 통해 민간위원의 전문성 활용과 

정책 참여 기회 확대

◦ 지난 ’17.12.8∼12.18 기간 동안 제2기 위원들의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자료를 정리하여 주요 

정책이슈(4개)를 발굴･제시

- 혁신기반 중소기업 Scale up 지원 정책 현황 분석(성장지원 관점)

- 혁신성장동력분야 중소기업R&D 지원 정책 현황 분석(신산업지원 관점)

- 제조기반 중소기업의 제조혁신 지원 정책 현황 분석(생산기반지원 관점)

- 중소기업 기술인력지원 정책 현황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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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 절차(단계별 진행)

정책이슈 주제선정
중기전문위에서 중점 논의할 정책이슈 

선정(1개)
(3월)

<통계 및 현황자료 수집>

관련 전문가 설명
(의견수렴)

관련 분야 전문가 설명회 개최
(현안 및 문제점 도출 등)

(4월)

<현황 및 문제점 정리>

현황 및 문제점
논의/정리

현황 및 문제점에 대한 중기전문위 위원 토의 (5월)

<추진목표 및 전략 정리>

추진목표 및 전략
논의/정리

추진목표 및 전략에 대한 중기전문위 위원 토의 (6월)

<세부 추진방안/계획 정리>

세부 추진방안
논의/정리

세부 추진방안/계획에 대한
중기전문위 위원 토의

(7월)

<정책이슈 페이퍼 초안 마련>

정책이슈 페이퍼(안건) 마련 정책이슈 페이퍼 초안 토의 (9월)

<정책이슈 페이퍼 최종안 마련>

정책 건의
(안건 or 부처 건의)

중기전문위 차원의 자문회의(심의) 안건 제출 
or 부처 건의

(10~11월)

라. 주요 논의 내용

(1) 중기부 중소･벤처기업 정책 설명

(가) 중소기업 R&D 정책 : 중소기업 R&D 개요 및 개편방향

◦ 중소기업 현장에 부합한 중소기업 R&D 정책 추진 및 지원 방식에 대한 전환 필요

- 모험, 파괴적인 혁신보다는 실제 중소기업의 현실에 적합한 투자 지원이 요구

- 중소기업의 미래성장동력 발굴 시 산업적 접근을 통한 지원이 적정

◦ 중소기업 관련 기관 간 유기적인 협력을 통한 시너지 제고 필요

- 기관 간(창진원, 한국투자벤처(주), 기정원, 기보 등) 업무 연계가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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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졸업제의 전 부처 확대 시 적용방식에 대한 개선 필요

- 많은 기업들이 혜택을 받아야 되는 것은 타당하나 제한하는 것에 대한 적정여부 검토 필요

◦ 중소기업 R&D 지원에 대한 지속적인 노력 요구

- 협력형 R&D 사업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개선을 요구받고 있으며, 일몰사업의 신규기획 시 기존 

틀과의 차별성을 확보하여야만 제대로 안착될 수 있을 것임

(나) 창업･벤처기업 : 창업･벤처기업 정책현황 및 추진계획

◦ 벤처인증제도의 내실 있는 운용이 필요

- 벤처인증은 성장 단계별로 이루어져야 하나, 이미 벤처기업인 기업에게도 인증하고 있음 

◦ 메이커스페이스 확장 관련 기 구축시설과의 연계 및 활성화 방안 모색 필요

- 기 구축된 3D프린팅센터, 창조경제혁신센터 등 하드웨어 측면에서의 연계방안 모색 및 활용되지 

않는 부분에 대한 소프트웨어 측면의 활용 계획 마련 필요

◦ 리스크가 큰 부분에도 펀드가 투자될 수 있는 분위기 조성 필요

- VC의 책임성 강화로 인해, VC가 리스크가 거의 없는 안전한 기업에만 투자를 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로 인해 리스크가 큰 벤처기업의 경우 펀드를 받기가 어려움

- 대기업 CVC*를 통해 많은 벤처･중소기업들이 펀드를 받고 활용할 수 있도록 대기업들의 벤처 

투자 참여가 필요

* CVC(Corporate Venture Capital)는 혁신성 또는 전문성이 있는 기업에 투자할 목적으로 대기업에서 출자한 

회사 혹은 조합

(다) 중소기업 인력양성

◦ 인력양성 정책 대상에 대한 지원범위 확인 필요

- 인력양성 정책 대상이 중소･중견기업이었으나 계속 유지하는 것이 맞는지 고민이 필요함. 

중소기업으로 국한하는 것이 적정

- 또한 인턴쉽, 산업기술인력 성공모델 사업은 유사중복문제 존재

◦ 중소기업의 R&D 역량 향상 차원의 인력지원사업의 예산 확대 필요

- 기존 사업의 성과분석을 통한 우수성과사업의 육성 및 확대 요구

◦ 중소기업 재직자 역량강화 교육 및 등록금 지원 등 지속적 지원 필요

(2) 중소기업 정책이슈 논의 주제 선정 등 토의

◦ 중소기업의 성장사다리 역할을 하는 중소기업 R&D 지원 정책에 관한 이슈 고민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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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스케일업을 지원하는 성장사다리 지원 정책이 부족

◦ R&D차원의 혁신적 기술개발 지원을 위한 중소기업 정책 발굴 모색 필요 

- 양적 측면보다는 질적 측면에서의 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 중소기업 R&D 정책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우수한 기업이 많이 생겨날 수 있도록 지원

◦ 중소기업 특성이 반영된 R&D 지원 정책 수립 및 명확한 총괄부처의 포지셔닝 필요

-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관점의 지원인지 보조사업 관점의 지원인지 여전히 

명확하지 않음에 따라 중소기업 R&D정책 방향에 대한 큰 틀에 대한 고민 요구

◦ 혁신적 기술개발 중심의 중소기업 R&D 지원 필요

- 기술기반 중소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지원 방안 모색 

◦ 중소기업 인력 관련 이슈에 대한 추진 필요 

-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인력양성, 교육훈련 등이 과기부, 산업부, 고용부 등에서 추진되고 있으나 

부처 간 협력이 중요하다고 판단됨

- 인력 양성 및 지원을 위한 패러다임을 전환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실질적으로 중소기업에 

갈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주력

- 인력 관련 R&D 재정지원 사업 중심으로 접근하는 것이 타당하며, 국가R&D수요 제도개선 

관련 인력 연계부분 선정 추진 필요

2. 제10회 중소기업전문위원회 활동

가. 회의 개요

☐ 일시 : 2018년 4월 13일(금) 14:00 ~ 16:00

☐ 장소 : L타워 5층 라일락홀(서울 양재동)

☐ 참석자(12/15)

◦ 구용서(위원장), 김경숙, 한지학, 서재형, 박종복, 박종구, 이성철, 이상협, 김민선, 이연희, 노민선, 

양시영

나. 상정안건 

번호 안 건 명 제출부서

1 정부･공공기관의 중소기업 기술혁신지원 2017년 실적 및 2018년 계획(안) 중소벤처기업부

2 중기전문위 정책이슈 선정 토의 중기전문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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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주요 안건 요약

(1) 정부･공공기관의 중소기업 기술혁신지원 2017년 실적 및 2018년 계획(안)

☐ 추진배경

◦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범국가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98년부터 정부․공공기관의 중소기업 

기술혁신지원 제도(KOSBIR) 운영

* KOSBIR : Korea Small Business Innovation Research Program

☐ 시행기관 및 의무비율

◦ (시행기관) 연간 300억 원 이상의 연구개발(R&D) 예산을 운용하는 정부부처(14개) 및 

공공기관(7개) 등 21개 기관

구분 기관명

정부부처
(14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방위사업청, 농촌진흥청, 산림청, 기상청, 행정안전부, 특허청

공공기관
(7개)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전력기술, 
한전KPS(신규)

 

* R&D 예산이 중소기업 지원 전용사업으로 운영되는 중소벤처기업부는 제외

◦ (의무비율) 시행기관별 R&D 예산의 0.7% ~ 44.1% 

☐ 시행기관의 2017년 중소기업 기술혁신 지원 실적

◦ 시행기관 전체 R&D 예산 17조 2,129억 원 중 12.8%에 해당하는 2조 2,097억 원을 중소기업에 

지원

- ’16년 대비 지원이 증가한 기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15개 기관, 감소한 기관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한국도로공사 등 6개 기관

- 대부분의 기관은 ’17년 의무 지원비율을 달성하였으나 한국가스공사의 경우 의무 지원비율 

미달성

☐ 시행기관의 2018년 중소기업 기술혁신 지원 계획

◦ 21개 시행기관 전체 R&D 예산 17조 1,848억 원 중 12.5%인 2조 1,534억 원을 목표로 지원할 

계획

- 정부부처는 R&D예산 16조 362억 원의 13.2%에 해당하는 2조 1,116억 원을 지원하고, 7개 

공공기관은 R&D예산 1조 1,486억 원의 3.6%에 해당하는 418억 원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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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는 지원계획의 보수적 수립 결과로, ’17년 실적(22,097억원, 12.8%)대비 563억원 감소한 

규모이며, 지원 비율로는 0.3%p 감소

<표 2-2> 2018년도 중소기업 지원계획
(단위 : 억원, %)

구  분 R&D 예산(A) 의무지원비율
중소기업 R&D 지원계획

지원금액(B) 지원비율(B/A)

정부부처(14개) 160,362 13.0 21,116 13.2

공공기관(7개) 11,487 3.5 418 3.6

계 171,848 12.4 21,534 12.5

* 산정기준(동법 시행령 11조3항) : 시행기관의 직전년도 평균 지원비율(’17, 12.8%) 보다 높은 기관은 3년 실적의 평균치, 낮은 
기관은 연평균 증가율 반영 

라. 주요 논의 내용

(1) 정부･공공기관의 중소기업 기술혁신지원 2017년 실적 및 2018년 계획(안)

◦ 부처별/공공기관별 중소기업지원 정책 수립에 따른 체계적 관리 필요

- 부처별/공공기관별 개선실적 및 계획 관련, 부처별/공공기관별 중소기업 지원 방향에 대한 

언급없이 제시되고 있는 문제점 존재 

- 부처별/공공기관별 중소기업 지원 정책 방향 설정 및 전략 제시 필요

- 미국의 SBIR/STTR과 같은 세분화된 지원 체계 마련 및 중기부의 일원화된 행정 시스템의 

도입이 필요

◦ 중소기업지원 실적 향상 방안 모색 필요

- 네거티브 규제 도입, 융합신제품 적합성인증제도 혁신 등 공공영역에서의 중소기업의 신제품 

도입을 위한 수요창출 견인 필요

- 동 제도의 사업화 성과 제고 방안 마련 미흡에 따른 강화 방안 강구 필요

◦ 대상 선정 및 관리방안 검토 필요

- 중소기업 지원 효과가 큰 사업 등 대상사업 선정기준 구체화 및 부처 사업별 특성을 고려한 

의무지원 비율 산정 방법 차별화 필요 

- 각 부처별 의무비율 중 일부를 활용하여 각 부처별 최우수 중소기업 선정에 따른 지원 시스템 

구축하는 방안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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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기관별 역할을 고려한 개발단계 R&D사업의 자율적 중소기업 비율 설정 방안 검토 필요

- 시행기관별 의무비율 범위내 사업유형별 차등 지원 비율 설정에 대한 효과성 점검 및 중소기업 

R&D 지원비율의 평가지표 반영 검토 필요

◦ 성과관리 방안 모색 필요

- 중소기업 지원과 관련성이 높은 사업 중심의 성과 측정 및 부처별 역할에 부합한 중소기업 지원 

목표 설정에 따른 체계적인 지표 관리가 요구 

- 동 제도 시행에 따른 주기적 성과분석 관리 및 의무지원비율 산정 방식에 대한 일부 보완 방안 

검토 필요

- 각 부처의 중소기업지원 비율이나 실적에 대한 단순 보고가 아닌 체계적 계획 수립 및 관리 

필요

(2) 중소기업 정책이슈 논의 주제 선정 등 토의

◦ 인력양성은 R&D 정책사업과 병행되는 사업이고, 일부 중복영역이 있어서 단독으로 먼저 수행하기 

보다는 다른 정책과 함께 고려 필요

◦ 중소기업 Scale-up지원에 관한 이슈를 우선 추진 검토 필요 

- Scale-up이라고 하면 창업기업이 중소기업으로 성장하는 단계를 다룰 것 인지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는 단계를 다룰 것인지 범위 설정에 따른 현황분석 필요

- 중소기업 Scale-up지원 관련, ① R&D 기획단계에서 사업화까지 연계할 수 있는 방안, 

② 창업에서 혁신형 중소기업에서 엑싯(Exit) 또는 중견기업으로 성장사다리 역할 관련 방안, 

③ R&D 효율화를 기반으로 혁신역량 제고 방안 등을 주제로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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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중소기업R&D 정책대상 및 정책 현황

제1절 중소기업 현황 분석

□ 우리나라 중소기업 기업군에 대한 범위 및 분포 현황을 구조화하여 살펴보면, 자산총액, 3년 

평균매출액 등에 의해 구분 가능함

◦ 중소기업은 우리나라 전체 기업 수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인력이나 매출기여도에 

있어서는 상대적으로 비중이 높지 않음

- 기업규모가 클수록 인력이나 매출기여도의 비중이 증가 

[그림 3-1] 기업의 범위 및 기업별 분포 현황

출처 : 저자 작성

◦ 중소기업의 수는 1996년 이후 지속적으로 큰 폭으로 증가하여 왔음.

- 반면,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중견기업에서 대기업으로의 성장은 크게 눈에 뜨지 않는 

것으로 보아 여전히 생산성이 낮은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활동이 일어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음.

- 특히, 중소기업은 IMF나 금융위기 등 내･외부 환경 변화에 민감하게 영향을 받아왔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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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 <중소기업> <대기업>

[그림 3-2] 기업규모별 기업 현황(1996~2015)

* 5인 미만의 소상공인 통계가 중소기업으로 포함되어 집계됨에 따라 별도로 구분
자료 :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 현황(통계청, 2015년기준 경제총조사를 기반으로 재가공)  

□ 최근 5년간의 추이(2011-2016)를 고려할 때, 기업의 생멸현황은 매출규모와도 연관되어 나타남

◦ 매출규모가 작을수록 새로 생기거나 없어지는 기업이 많은 반면, 매출규모가 큰 기업일수록 

소멸되는 기업은 적어짐. 매출규모 100억 원 이상의 구간에서 소멸률은 낮아지나 작은 매출규모를 

지닌 기업의 활동이 많음 

◦ 2016년 기준, 5년 전과 비교하였을 시에도 기업생멸 현황은 유사한 구조를 보이고 있으며, 전체 

평균과 비교했을 시에, 매출규모가 커질수록 소멸기업은 적고, 활동을 유지하는 기업은 많아짐

- 5억 미만의 매출규모 구간에서 기업생멸활동의 변화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침

[그림 3-3] 기업생멸(활동-신생-소멸) 현황 
(2011~2016)

[그림 3-4] 매출규모별 기업생멸(활동-신생-소멸) 
연평균추이(2011~2016)

자료 : 통계청 기업생멸행정통계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D0012&conn_path=I3(2018. 12.12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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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 매출규모별 기업생멸별(소멸-신생-활동) 비중(2011 vs 2016)

구분
2011년 2016년

소멸 신생 활동 소멸 신생 활동

5억미만 10.7 12.6 76.8 9.3 12.9 77.8

5-10억 4.5 6.4 89.1 3.2 5.4 91.3

10-100억 4.0 5.0 91.0 3.2 4.5 92.2

100-400억 1.6 1.8 96.6 0.9 1.3 97.9

400-800억 1.2 1.2 97.6 0.5 0.6 98.9

800-1,500억 0.9 0.9 98.2 0.3 0.4 99.3

1,500억 이상 0.5 0.3 99.1 0.1 0.4 99.5

평균 10.0 11.9 78.0 8.6 12.0 79.4

자료 : 통계청 기업생멸행정통계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D0012&conn_path=I3(2018. 12.12 접속)

□ 현재 중소기업의 경제활동 비중은 99.9%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나, 매출액에 있어서는 42.8%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 중소기업은 5인 미만의 소상공인을 포함하며, 소기업과 중기업으로 구분되고 있음

- 소상공인의 수가 86.5%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를 제외한 중소기업은 전체의 

13.4%를 차지하고 있음. 유형별 기업 수는 소상공인 > 소기업 > 중기업 순으로 분포

◦ 중소기업 유형 내에서도 기업규모가 클수록 종사자 수 및 매출액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남

- 종사자 수 및 매출액은 기업 수 대비 중기업 > 소기업 > 소상공인 순으로 분포 

◦ 이에 비하여 중소기업 범위를 초과하는 기업은 기업 수는 0.1%로 낮은 비중을 차지하나, 그 

수에 비해 종사자 수 및 매출액에 있어서는 고용창출 및 생산성 제고에 더 큰 기여를 하고 있음

- 중소기업의 경우, 종사자 천명 당 매출액은 142십억 규모이나, 중소기업 범위초과기업의 경우, 

종사자 천명 당 매출액은 879십억원 규모로 나타남

<표 3-2> 2016년 우리나라 중소기업 현황

구분
총 기업수*

(①+②+③+④)

ㅣ

중소기업 중소기업 범위초과
(④)소상공인(①) 소기업(②) 중기업(③)

기업수(개)
 3,550,929

(100.0%) 
3,072,104

(86.5%) 
393,413 
(11.1%)

81,584
(2.3%) 

3,547,101
(99.9%)

3,828
(0.1%)

종사자수(천명)
     17,468

(100.0%) 
6,009

(34.4%) 
4,701 

(26.9%)
 3,648

(20.9%) 
14,357

(82.2%) 
3,111

(17.8%) 

매출액(십억원)
 4,777,691

(100.0%) 
592,194
(12.4%) 

479,552
(10.0%) 

972,410
(20.4%) 

2,044,156
(42.8%)

2,733,535
(57.2%)

종사자 천명당 
매출액(십업원)

274 99 102 267 142 879

 * 출처 : 중소기업중앙회, 『2018년 중소기업현황』 , 기업 수 기준 통계자료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D0012&conn_path=I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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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의 수출실적이 증가하고 있으나 중소기업이 수출에 기여하는 비중(2017년)은 18.5%에 

불과

<표 3-3> 중소기업 수출실적 및 증가율(억 달러, %)

구분
2016년 2017년

수출액 증감률 비중 수출액 증감률 비중

중소기업 995 3.4 20.1 1,061 6.6 18.5

중견기업 868 △6.5 17.5 909 4.7 15.8

대기업 3,080 △8.5 62.2 3,756 21.9 65.5

총수출 4,954 △5.9 100.0 5,735 15.8 100.0

 *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중소중견기업수출통계』 통계정보보고서기준(2018.12)

◦ 기술기반업종 기업이 기업 수에 비해 고용창출 및 매출액 규모가 큰 것으로 나타남

- 기술기반업종1) 기업은 전체 우리나라 기업의 1/3수준에 미치지 못하나, 종사자 수 및 매출액은 

1/5수준에 다다르고 있음

- 기술기반업종은 중소기업범위 초과기업 비중이 높으며, 이외 업종은 중소기업 비중이 높음

<표 3-4> 기술기반업종 여부에 따른 기업 현황 

구분
기업 수(개) 종사자수(천명) 매출액(십억원)

중소기업
중소기업범위

초과기업
비중 중소기업

중소기업범위
초과기업

비중 중소기업
중소기업범위

초과기업
비중

기술기반
업종

819,735 1,928 23.1 5,946 1,850 44.6 844,802 1,378,719 46.5

이외업종 2,727,366 1,900 76.9 8,411 1,261 55.4 1,199,353 1,354,816 53.5

총계 3,547,101 3,828 100.0 14,357 3,111 100.0 2,044,156 2,733,535 100.0

 * 출처 : 중소기업중앙회, 『2018년 중소기업현황』을 기반으로 재분류

1) 중소벤처기업부는 기술기반 창업기업을 표준산업분류코드 중 제조업(C), 지식서비스업(J, M, N75, P, Q, R90)으로 분류하고 
있어 이를 참고하여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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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중소기업범위초과기업>

[그림 3-5] 2016년도 업종별 특성 현황(%) [그림 3-6] 2016년도 기업 비중(%)

<중소기업> <중소기업범위초과기업> <중소기업> <중소기업범위초과기업>

[그림 3-7] 2016년도 기업 종사자 비중(%) [그림 3-8] 2016년도 기업 매출액 비중(%)

 * 출처 : 중소기업중앙회, 『2018년 중소기업현황』 , 재가공

◦ 반면, 창업 후 지속적인 기업의 활동을 유지하는데 있어서는 기술기반업종이라 할지라도 

기업규모에 따라 업력2) 분포의 차이가 존재

- 기술기반업종의 중소기업은 5년 미만의 업력을 보유한 기업이 가장 많으며, 기술기반업종의 

대기업은 30년이상의 업력을 보유한 기업이 가장 많음

[그림 3-9] 2015년도 중소기업 업력 현황(개) [그림 3-10] 2015년도 대기업 업력 현황(개)

 * 출처 : 중소기업중앙회, 『2017년 중소기업현황』 , 재가공

2) 기업규모에 따른 업력 현황의 경우, 중소기업중앙회, 『2018년 중소기업현황』 자료에는 포함되지 않아 중소기업중앙회, 『2017년 
중소기업현황』 자료를 토대로 분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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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타트업 등 창업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나, 생계형 창업 기업 중심으로 기술기반업종의 

창업3) 비중은 낮음 

- 도매및소매업과 숙박및음식점업 부문의 창업이 가장 활발

- 그 다음으로는 기술기반업종 중 제조업 부문의 창업 비중이 높으나, 교육서비스업 및 

예술,스포츠및여가관련서비스업의 창업도 증가

[그림 3-11] 연도구간별 창업 기업 수(개) [그림 3-12] 연도구간별 창업 기업 비중(%)

[그림 3-13] 연도구간별 업종별 창업 기업 수(개)

* 출처 : 중소기업중앙회, 2017년 중소기업현황, 재가공

3) 산업별 창업 현황의 경우, 중소기업중앙회, 『2018년 중소기업현황』 자료에는 포함되지 않아 중소기업중앙회, 『2017년 중소기업
현황』 자료를 토대로 분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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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중소기업의 R&D 지원 현황

□ 정부는 기업주도의 혁신성장 전략 모색을 위한 중소기업의 혁신기술 지원 강화

◦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및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정부의 R&D 투자도 증가

- 대기업 비중은 대폭 축소된 반면, 중소･중견기업의 비중은 소폭 확대

-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의 R&D 투자는 ’12년 13.2%(2조 956억원)에서 ’16년 15.2%(2조 

8,973억원)까지 2.0% 증가

<표 3-5> 기업유형별 R&D 투자현황 (2012-16)

(단위: 억원, %)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

정부
연구비

비중
정부

연구비
비중

정부
연구비

비중
정부

연구비
비중

정부
연구비

비중

총R&D투자 159,064 100.0 169,139 100.0 17,395 100.0 188,747 100.0 190,044 100.0

대기업 14,397 9.1 8,608 5.1 6,923 3.9 6,278 3.3 4,817 2.6

중견기업 - - 6,608 3.9 5,437 3.1 6,130 3.2 7,442 3.9

중소기업 20,956 13.2 21,926 13.0 24,150 13.7 27,902 14.8 28,973 15.2

주 : 정부연구개발사업 과제 중 기업이 연구책임기관으로 수행한 과제규모를 의미
출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KISTEP,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보고서

◦ 정부는 KOSBIR4)제도에 따른 중소기업 기술혁신 지원을 강화

- 공공기관의 중소기업 R&D 지원규모가 꾸준히 상승하여 2017년에는 22조 2,097억 원으로 

시행기관의 중소기업 기술혁신지원 R&D예산의 12.8%를 차지

- 기술혁신지원 R&D예산 증가에 따른 R&D활동 중소기업의 지속 증가 및 기업부설 연구소 등 

연구기반 구축도 꾸준히 증가세

 * R&D활동 중소제조업체 수(개) : (’05) 3,545 → (’10) 10,748 → (’17) 18,172

 ** 중소기업부설연구소 수(개) : (’05) 10,894 → (’10) 20,659 → (’17) 37,695

 

4) 중소기업 기술혁신을 범국가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98년부터 정부․공공기관의 중소기업 기술혁신지원 제도(KOSBIR)가 운영
되고 있으며, ’18년도에는 연간 300억원 이상의 연구개발(R&D) 예산을 운용하는 정부부처(14개) 및 공공기관(7개) 등 21개 
기관을 대상으로 시행기관별 R&D 예산의 0.7%~44.1%의 의무비율을 준수하여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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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6> KOSBIR 지원실적 추이
(단위 : 억원, %)

구   분 ‘98 ’05 ’07 ’10 ’13 ’14 ’15 ’16 ’17

전체예산(A) 41,075 66,656 89,621 140,396 146,015 149,308 158,880 168,538 172,129

중기지원(B) 3,442 8,275 9,803 12,904 17,282 17,377 19,367 20,703 22,097

지원비율(B/A) 8.4 12.4 10.9 9.2 11.8 11.6 12.2 12.3 12.8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2018), 정부․공공기관의 중소기업 기술혁신지원 2017년 실적 및 2018년 계획(안) 

□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벤처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R&D 뿐 만 아니라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여 지원하고 있음

◦ 중소벤처기업부는 내수, 창업, 기술(R&D/비R&D), 금융, 인력, 수출, 이외 내용 등으로 구분하여 

분야별 180여개의 정책 지원 정보 제공(18년도 예산 : 8조 8,560억원)

- 중소기업, 창업･벤처기업, 소상공인, R&D･컨설팅･인증제도와 같은 공통사항 등 대상별로 관련 

정책 정보 지원 

[그림 3-14] 2018년 중소벤처기업지원사업 현황(단위 : 사업수)

자료 : 중소벤처기업부(http://www.smba.go.kr/site/smba/main.do), 업무정책5), 2018년 8월 30일 접속

5)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에 게재된 업무정책 소개를 참고하여 분류하였으며, 개별지원사업의 예산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아 대상사업 수 기준으로 파악하여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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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차원의 중소기업 지원기관(정부 기관 포함), 협‧단체, 출연연구소 및 대학 내 

지정운영기관 등 정책 실행을 가능하게 하는 전담조직이 존재

◦ 중소기업의 창업, 기술개발, 성장지원 등을 위해 지역R&D거점기관*의 기반을 활용하여 지원하나, 

중앙정부 차원의 부처별 지원기관 및 조직을 별도로 선정하여 정책을 집행하는 경우가 대부분

* 테크노파크(18개), 지역특화센터(80개), 지역혁신센터(81개, ’05년 RRC + TIC → RIC), 지자체연구소(19개), 

지방과학기술진흥센터(10개), 연구개발특구본부(5개), 산학융합본부(10개), 연구개발지원단(16개), 지역사업 

평가단(13개) 등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지역분원(’16년 64개), 전문생산기술연구소(’16년 15개) 등의 경우도 지역 

R&D거점기관의 역할을 수행

<표 3-7> 지역R&D거점기관 유형별 수행 기능 현황

기관 관련부처
연구
개발

기술
지원

교육
훈련

창업 지원 경영 지원
네트
워킹

장비
활용

 테크노파크(TP)* 중기부 △ ● ● △ ● △ ●

 출연(연) 지역분원 과기부 ● △ × × × × ●

 전문연(분원 포함) 산업부 ● ● △ × × × ●

 R&D특구본부 과기부 △ ● △ △ △ ● ×

 지역특화센터* 중기부 △ ● ● △ △ △ ●

 지자체연구소(RRI)* 중기부 △ ● × △ △ × △

 * 주 : 2017년 부처 간 업무 및 기능조정에 따라 산업부에서 중기부로 이관
** ● : 중점기능, △ : 부가기능, × : 기능 없음

□ 중소기업 대상 및 목적 분류 

◦ 중소기업 R&D지원 대상은 창업기업･혁신형 중소기업･중견기업･비기업6)으로 구분되며 지원 

목적은 해당 사업의 R&D 기반 조성･성장 촉진･글로벌 시장 선점･임무지향7)으로 나뉨

◦ 기업규모와 목적을 통해 중소기업 R&D지원 기준에 따른 차이가 존재함

6) 대학･연구소 등 기술혁신 클러스터
7) 각 부처 단위로 사업이 진행되는 우리나라 정책 환경의 특성 상 기술개발역량 및 유관산업육성 목표 이외의 부처의 특정한 정책적 

임무와 직결되는 사업들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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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8> 중소기업 R&D 지원 사업 분류

구분 기준 내용

지원 
대상

창업기업 창업기업 대상 사업

중소기업 혁신형 중소기업, 즉 벤처기업 또는 이노비즈 기업 등 중소기업

중견기업 중견기업 대상 사업

비기업
기업단위가 아닌 대학･연구기관 등을 중심으로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지원하는 사업이거나 
특정 지역단위의 기술혁신 클러스터를 지원하는 등 집단적 시스템에 대한 지원

지원 
목적

R&D기반조성
중소･중견기업의 기술역량 저변을 확충할 수 있는 기술혁신 기반을 조성하거나 기술 개발활동을 
통해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함

성장촉진 기술의 사업화를 촉진하거나 시장을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함

글로벌시장선점
신기술 또는 현존 기술에서 세계적 경쟁력을 갖추어 수출을 증대하거나 세계시장을 선점하는 
것을 목표로 함

임무지향 해당 기술을 활용하여 안전 확충, 환경 개선 등 특정한 임무를 해결 목표

자료: STEPI(2016), 중소･중견기업 R&D 전략 및 효율화 방안

□ 중소벤처기업부는 창업-혁신형-중견기업으로 구분하여 지원하고 있으나, 중복 수혜가 가능한 구조

◦ 중소벤처기업부는 ‘창업기업-혁신형 기업-중견기업’으로 구분하여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투자를 추진하고 있으나, 기업 구분과는 상관없이 중복수혜가 가능함(중기부 R&D사업구조 그림 

참고)

- ’18년 중소･중견기업 기술개발 사업은 혁신역량에 따라 ‘성장촉진과 산업생태계, 인력/인프라’로 

나누어 단계적 투자

- 창업 7년 이내이면서 벤처기업인증을 받은 기업은 창업기업과 혁신형기업에 모두 해당되어 기업 

의지에 따라 다수의 과제에 지원이 가능

* 혁신형 중소기업을 “이노비즈기업, 벤처기업, 기업부설연구소”로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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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5] 중기부 R&D 사업 구조

자료 : 중기부(2018)

□ 개별 중소기업의 성장을 위한 ‘지원’ 측면에서 R&D를 추진

◦ (경제적 성과에 초점) 그동안 중소기업 R&D 사업은 기술역량 향상 등 기술적 성과보다 중소기업의 

경제적 성과(생존율, 매출･수출 등) 제고에 중점을 둔 사업을 주요 R&D 사업으로(재정사업) 추진

※ 주요 R&D는 중장기･대형 사업, 미래성장동력 연구개발사업, 기초과학 분야 연구개발 및 기타 다부처연계 R&D를 

의미(과기기본법 시행령 21조 3항)

◦ (정부 의존성 심화) 해외 R&D 사업이나 프로그램을 벤치마킹하는 과정에서 대상사업의 본래 

취지와 다르게 적용하여 중소기업들의 정부 의존성이 심화

- 정부의존도 상승 우려로 폐지된 해외사업을 벤치마킹하거나 기업부담･상환의무조건 등을 

완화･삭제하여 벤치마킹

※ 이스라엘 TIP프로그램 도입과정에서 성공과제에 대한 상환비율을 대폭 완화하여 정부부담을 높여서 도입

□ 중소기업지원을 위한 부처별 역할분담 

◦ (지원영역)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의 기술기반 강화 및 기술경쟁력 강화, 각 부처는 소관분야의 

기술혁신 및 기술경쟁력 강화 사업 중심으로 지원 영역 차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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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6] 중소기업 R&D 정책영역 및 특징

자료: 중기부(2018)

◦ (운영관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전략방향 수립, 사업 심의･조정, 중복지원 제거 및 예산 조정 등),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R&D 현황 조사 분석 및 통계관리, 중소기업R&D지원계획 수립 등), 

각 부처(기술혁신형 중소기업 R&D 지원)

제3절 중소기업 관련 국내 정책동향

□ 문재인 정부는 ｢국정운영 5개년 계획｣(2017.7)에 중소기업 관련 국정전략으로 중소벤처가 주도하는 

창업과 혁신성장을 제시

◦ 새 정부의 창업･중소기업정책 방향은 경제성장 패러다임을 대기업 중심에서 중소･벤처기업 

중심으로 전환하는데 있음

◦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하여 중소･벤처기업을 통해 혁신을 주도

<표 3-9> ｢국정운영 5개년 계획｣— 중소기업 국정전략 및 과제

국정전략 전략 5: 중소벤처가 주도하는 창업과 혁신성장 

국정과제

39. 혁신을 응원하는 창업국가 조성

40. 중소기업의 튼튼한 성장 환경 구축

41. 대･중소기업 임금 격차 축소 등을 통한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

자료: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국정운영 5개년 계획｣, 20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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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차 산업혁명 도래에 따라 중소･벤처기업의 성장동력화를 주요 과제로 제시

◦ 혁신 기술 기반의 중소･벤처기업을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 성장단계별 지원 강화 및 공정한 

경쟁시장 환경 조성의 필요성을 강조

중소･벤처기업의 성장동력화 주요 내용

◦ 혁신 기술 기반의 중소･벤처기업을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 성장단계별 지원 강화 및 공정한 경쟁시장 환경 
조성

  - 연구소 창업 촉진, 4차 산업혁명 유망 분야 제품의 공공기관 우선구매 등을 통해 기술혁신 기반 창업 및 성장 
촉진

  - 크라우드 펀딩 활성화, 연대보증 전면 폐지 등 자금조달 및 재도전 지원 확대
  - 독점적 남용행위 방지, 지재권 보호 강화 등 공정한 경쟁기반 강화

자료: 4차 산업혁명위원회 보도자료, 2017.10.11.

□ 혁신성장 전략회의(2017. 11)에서 정부 차원의 혁신성장 추진방향을 제시

◦ 산업혁신을 위한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 ‘서비스･신산업 육성’, ‘주력산업 고도화’, ‘기업 혁신역량 

강화’, ‘혁신거점 활성화’ 등 정책방향 제시

- 혁신창업 및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해서 10조원 규모의 혁신모험펀드 조성을 추진하고 

엔젤･벤처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할 계획

- 또한, 매치업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 대응에 필요한 산업분야별 핵심직무능력을 

향상 지원

* 기업 주도의 온라인 강좌 및 현장실습 등을 묶어 운영하는 산업맞춤 단기직무인증과정(6개월 내외)  

□ 최근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의 혁신과 성장지원을 위한 「중소기업 R&D 혁신방안」(2018.4)을 

발표

◦ 시장 중심의 성과 지향형으로 혁신을 강조

- 기술지주 자회사, 사내벤처･분사창업 등 혁신창업기업 중심 지원 확대 및 기술개발 후속 

M&A․IPO 연계 활성화 지원

◦ 기업의 성장지원을 위해 도전과제 지원강화와 기업의 기술 수요에 기초한 맞춤형 R&D 지원 

및 개방형 혁신 활성화를 위한 전략을 제시

- 혁신지원기관*을 활용한 기업성장 체계 구축 및 지역클러스터** 중소벤처의 성장촉진을 지원 

등의 내용을 포함

 * 창업촉진(창진원) ↔ 벤처투자(KVIC) ↔ R&D지원(기정원) ↔ 자금공급(기보)

** 테크노파크･창조경제혁신센터, 국가혁신융복합단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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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기부, 산업부 등 9개 부처는 중소기업 스마트 제조 혁신 전략 발표를 통해 제조업 전반의 스마트 

혁신을 추진하여 중소기업 제조 강국 실현 목표를 수립(2018.12) 

◦ 이를 위하여 ◯1  중소기업 스마트 공장 3만개 구축, ◯2  스마트 산업단지 10개 조성, ◯3  안전한 

제조 일자리 조성을 통해 산업재해 30% 감소, ◯4  스마트공장 전문인력 10만명 양성 등 전략을 

마련

◦ 향후 ◯1  6.6만개* 일자리 창출을 통한 18조원** 매출 증가, ◯2  산재 감소, 근로시간 단축, 

유연근무제 확산 등을 기대

* 기업당 일자리 2.2명 증가, ** 종사자 1인당 평균 매출액 2.8억(6.6만×2.8억)원 (’16)

□ 이 외에도 정부 주요 계획에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지원 및 성장 촉진 활동을 위한 전략 및 내용을 

반영하고 있음

◦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방안(’17.11) 수립을 통한 혁신창업 친화적 환경 조성, 벤처투자자금 획기적 

증대 도모, 창업․투자 선순환 체계 구축

◦ 참여형 혁신창업 기반 구축을 위한 한국형 메이커 스페이스 확산방안(’17.11) 수립을 통한 ◯1  

인프라 구축, ② 문화적 저변 확산, ③ 제조창업 기반 마련의 3대 추진전략 추진

◦ 혁신성장 지원 등을 위한 공공조달 혁신방안(’17.12) 마련에 따라 창업･벤처기업, 우수기술기업이 

공공조달시장을 통해 성장할 수 있는 혁신형 공공조달 제도 도입

◦ 뿌리산업 혁신성장 전략(제2차 뿌리산업 진흥 기본계획(’18~’22))(’17.11) 수립에 따른 

부가가치화･공정혁신･선순환 일자리 환경 조성으로 지속가능한 뿌리산업 육성 추진

◦ 코스닥 시장 경쟁력 강화(세제･금융지원 확대 등), 자본시장 인프라 구축 및 혁신적 플레이어 

육성, 글로벌 수준의 공정한 자본시장 질서 확립 등 자본시장 혁신방안(’18.1) 수립 

◦ 현장밀착형 규제혁신 추진방안(’18.3) 마련을 통해 산업단지 입주 시 고용창출기업 우선순위 

부여, 뿌리기술 전문기업 지정요건 합리화 등 제도 개선

◦ 벤처기업 M&A에 대한 제약요인을 점검하고 개선방안(’18.8)을 마련

◦ 7전 8기 재도전 생태계 구축방안(’18.9) 수립에 따른 중소기업인의 실패 부담을 줄이고, 재도전 

할 수 있는 기회를 대폭 확대하기 위한 대책 마련

◦ 민간에 과감한 기술이전을 촉진하도록 국유특허 활용･관리체계 개선 및 국유특허의 활용을 

저해하는 규제를 발굴･개선하여 중소기업의 사업화역량 제고 추진을 위한 중소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국유특허 활용 혁신방안(’18.10)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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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 R&D 지원 정책 시행에 따른 연구기반 및 여건을 조성하고 있음

◦ 부처별 협력을 통해 지원분야별 단편적인 지원 아닌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한 중소기업의 

혁신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기업성장 지원정책 시행 필요

- 범부처 법정계획인 과학기술기본계획(’18-’22)에서는 민간부문의 과학기술혁신촉진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여 중장기 정책목표와 방향을 설정 

기업 지원을 통한 향후 2040년 성과

중소기업 
R&D 
투자

[ 중소기업 매출액대비 R&D 투자 비율 ]

2.41%

3.2%

2015                2040

중소기업 
혁신역량

[중소기업 기술수준(최고=100)]

75.5
84.0

  2015         2040

[중소기업 부설연구소당 연구원수]

5.6명 9.2명

   2016        2040

[중소기업 우수특허(PQI) 비율]

15.3%
25.0%

 ’11~’15        2040

글로벌 
산업 강국

[1인당 산업부가가치]

14위
7위

  2016         2040

[투자대비 기술수출액 비중]

12.6%
27%

  2014         2040

[제조업 경쟁력지수]

5위
4위

  2016         2040

초연결･
초지능 
사회

[네트워크 준비 지수]

13위

5위

 

       2015           2040

[핵심기술 특허 점유율]

18.0%
25.0%

        2016           2040

출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2018), 2040년을 향한 국가과학기술 혁신과 도전, 제4차 과학기술기본계획(’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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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중소기업 관련 국외 정책동향

□ (미국) 미국 정보기술혁신재단(ITIF)은 미국 내 기업 R&D투자 현황 분석에 따른 기업의 R&D투자 

촉진을 위한 방안을 제시(’18.6.) 

◦ 기업 R&D 투자는 사회적 혜택을 직접 수익으로 회수할 수 없으나, 기업의 생산성, 고용창출, 

경쟁력 향상을 통해 제품･서비스 혁신에 핵심적 역할을 수행 

- 새로운 제품･공정의 개발은 기업의 성장 가능성을 높여 신규 고용을 창출

- R&D를 통해 보다 나은 제품을 생산해 글로벌 시장 내 경쟁력을 강화 

◦ 미국 기업 R&D 투자액은 경쟁국에 비해 활발하지 못한 상황으로 이에 대한 정책적 방안으로서 

◯1  기업 R&D 투자 세금 인센티브 제공, ② STEM 분야 인력 양성, ③ 연방정부의 R&D 투자 

확대 등을 제시

□ (미국) 미국은 중소기업 R&D지원을 위해 기술혁신지원 프로그램인 SBIR과 STTR을 운영하고 

있으며, 참여 연방 정부 부처들이 각각 독립적으로 추진 

◦ 기업들이 기술개발 단계에서 겪게 되는 자금 부족을 공공자금을 통해 지원

◦ 기업의 혁신 기술의 상용화에만 지원하며, 대량 제조, 마케팅, 세일즈 등 비혁신적인 분야 비지원

<표 3-10> 미국 주요 중소기업 R&D 지원 프로그램

구분 SBIR STTR

목적
∙ 미국의 대표적인 기술기반 중소기업 R&D 수행 및 

기술사업화 자금 지원 제도
∙ 기술 혁신형 소기업과 비영리 연구기관의 

협력연구과제에 한해 기술이전 자금 지원

임무

∙ 기술 혁신 촉진
∙ 여성 및 사회적, 경제적 약자를 위한 기업가정신 촉진 

장려
∙ 연방연구개발(R&D)에서 파생된 결과 민간 상용화
∙ 연방 연구개발 요구사항 적용

∙ 기술혁신 촉진
∙ 중소기업과 연구기관 간의 공동연구 개발을 통한 

기술이전 촉진
∙ 연방연구개발(R&D)에서 파생된 결과 민간 상용화

법적 근거
∙ The Small Business Innovation 

Development Act
∙ The Small Business Research and 

Development Enhancement Act

참여기관

∙ 대외연구개발예산 1억 이상인 11개 부처
  (농무부, 상무부, 국방부, 교육부, 에너지부, 

보건복지부, 국토안보부, 교통부, 환경보호국, 
항공우주국, 국립과학재단)

∙ 대외연구개발예산 10억 이상인 5개 부처 
  (국방부, 에너지부, 보건복지부, 항공우주국, 

국립과학재단)

최소 지원 
비율

∙ 3.2%(의무화) ∙ 0.45%(의무화)

협동연구 ∙ 장려되나 필수 규정은 아님 ∙ 중소기업 최소 40% 이상, 연구기관 최소 30%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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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SBIR/STTR 홈페이지, http://www.sbir.gov/ 재구성

□ (미국) 미국 중소기업청(SBA)은 중소기업 성장 지원정책인 ‘Scale-up America Initiative’(14년 

7월) 발표를 통해 잠재력이 높은 소규모 기업의 고용 촉진 및 성장 지원

◦ 미국 전역에서 8개 지역의 지역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사업을 진행하며, 연평균 매출 15만~50만 

달러(1억 5천만원~5억원) 중소기업 대상, 경영교육, 경영자문 및 지원, 자금지원 및 중개, 

네트워킹을 통해 성장을 지원 

◦ ’17년 기준 13개 주에 총 15개의 커뮤니티가 구성되어 있으며, SBA는 각 지역별 커뮤니티에 

4가지 분야 서비스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공

<표 3-11> 목표 달성을 위한 4가지 지원 활동

항목 내용

기업가정신 교육 과정 성장 지향적 중소기업에 대한 검증된 기업가정신 교육 커리큘럽 제공

경영지원 시장 분석, 경영 전략 수립, 마케팅 등에 대한 1대1 멘토링 등

금융 접근성 대출, 투자자 매칭, 엔젤 및 벤처 투자 유치 등 자본 접근성 확대

네트워킹 지역 CEO, 생산자, 공급자, 공공기관과의 네트워크 연계 강화

출처 : http://www.theenterprisecenter.com/initiative/scale-up

□ (영국) 영국 정부의 첨단기업 육성 정책과 민간기업 투자 계획을 발표(18.06.13.) 

◦ 우선 총 23억 파운드를 투자해 1,600개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목표

- 대부분의 투자 재원은 미국 클라우드 컴퓨팅 회사 ‘세일즈포스’가 향후 5년 동안 영국에 

투자하기로 한 19억 파운드에서 배정될 전망 

구분 SBIR STTR

선정 방식
∙ 지원 분야의 다양성과 전문성 반영 각 부처가 직접 

신청을 받고, 단계별 선발과정을 거쳐 지원대상자를 
선정

∙ 지원 분야의 다양성과 전문성 반영 각 부처가 직접 
신청을 받고, 단계별 선발과정을 거쳐 지원대상자를 
선정

신청 자격
∙ 미국인이 최소 51% 이상의 지분을 소유하고 미국 

내에 근거하여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고용인 500인 
이내의 중소 영리 회사 

∙ 미국인이 최소 51% 이상의 지분을 소유하고 미국 
내에 근거하여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고용인 500인 
이내의 중소 영리 회사 

자금 수혜 
기준

∙ 회사 주요활동이 미국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연구책임자가 연구개발 기간 중 해당기업에 고용되어 
있어야 함

프로그램 
구조

∙ 1단계 : 아이디어 발굴 및 가능성 점검, 6개월 이내 
최대 $15만

∙ 2단계 : 제품화 및 생산화, 2년 이내 최대 $100만
∙ 3단계 : 사업화, 정부자금 지원 대신 민간 분야 투자 

또는 시중 금융기관 융자 알선

∙ 1단계 : 최대 1년간 $10만
∙ 2단계 최대 2년간 $75만
∙ 3단계 민간 투자(정부 지원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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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영국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25억 파운드 규모 프로그램을 시행 

중인 가운데 이 프로그램에 50억 파운드를 추가적으로 투자하겠다고 언급 

※ 앞서 ’17.11.27일에 발표한 「영국의 미래 산업 전략을 담은 백서」의 일환으로 투자 규모를 확대 

- ’19년 초부터 새로운 창업 비자를 시행해 인재 확보에 적극 지원할 예정

- 아울러 브라질․남아프리카에 기술허브를 마련해 혁신적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한편 기술, 경험, 

비즈니스 네트워크를 개발하도록 지원할 계획 

<표 3-12> 영국의 미래 산업 전략을 담은 백서(White Paper, '17.11.27)

구분 내용

사고(Idea) - R&D, 혁신

◦ 세계에서 가장 혁신적인 경제 구축
  - (R&D 세제혜택) R&D 세액공제 11%에서 12%로 확대
  - (투자기금] 혁신을 도모하기 위해 7억 2,500만 파운드의 신산업전략도전기금

(New Industrial Strategy Challenge Fund) 조성

사람(People) - 기술, 교육

◦ 좋은 일자리, 경쟁력 강화
  - 기술교육을 개혁하여 직종별 교육과정 운영
  - [STEM 교육 강화] STEM 분야 기술력 향상을 위해 수학, 디지털 등의 관련 

분야 교육에 4억 600만 파운드 추가 투자
  - 국가재교육프로그램(National Retraining Scheme)의 신설로 디지털과 건설 

분야에 6,400만 파운드 추가 투입으로 재훈련 지원

사회기반시설(Infrastructure) 
- 브로드밴드, 에너지, 교통

◦ 사회기반시설의 업그레이드
  - (사회기반시설) 수송, 주거, 디지털 관련 사회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기존 회계연도 

’22~’23년까지 230억 파운드를 투자하기로 한 국가생산성투자기금(National 
Productivity Investment Fund)을 310억 파운드로 증액

  - (전기차) 전기차 충전소 확충을 위한 4억 파운드 투자와 플러그인 자동차 보조금 
1억 파운드 증액

  - ’22년까지 중앙정부 차량의 25%를 전기차로 대체할 예정
  - (디지털 시설) 5G(1억 760만 파운드 투자)와 지방도시에 광통신 네트워크 구축

(2억 파운드)을 포함한 10억 파운드 이상의 공공투자를 통해 디지털 사회기반시설 
구축 강화

경영환경
(Business Environment) 
- 특정 분야 지원, 중소기업

◦ 기업하기 좋은 환경 구축
  - (산업 부문별 생산성 향상) 산업 부문별 정부-산업간 부문 합의 파트너십(Sector 

Deal Partnership) 구축 장려
    ※ 우선시행 분야: 생명과학, 건설, 인공지능, 자동차 부문 - 영국기업은행

(British Business Bank)에서 조성되는 25억 파운드의 신규 투자기금을 
포함, 혁신적이고 잠재력이 높은 기업에 200억 파운드 투자

  -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효과적인 방안 검토

지역(Places) 
- 지역 간 격차 완화

◦ 영국 전 지역의 번영
  - 지역 역량 강화 및 경제적 기회를 누릴 수 있는 지역의 산업전략 구축
  - 17억 파운드 정도의 신변혁도시기금(New Transforming Cities Fund) 마련

으로 지역 간 교통 개선
  - 상대적으로 발전이 필요한 지역에 근무하는 교사들의 전문성 신장을 위해 시범

사업인 ‘Teacher Development Premium’에 4,200만 파운드 투자

자료: KI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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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국) 기업 성장 정책의 필요성을 체감한 영국정부의 지원으로 세계 최초 스케일업 육성 전담기관인 

‘ScaleUp Institute’을 출범을 통해 기업 규모 확대에 대한 기회 및 환경을 제공

◦ 기업의 고성장 및 지속성장이 가능한 최적의 환경여건 조성을 목적

◦ 궁극적으로는 스케일업 갭(ScaleUp Gap)*해소를 위해 매년 기업생태계 모니터링 및 정책제안을 

실시

□ (독일) 독일 연방정부는 ZIM 프로그램(Central Innovation Programme for SMEs)) 지원을 

통해 기술혁신 역량이 있는 기업의 시장출시 직전 제품, 공정개발 및 공동개발 지원 사업을 수행

◦ 독일 연방정부의 중소기업 지원의 예산의 절반가량을 차지하는 대표적이고 포괄적인 중소기업 

연구개발 지원 프로그램으로, 자유공모형으로 추진

<표 3-13> ZIM 프로그램 개요

구분 내용

지원규모 - 연간 약 4,800개 과제를 지원, 2010년 기준 약 5억 유로 예산 투자

최대 자금 지원 비용
- 회사 당 € 380,000
- 연구 기관 당 € 190,000

자격기준
- 직원 수 500명 미만, 연매출 5,000만 유로(약 744억 원) 
- 연 수익 4,300만 유로(약 640억 원)이하인 기업의 연구･개발 프로젝트

기타 특징
- 국제 협력 프로젝트에 대한 자금 지원 최대 10%까지 추가 인상 
- 실험 개발을 위한 자금 지원 우선순위

출처 : https://www.zim-bmwi.de/ ZIM 프로그램 브로셔 재구성

◦ 개별 중소기업 R&D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ZIM-SOLO와 협력 프로젝트･네트워크를 지원하는 

ZIM-KOOP, 연구개발서비스를 지원하는 ZIM-DL로 구분

<표 3-14> ZIM 프로그램 내용

구  분
Individual
projects

Cooperation
projects

Cooperation
networks

개요
개별 기업 연구 개발 프로젝트를 
위한 기금 마련

다수의 기업과 연구 기관이 수행한 
R&D 협력 프로젝트를 위한 자금 
제공

협력 네트워크를 위한 자금 제공 
(네트워크 관리, R&D 협력 
프로젝트, 개별 R&D 프로젝트)

지원자격 -

시장출시 중소기업은 프로젝트 결과에 대해 시장 출시를 희망할 경우 추가 자금을 지원 제공

출처 : https://www.zim-bmwi.de/ ZIM 프로그램 브로셔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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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 EU는 ‘스케일업 의정서(Scale Up Manifesto)’를 발표(’16년 9월)를 통해 스케일업 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EU 차원의 ‘성장’을 위한 경영 환경 조성을 지향

◦ 한정된 시장 및 낡은 규제 내에서는 기업이 성장하기 어렵다는 것을 인식하고 기업 성장을 위한 

‘글로벌 챔피언’, ‘일자리 창출’, ‘차세대 기술개발’을 강조

□ (일본) 일본은 대학벤처 창출 및 성장을 위해 인재, 자금, 지식재산 관련 해결과제 및 대학과 기업의 

역할을 제시(18.06.30)

◦ 인재

- 기술 실용화 및 IPO, M&A 등 경영전략을 수립할 수 있는 경영 인재 확보가 필요하며 대학 

연구자가 사업에 관여하도록 하여 기술 보증을 강화

- 각 대학의 교수 겸업에 관한 규정 및 운용 방침 등을 대외적으로 공개하고, 현재의 실적 및 

노하우를 타 대학과 공유(대학교수의 겸직 여부와 급여 수령, 대학 업무 면제 규정 등 항목 

설정)

- 기업가 고용 및 기한 내 성과 창출을 통한 자립화를 위한 제도 도입

◦ 자금

- 연구개발형 벤처에 필요한 다양한 자금을 성장단계에 따라 적시에 공급 

- 대학이 라이선스의 대가로 현금 대신 대학 벤처의 주식 및 스톡옵션을 취득하도록 하여 초기 

대학 벤처의 자금 조달을 지원 

- 대학벤처에 리스크 머니를 공급하는 투자가 미흡하므로, 기부 확대 및 해외 자금 유치 등 정책 

추진

◦ 지식재산

- 특허출원 단계부터 사업화 전략을 수립하거나 변리사 비용 등 인적자원 비용을 보조하기 위한 

갭 펀드 확충  

- 연구성과 실용화를 핵심성과지표에 반영하여 대학 벤처 창출 실현

- 대학벤처와 협력하여 연구개발을 추진하고 기업주도형 벤처자금(Corporate Venture Capital)을 

통해 대학 벤처에 대한 투자 실시

□ (중국) 중국의 공업정보화부, 국가발전개혁위, 재정부, 국무원 국유자산감독위는 ‘대･중소기업 

융통발전촉진 3년 실행계획’을 발표(’18.11.)

◦ 당 중앙, 국무원이 대･중소기업의 융통발전을 위해 중소기업과 대기업간 협력의 공급사슬뿐 아니라 

혁신사슬, 데이터사슬, 가치 사슬 등을 처음으로 제시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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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혁신적 협력, 생산능력 공유, 공급 사슬의 공유를 통해 새로운 산업생태계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 중소기업의 전문화 능력 향상 및 경제 발전 실현

- 향후 3년간 융통발전 모델 보급, 50개 이상 경제 개발구를 중소기업 융통발전 특화된 중개기관으로 

구축, 600개의 전문기업을 육성 

<표 3-15> 3년 계획의 4대 핵심과제

핵심과제 주요내용

4개 유형을 통한 융통발전 선도
- 공급사슬 협동의 수직 융통발전, 지역생태를 이용한 블록 융통발전, 혁신능력 

공유 기반 융통발전, 데이터주도형 디지털화 전환 융통발전 등 4대 유형 보급

기업의 융통발전 역량 제고
- 대기업이 생산능력 및 창의력 공유, 중소기업의 자금인력 지원 등 세 가지 측면에서 

대기업이 융합 발전을 이끄는 견인차 역할을 담당

플랫폼 및 중개기관 구축 지원
- 3년 동안 100억 위안을 투입해 200개의 경제개발구가 4개 유형의 혁신창업 

특화 중개기관을 구축

융통환경 개선
- 융통발전 환경을 최적화하고, 기업간 협동과 발전을 위한 원가 인하 및 기업 

융통발전 효율성 향상 

□ 주요국들은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및 성장지원을 위해 지속적으로 정책수립 및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직･간접적으로 중소기업의 활동에 기여하고 있음 

◦ 과학기술전략, 기술혁신지원, 기술이전 및 창업, 지식재산 등 관련 전반적인 분야에 대한 기업 

정책을 수립･지원하고 있음

◦ 또한, 지역커뮤니티를 활용하여 전문가 자문 및 파트너쉽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기업의 

성장에 대한 관심 또한 높아지고 있음 

  기술혁신지원 프로그램 기업육성 지원 성장지원

미국
◦ SBIR 및 STTR 운영
 - R&D자금 및 기술사업화 지원
 - 기술이전 지원

◦ R&D투자 세금 인센티브
◦ STEM분야 인력양성
◦ 연방정부 R&D 투자 확대

◦‘Scale-up America 
Initiative’(14년 7월) 발표

영국   ◦첨단기업 육성
◦‘ScaleUp Institute’을 출범을 

통한 지원

독일
◦ ZIM 프로그램
 - 시장출시 직전 제품 지원
 - 공정개발 및 공동개발 지원

    

유럽     
◦‘스케일업 의정서(Scale Up 

Manifesto)’를 발표(’16년 9월)

일본   ◦대학벤처 창출 및 성장 지원   

중국   
◦‘대･중소기업 융통발전촉진 3년 
실행계획’을 발표(’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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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절 정책적 시사점

□ 중소기업 R&D 지원을 위한 정책적 접근방법 개선 필요

◦ 특정부문에 의존적이지 않고 건강한 기업군의 저변 조성

◦ 성장의 내용이 중요한 정책변수가 되어야 하며, 단순 투입요소 공급 위주인 기존 정책수단과 

내용들을 질적 투입요소로 보완하고 채워주는 방식으로 전환 필요

◦ 대기업 중심 성장체제하에서 벗어나 독립적이고 능동적인 경제주체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중소기업 관점에서의 R&D지원 필요

◦ 정책수단에서 금융지원, 지원방식에서는 정부와 공적 지원기관의 직접적 공급위주에서 벗어나 

정보제공, 학습, 자문, 중개, 사회적 네트워크 등에 대한 정책 확충 필요

<표 3-16> 중소기업 자생력 결핍 원인

중소기업 자생력 결핍 원인

구조적 요인
◦ 독과점 산업구조, 다단계납품 및 하청구조, 쏠림현상과 시장실패

  - 갑을관계 고착화, 불공정거래 만연, 매출변동성 증대, 수익성 약화, 성장기반 잠식

정책적 요인

◦ 중소기업 지원정책과 제도는 많으나 중앙부처, 지자체 및 기관별로 분절･집행되어 통합성과 미흡

◦ 대다수 정책은 다수 기업의 보편 지원, 개별기업에게 직접 혜택, 영세기업의 수명 연장

  - 지원의존성 심화, 성장기피 성향, 내수･관수 안주, 과밀과당 가격경쟁, 옥석구분 모호

내부적 요인
◦ 성장의지 미흡, 모험투자 기피, 인재유치 소홀, 위기대응 능력 결여

  - 차별적 경쟁력과 혁신역량이 미흡하여 독자적 자생력과 부가가치 창출 능력 결핍

출처 : 임채윤(2018) 일부 수정

□ 정책대상의 전략적 선택과 집중 강화

◦ 그동안 중소기업정책은 많은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여 왔으며, 광범위한 정책대상과 

제한된 정책 사이의 부조화는 정책성과의 부진을 초래

* 성장가능성이 높으나 시장실패 요소에 의해 지원이 필요한 대상에 정책의 초점을 맞추고자 하였으나, 실제 정책대상은 

최상위 중소기업군과 최하위 중소기업군 모두를 포괄

◦ 대기업 중심 성장체제를 극복하고 중소기업이 핵심 성장동력이 되기 위해서는 약자 배려 차원의 

정책에서 벗어나야 할 것임

◦ 정책대상에 대한 전략적 선택에 기반하여 효과있는 곳에 정책 역량을 집중시킬 필요

◦ 성장 관점에 부합하는 정책대상으로는 혁신기업, 혁신성과 성장가능성이 있으나 시장 기능이 

제대로 미치지 못하는 창업기업군을 우선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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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7> 중소기업에 대한 관점과 정책･제도

한계기업 약소기업 강소기업 혁신벤처기업

정의
이익보다 이자 지출이 
많은 기업

시장경쟁력이 취약하여 
생존 불안

우수한 제품경쟁력과 
제조능력을 갖춰 
성장잠재력이 높음

혁신기술로 High-Risk 
High-Return 미래사업 
추진

정책
회생정책
- 사업전환･매각･ 

통합으로 구조조정

복지정책
- 영세기업의 연명 및 

정상화로 고용 보존

성장정책
- 잠재력을 발휘하게 

집중육성하여 
성장사다리 활성화

혁신정책
- 모험적 기술창업 지원 및 

규제개혁을 통해 사업환경 
개선

지원형태
조정

(퇴출 vs 재도전)
안전

(다수 중기 보편지원)
성장

(소수 중기 선별지원)
도약

(정부지원 vs 기업생태계)

출처 : 임채윤(2018) 일부 수정

□ 중소기업 혁신역량 강화

◦ 중소기업이 필요한 산업 및 원천기술에 대한 중소기업의 원활한 접근과 활용이 필수적임. 

중소기업의 혁신활동에 얼마나 효과적으로 투입되고 활용하는가에 의해 혁신 성과가 좌우될 것임

◦ 개별기업에 대한 비용보조라는 기존 기술 지원에서 벗어나 중소기업이 주체가 되는 지원체계 

구축이 필요

◦ 중소기업 혁신활동의 활성화 및 고도화를 위해 개별 중소기업 차원이 지원이 아닌 연계 및 

네트워크화가 핵심과제

◦ 중소기업 혁신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중소기업 친화적인 중간조직 재정비 및 지원조직의 

임무와 역할을 중소기업 혁신 지원에 초점을 맞추어 재설계

◦ 개별기업의 개량･개선형 R&D에 대한 직접지원은 점차 비중을 줄여나가고 창의적･개방적 

혁신활동에 대한 지원에 초점을 둘 필요 

◦ 대기업 및 내수 의존형 성장 체질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내수시장 중심에서 글로벌시장으로 

외연 확대(국내는 테스트베드로 활용)를 통한 신산업 또는 신시장에서의 사업 기회 확보 및 성장 

추구 노력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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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중소기업R&D 정책이슈 분석

제1절 추진개요

1. 추진 경위

□ 2기 중소기업전문위원회* 발족에 따라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위원들의 전문성 활용을 통한 

중소기업 혁신성장 지원을 위한 운영 방안 마련

* 2기 위원 : 총 15명(산업계 6, 학계 5, 연구계 4), 임기 : ’17.11.3.∼’19.11.2.

□ 위원회 활동의 활성화 추진의 일환으로 중소기업 R&D관련 정책이슈 발굴･선정 추진 

◦ 중소기업 R&D 정책･제도에 대한 팩트(Fact) 분석 및 대안 논의

2. 추진 경과

□ 중소기업전문위원회 위원 중심의 중기 R&D 이슈 아젠다 발굴을 위한 의견수렴(’17.12.8∼12.18) 

□ 설문조사 자료를 종합하여 주요 정책이슈(4개)를 발굴 및 검토(’18. 3. 21)<표4-1 참고>

◦ 혁신기반 중소기업 Scale up 지원 정책 현황 분석(성장지원 관점) 

- (개요) 창업기업 육성 뿐만 아니라 창업 후 기업의 생존가능성을 제고하여 death valley를 

극복함으로서 경쟁력있는 탄탄한 중소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마련해주는 것은 중요

1) 2015년 활동기업* 수는 555만 4천개로 전년대비 0.1% 감소, 신생률은 14.6%로 0.6%p 감소, 소멸률(’14년 

기준) 14.0%로 1.6%p 증가** (출처 : 16년 기준 기업생멸 행정통계, 통계청(’17.12.)

 * 영리기업(비영리 제외) 중 매출액 또는 상용근로자가 있는 기업

** 신생률 = (신생기업수/활동기업수)×100, 소멸률 = (소멸기업수/활동기업수)×100

2) ’16년 20% 이상 고성장기업(매출액&상용근로자 기준)은 4,093개로 전년대비 95개(2.4%) 증가, 가젤기업은 

1,096개로 전년대비 98개(9.8%) 증가

- (내용) 성장지원 관점의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 관련 정책을 점검하여 가능성있는 혁신기반 

중소기업의 지속성장을 위한 성장모멘텀을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분석

◦ 혁신성장동력분야 중소기업R&D 지원 정책 현황 분석(신산업지원 관점)

- (개요) 급변하는 국내･외 기술･산업 환경에 대응하고, 국내 중소기업이 대기업의 수직계열화 

구조에서 벗어나 우리나라 중소기업이 강점을 살릴 수 있는 분야를 발굴하여 기업 간 경쟁을 

통해 우위를 차지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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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정부는 범부처 차원의 혁신성장동력분야 발굴을 통해 분야별 맞춤형 육성전략을 마련하고자 

하고 있음. 각 부처에서 추진하고 있는 혁신성장동력분야 정책현황을 살펴보고,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연구역량강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방향 모색

1) 신정부 혁신성장동력분야는 19대 미래성장동력과 9대 국가전략프로젝트를 혁신성장동력으로 통합하여 4대 분야 

13대 세부분야 도출 

* 4대분야 : 지능화인프라, 스마트이동체, 융합 서비스, 산업기반

* 13대 세부분야 : 빅데이터(D), 차세대통신(N), 인공지능(A), 자율주행차, 드론(무인기), 맞춤형 헬스케어, 스마트시티, 

가상증강현실, 지능형로봇, 지능형반도체, 첨단소재, 혁신신약, 신재생에너지

- (내용) 부처별 지원정책, 부처별 사업추진현황 및 지원방식 등에 대한 현황을 살펴보고, 신산업분야 

육성을 위한 규제샌드박스 도입 등을 통해 추진되고 있는 정책에 대한 의견 수렴을 통해 

정부정책이 중소기업의 방향설정에 대한 길잡이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적 지원 방향 도출 

◦ 제조기반 중소기업의 제조혁신 지원 정책 현황 분석(생산기반지원 관점)

- (개요) 4차 산업혁명 기술을 기반으로 제조현장의 스마트팩토리 보급 확산 및 관련 활용기술 개발에 

대한 지원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음. 이에 제조기반 중소기업들의 생산기반지원 관점에서 

기업이 원하는 제조혁신 지원을 위한 정책 방향에 대한 실효성 점검 및 강화 방안 모색 필요 

- (내용) 스마트팩토리 보급 현황 및 뿌리기업지원 정책 내용을 분석하고, 부처별 지원현황 및 

추진현황 검토를 통해 제조혁신 강화를 위한 국내 제조기반 중소기업의 지원 방향 도출 

◦ 중소기업 기술인력지원 정책 현황 분석

- (개요) 최근 중소기업 자체 기술개발 애로사항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대답은 ‘기술개발 

인력확보 곤란, 이직’*에 대한 것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이에 대한 애로가 높아지고 있음 

* ‘기술개발 인력확보 곤란, 이직’ 항목 응답률 : 16.8%(’14) → 18.2%(’15) → 25.5%(’16) 

(출처 : 중소기업기술통계조사, 각년도)

- 정부는 중소기업으로의 인력 유입을 지원하기 위해 전문인력 및 재직자인력, 파견인력 등 정책적 

지원을 하고 있으나, 여전히 어려움이 존재함에 따라 현황 점검을 통한 실효성 제고 방안 모색 필요 

- (내용) 부처별 중소기업 기술인력 지원 정책현황을 살펴보고, 현장의견 수렴을 통한 개선방안 

도출함과 동시에 중소기업 현장의 눈높이 맞는 인력수요 및 공급인력이 매칭되고, 기업과 

기술인력 상호 간 win-win할 수 있는 지원방향 도출

* 신규인력(전문인력, 석･박사등고급인력, 인턴인력, 산업체요원, 특성화고육성), 재직자인력(재교육, 교육훈련), 

중소기업 파견 및 기술자문 등 외부협력인력 등에 관한 지원

□ 중소기업 Scale up 지원에 대한 이슈를 우선적으로 검토 추진하기로 결정(’18. 4. 13) 

◦ 인력양성 이슈 및 Scale-up 이슈 중심의 논의가 진행되었으나 신정부의 혁신성장 정책 기조에 

부합한 Scale-up 이슈를 우선적으로 검토



4
9

<표 4-1> 중소기업전문위원회 중소기업 이슈 발굴(안)

구분 제안이슈 이슈별 상세 내용 주요이슈범주 정책이슈 도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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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정책 이슈 분석

1. 문제 제기

□ 세계경제는 2016년 중반부터 시작된 경기확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나(수출입은행, 20188)) 

무역긴장 고조, 신흥국 경제 불안정 가능성 등으로 저성장 기조 유지세 전망 

◦ 기업의 기술혁신역량을 확보하지 않으면 외연확대를 위한 국제 무역시장 진출도 용이하지 않을 전망 

- 2017년도 트럼프 정부 출범으로 기술장벽(TBT) 조치를 중심의 보호무역주의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으며, 영국의 EU탈퇴 등 자국우선주의, 반자유무역주의 흐름 유지

◦ 국제시장의 저성장 기조 속에서 2019년 한국 경제는 2% 중반의 저성장을 지속할 것으로 

전망(현대경제연구원9), 2018.9)

□ 세계 기업들은 연구개발과 혁신능력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높은 기술력과 창의적인 비즈니스 

모델로 기존 기업들과의 차별화에 성공하며 빠르게 성장하고 있음

◦ 2018년 세계에서 가장 혁신적인 기업으로 선정된 서비스나우10)(미국, 1위)는 디지털 전환을 

이끄는 기업으로, 지난해 매출이 19억 3,303만 달러(약2조703억원)로 1년 만에 39% 성장하면서 

새롭게 등장 

◦ 국내 기업은 전년과 동일하게 IT, 생활화학 분야의 네이버, 아모레퍼시픽, LG생활건강 등 3개 

기업과 2018년에 Bio 분야 셀트리온11) 1개 기업이 새롭게 포함

※ 2018년 세계 100대 혁신기업12) 중 국내기업: 네이버(포털, 9위), 셀트리온(바이오, 14위), 아모레퍼시픽(화장품, 

18위), LG생활건강(화장품, 27위) 

□ 최근 들어 주요 국가들은 성장잠재력이 높은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을 발굴하고 지속적으로 

키워나가는 ‘Scale-up’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음

◦ 글로벌 침체기에는 기업생태계 유지를 위해 새로운 기업이 필요했지만 글로벌 경기회복이 

가시화하면서 기존 기업의 새로운 성장을 촉진하는 쪽으로 방향이 전환

- 주요 선진국들은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창업지원 정책도 기존의 스타트업에서 스케일업 

중심으로 전환하고 있음

 8) 한국수출입은행(2018.11), 2019년 국내외경제 및 산업전망, 2018 연간보고서. 
 9) 현대경제연구원(2018. 9), 2019년 한국 경제 전망, 18-38(통권 13호)
10) 클라우드를 기반으로 기업용 정보기술(IT) 서비스 및 운영관리를 하는 업체로 2004년 창업하였으며, 본사는 캘리포니아 산타

클라라에 위치 
11) 1999년 창업하였으며, 동물세포배양기술을 이용한 신약개발 및 판매/수출에 성과를 냄
12) 미국 경제 전문지 포브스는 2011년부터 매년 새로운 기술이나 서비스를 얼마나 지속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지 평가해 지수화

하여 100대 기업 선정하고 있음. 기업 연구개발 투자액 등이 주요 평가기준이며, 차별화된 기술을 활용해 수익을 많이 남길
수록 높은 점수를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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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타트업에서 스케일업으로 자연스럽게 지원정책과 투자가 이어지면서 유니콘으로 탄생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고 있음

◦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Scale-up’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 국내 ‘고용, 수출, 매출’ 등 국민경제의 질적 성장을 촉진하고, 나아가 다가올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할 글로벌 중소기업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기 때문

- 언론에서 나타난 해당 키워드의 빈도가 최근 들어 증가하고 있음은 물론 혁신성장기업, 코스닥 

스케일업, 중소기업, 스타트업, 혁신모험펀드 등의 키워드가 주로 연관어로 나타남 

- 그러나, 현재는 스타트업 중심의 지원과 중소기업의 저변확대 중심의 지원에 머물러 있으며, 

스케일업 정책을 펴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과 로드맵은 부재한 상황

<표 4-2> 뉴스트랜드분석 : ‘Scale-up’키워드

연간 빈도수 2018년 키워드 주요 빈도

출처 : KISTEP K2base 활용 검색 결과(2019.1.7접속)

□ ‘고용없는 성장시대’가 자주 언급되고 있는 상황에서 글로벌 시장에서의 주도적인 역할을 통해 

경제성장과 고용창출에 큰 공헌을 하고 있는 혁신기반 고성장기업과 같은 높은 성장성을 갖는 유망한 

중소기업(Scale-up)의 역할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음에 따라 이를 육성하기 위한 정책 수단에 

관심을 더 기울일 필요가 있음

◦ 우리나라는 중소기업의 성장 지원을 위하여 기업수준별(창업기업, R&D초보기업 등), 기업유형별 

(혁신형기업, 수출기업 등), 산업별(제조업, 서비스업 등) 등 목적별 구분에 따른 다양한 정책수요를 

반영하여 R&D지원을 확대하여 왔음

- 그동안 중소기업의 R&D 저변확대 중심의 정책대상 지원비중의 높은 반면, 혁신기반 

고성장기업과 같은 높은 성장성을 갖는 유망한 중소기업(Scale-up)의 선택과 집중을 통한 정책 

지원은 한계를 보임

◦ 벤처인증 및 이노비즈(Inno-biz)인증 등 혁신형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제도를 도입하는 등 

중소벤처기업의 기술혁신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유인책이 마련되어 있으나, 인증기업에 대한 

세제혜택, R&D지원 등 보호육성 중심의 중소기업 정책이 지원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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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 시장경쟁력에서 우위를 가질 수 있는 다양한 글로벌 강소기업이 탄생될 수 있도록 정부는 

정책대상과 기술혁신자금 등 자원의 선택과 집중을 통한 기업경쟁력 향상에 주안점을 두어야 함

◦ 기존의 중소기업 지원 정책이 약자로서의 중소기업 보호에 초점을 두어 기술개발 활동을 

지원하였다면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경쟁력 강화 및 생산성 제고를 위한 혁신활동에 주력하는 

고성장 가능성이 높은 중소기업 육성에 초점을 두어 양질의 중소기업 생태계 구축에 기여하는 

것이 시급함

- 중소기업은 지난 10년간 기술수준은 정체된 상태에 있으며, 기술개발 성공률, 제품화 성공률 

모두 하락하고 있을뿐더러 중소기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나 인정도 낮음(김선우 외, 2016).

◦ 혁신창업(start-up) 활성화 및 기존 중소기업의 혁신을 통한 규모 확대(scale-up) 등을 통한 

중소기업의 양질의 환경조성 및 인식 전환 필요

- 무엇보다도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통한 산업 경쟁력 향상에 기여하고 이를 통한 산업고도화로 

국가경제의 발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튼튼한 토대 구축

◦ 창업기업의 5년 생존율이 30%대에 머물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생존율을 높이고 생존한 기존 

기업들이 기업규모를 확대할 수 있도록 scale-up 전략을 새롭게 정비･강화 필요 증대 

2. 중소기업의 성장지원 활동 현황

□ 중소기업의 연구개발투자, 혁신창출, 신제품 개발 및 상업적 성과 등은 장기적으로 고용창출 및 

신산업 출현 등으로 이어짐(Mulhern, 1995; Terziovski, 2010)에 따라, 중소기업의 성장지원을 

위한 일환 중 하나로 정부는 기업의 기술혁신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정책대상을 발굴･지원하고 

있음

◦ 특히, 벤처13)인증 및 이노비즈(Inno-biz)14)인증, 메인비즈15) 인증 등 혁신형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제도를 도입하였으며, 해당 인증기업에 대한 세제, 금융, 인력, R&D지원 등이 이루어지고 

있음.

13) 벤처기업의 정의는 학술적으로 명확히 정리된 개념은 없음. 미국의 경우 다른 기업보다 상대적으로 사업의 위험성은 높으나 
성공하면 높은 수익이 보장되는 기업으로 일반적으로 Venture Capital(모험자본)로부터 투자를 받은 기업을 의미하나 다른 
나라에서는 신사업 기술집약기업, 첨단기술기업 등을 의미함. 우리나라에서는 다른 기업에 비해 기술성이나 성장성이 상대적
으로 높은 기업을 의미(출처 : https://www.venturein.or.kr)

14) Innovation(혁신)과 Business(기업)의 합성어로 기술 우위를 바탕으로 경쟁력을 확보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을 의미(출처 : 
http://www.innobiz.net)

15) Management(경영), Innovation(혁신)과 Business(기업)의 합성어로 제품 및 공정중심의 기술혁신과는 달리 마케팅 및 
조직혁신 등 비기술 분야의 경영혁신활동을 통해 탁월한 성과를 나타내는 중소기업을 의미
(출처 : http://www.main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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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3> 정책대상별 유형에 따른 지원내용

구분 벤처기업 이노비즈 메인비즈 기업부설연구소

창업
∙ 교수･연구원창업
∙ 산업재산권 출자

세제/ 
금융

∙ 법인세, 소득세 50% 감면
∙ 취득세 75% 감면
∙ 재산세 50% 감면
∙ 코스닥 상장
∙ 정책자금
∙ 신용보증

∙ 수도권 취득세 중과 면제
∙ 정기 세무조사 유예
∙ 금융지원 협약보증
∙ 기술보증 우대지원
∙ 혁신형 중소기업 

기술평가비용 지원사업
∙ 매출채권보험 

(벤처･이노비즈 협약보험)
∙ 보증지원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신용보증
∙ 무역보증우대
∙ 코스닥 상장 지원
∙ 신시장진출지원자금

∙ 신보 보증시 보증료율 
0.1%p 차감 우대

∙ 신보 매출채권보험료 15% 
차감 우대

∙ SGI서울보증
∙ 정책자금-융자기업평가 및 

한도 우대
∙ 각 은행 연계 금리 우대
∙ 정기 세무조사 유예
∙ 무역 보증료 할인 및 

한도우대, 이용절차 간소화
∙ 지방자치단체 중소기업 

육성기금 대출지원 및 이자 
차액 보전

∙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 연구 및 인력개발 설비투자 
세액공제

∙ 기업부설연구소용 부동산 
지방세 감면

∙ 기술이전, 취득 및 대여 등에 
대한 과세특례

∙ 외국인기술자 소득세 감면
∙ 연구개발관련 출연금 등 

과세특례
∙ 연구개발특구 첨단기술기업 

등 법인세 감면
∙ 연구원 연구활동비 소득세 

비과세
∙ 산업기술 연구개발 물품 

관세감면
∙ 사업 및 원천기술개발 자금 

지원(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 투･융자
∙ 보증 및 대출

R&D
∙ 우선심사
∙ 수수료 감면

∙ 중기부 지원사업

∙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사업 
중 생산현장 디지털화 지원 
가점

∙ 도시주택 기술･제품개발 
지원 가점

∙ 중앙부처 지원사업
∙ 기술개발
∙ 기술사업화, 기술이전
∙ 특허전략

인력

∙ 산업기능요원제도 
(제조･생산분야)

∙ 전문연구요원제도 
(연구･학문분야)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연구인력 지원

∙ 전문연구요원제도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사업
∙ 중견기업 핵심연구인력 

성장지원사업
∙ 이공계전문기술 연수사업
∙ ICT학점연계 프로젝트 

인턴십
∙ 산업전문인력 역량강화사업
∙ 에너지인력 양성사업
∙ 산학맞춤 기술인력 양성사업
∙ 해외고급과학자 초빙 사업
∙ 고용추천서 제도
∙ 글로벌 인재 발굴
∙ 고경력 과학기술인 활용 

지원사업
∙ 여성과학기술인 R&D 

경력복귀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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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 각 대상별 홈페이지 통계자료 참조 <https://www.rnd.or.kr/(기업부설연구소), https://www.venturein.or.kr(벤처기업), 
http://www.innobiz.net(이노비즈), http://www.mainbiz.co.kr(메인비즈)> 

◦ 또한, 기업성장에 연구개발 활동이 중요한 역할을 함에 따라 기업의 기술개발을 적극적으로 

촉진･유도하는 동시에 연구조직을 육성･지원하기 위해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 

설립신고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기술 및 혁신역량을 보유한 기업과 기업부설연구소 등 R&D수행역량을 보유한 중소기업은 

이노비즈기업 및 경영혁신형기업은 각각 만개가 넘으며, 벤처기업 인증과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한 중소기업은 각각 3만개를 넘어서고 있음 

- 5인 이상의 중소기업 대상 중 혁신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의 비중은 2.5%~7.6% 수준

- 정부의 연구개발사업에 주관기관으로 참여하는 기업은 11,976개로, 전체 중소기업 중 2.5%만이 

정부의 수혜를 직접적으로 받고 있음  

구분 벤처기업 이노비즈 메인비즈 기업부설연구소

판로/ 
수출

∙ 방송광고비 감면

∙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사업 
신청기준 완화

∙ 아시아 하이웨이 사업지원 
가점

∙ 무역촉진단 파견사업 지원 
우대

∙ (조달청) 나라장터 물품구매 
적격심사 가점

∙ (중진공) 수출 인큐베이터 
운영

∙ 해외민간 네트워크 활용사업
∙ 방송광고비 감면

∙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

∙ 인증신제품의 무구매제도
∙ 우수발명품 우세구매 

추천제도
∙ 기술개발제품 성능인증 및 

성능보험제도
∙ 수출성공 패키지 사업
∙ 공공구매론

입지

∙ 실험실 공장
∙ 창업보육센터입주기업에 

대한 도시형공장 등록 특례
∙ 벤처기업전용단지의 

건축금지에 대한 특례
∙ 집적시설입주벤처기업특례

기타 ∙ 주식교환 ∙ 기업정보

http://www.innobiz.net(�̳����
http://www.mainbiz.co.kr(���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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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4> 2016년 중소기업 중 정부인증기업 현황

<혁신활동 기업 유형 범주> <혁신활동 참여 기업 비중>

구분 기업수 비중

혁신형기업

이노비즈 17,708 3.7 

벤처기업 33,360 7.0 

메인비즈 14,841 3.1 

중복기업 수 12,195 (2.6)

R&D활동 
기업

기업부설연구소 36,026 7.6 

(벤처기업) (10,397) (2.2)

정부과제수행
기업

정부R&D과제 수 11,976 2.5 

중소기업 전체 대상 수** 474,997 -

 * 혁신활동 대상 기업의 중복이 일부 존재함
** 중소기업 전체 대상수는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매년 발표하는 중소기업현황 통계(2018.12) 기준으로 하였으며, 이중 중소기업기술개발

활동조사 대상은 5인이하 대상기업은 제외함에 따라 소상공인 수를 제외한 기업만을 대상으로 한정 함
자료 : 중소기업중앙회(2018), 「2018년 중소기업 통계」 자료를 활용하여 2016년도 중소기업 비중을 기준으로 산정

◦ 이들 혁신형 중소기업 및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한 중소기업이 혁신활동을 영위하고 있는 분야는 

제조업의 비중이 가장 높음.  

- 벤처기업은 제조업 비중이 전체의 68.0%를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연구개발서비스분야가 

16.9%를 차지하고 있음

- 이노비즈기업은 제조업 비중이 전체의 71.6%를 차지하며, 다음으로는 SW분야 및 바이오분야로 

각각 9.7%, 7.8%를 차지함. 기술우위 중심의 정책대상으로 그 특성이 나타남 

- 메인비즈기업은 제조업 비중이 전체의 47.1%를 점유하고 있으며, 다음으로는 도매 및 소매업이 

22.0%를 차지하고 있음. 비기술분야의 경영혁신활동을 중점으로 하는 것으로 그 특성이 반영됨

- 기업부설연구소 보유 중소기업도 제조업 비중이 61.4%를 차지하고 있으며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이 각각 17.7%와 10.0%의 비중을 차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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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 산업분야 현황(2018.12.9.기준)> <이노비즈 산업분야 현황(2018.11기준)>

<기업부설연구소 보유기업 산업분야 현황(2018.12.9. 기준)> <메인비즈 산업분야 현황(2018.11 기준)>

* 대상별 산업분야는 해당 분류기준을 그대로 이용하였으므로 분류기준이 상이
자료 : 각 대상별 홈페이지 통계자료 참조 <https://www.rnd.or.kr/(기업부설연구소), https://www.venturein.or.kr(벤처기업), 

http://www.innobiz.net(이노비즈), http://www.mainbiz.co.kr(메인비즈)>

 

◦ 중소기업의 기술수준의 경우에는 전자･정보･통신분야가 가장 높지만, 최고기술국 대비 기술수준은 

75.0%이며, 가장 낮은 항공･우주분야(56.6%)를 제외하면 60~70% 기술수준으로 추격그룹에 

포함(‘2016년 기술수준평가’)

- 중소기업의 기술수준은 국내 대기업과의 기술수준과 비교 시에도 뒤처지고 있어 기술수준 향상을 

위한 노력이 필요한 상황

http://www.innobiz.net(�̳����
http://www.mainbiz.co.kr(���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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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5> 10대 분야별 국가전략기술의 우리나라 기업의 기술수준

분야
대기업 중소기업

최고기술국 기술수준 그룹 기술수준(%) 최고기술국 기술수준 그룹 기술수준(%)

전자･정보･통신 미국 선도 85.4 미국 추격 75.0

의료 미국 추격 70.4 미국 추격 68.2

바이오 미국 추격 71.9 미국 추격 69.3

기계･제조･공정 미국 선도 80.4 미국 추격 70.7

에너지･자원･극한기술 미국 추격 73.4 미국 추격 66.3

항공･우주 미국 추격 61.4 미국 후발 56.6

환경･지구･해양 미국 추격 72.1 미국 추격 69.4

나노･소재 미국 추격 77.2 미국 추격 70.0

건설･교통 미국 추격 78.2 미국 추격 71.4

재난･재해･안전 미국 추격 73.1 미국 추격 68.5

전체 미국 추격 75.2 미국 추격 69.3

출처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2017), 2016년 기술수준평가

□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역할의 중요성에 비해 기술우위의 

시장점유율 향상 등 뚜렷한 성과가 미흡함에 따라 기업의 혁신활동에 기반한 가시적인 성장 활동을 

위한 정책적 조정과 집중이 요구됨

◦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활동은 고성장을 통한 혁신성장보다는 중소규모 형태를 유지하고 있으며, 

매출 향상 또는 종업원 수 증가 및 시장점유율 증대가 활발하지 못한 상황에 있음

◦ 정부의 기업지원프로그램은 혁신기반 고성장기업과 같은 높은 성장성을 갖는 유망한 중소기업이 

세계적인 기술력과 경쟁력 갖춘 기업들로 자리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함

□ 기술력과 혁신성을 갖춘 중소･벤처기업을 키워 새로운 성장동력을 육성하고자 하는 것이 국가적 

숙제로 부각되고 있으며 현 정부가 중기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격상16)한 배경에도 이런 위기의식이 

깔려 있음

◦ 신기술･제품개발 → 시장진입 → 글로벌화의 단계별 성장이 가능하도록 R&D-인력-금융-마케팅-수출 

등 기업대상에 부합하는 전략적 지원을 통해 기업의 성장을 촉진하여야 할 것임 

16) 2017년 7월 정부조직 개편을 통해 중소벤처기업부로 신설되고, 중소기업 R&D지원 예산･기능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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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중소기업의 성장(Scale-up) 개념과 특징 

□ 스케일 업 정책의 중요성 및 필요성

◦ 1조 이상의 가치를 창출하고 있는 기술 스타트업(tech start-ups)인 유니콘(Unicon)기업이 

등장하였으며, 이는 미국을 중심으로 중국 등 새로운 기업들이 나타나고 있음 

- 최근 테크 자이언트 및 거대 플랫폼 기업에 대한 데이터를 보면 이제는 더 이상 미국 독점적 

현상은 아니며, 중국의 부상에 주목

- 중국의 알리바마, 텐센트, 화웨이, JD.com 등이 마국의 알파넷, 페이스북, 아마존, 애플에 

도전하고 있는 가운데, 유럽이나 여타 아시아 국가는 성공 사례를 만들고 있지 못하고 있는 

상황

- CB insights의 The Global Unicon Club에 의하면 2019년 1월 말 현재 전체 315개 기업 중 

우리나라 유니콘 기업은 5개(쿠팡, 블루홀, 옐로모바일, 우아한 형제, L&P 코스메틱, 비바 

리퍼블릭)가 존재하나 주요국에 비해 여전히 부족(14년 2개에서, 17년 3개, 18년 5개로 증가)

<표 4-6> 국가별 유니콘 기업 현황(2019년 1월 현재, 단위 : 10억 달러)

국가 미국 중국 영국 인도 독일 한국
이스라

엘
인도네
시아

스위스 프랑스
아랍에미
레이트

브라질
콜롬비

아
싱가포

르

유니콘 155 83 16 13 9 5 4 4 3 2 2 2 2 1

총가치 557 311 39.52 38 18 23.58 6 20 9 2.70 1.20 5 2.15 11

데카트론 12 4 1 1 1 1

국가
남아프
리카공
화국

일본 캐나다 호주
에스토
니아

홍콩
룩셈브
르크

스페인
포르투

칼
필리핀

나이지리
아

몰타 스웨덴

유니콘 2 1 1 1 1 1 1 1 1 1 1 1 1

총가치 2.58 2 1 1 1 1 1.1 1.40 1 1 1.04 2.50 2.50

 출처 : CB ins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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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25개 상장 거래 플랫폼 기업 상위 25개 비상장 플랫폼 기업

출처 : Peter C. Evans·Annabelle Gawer (Global Platform Survey, The Center for Global Enterprise) 
Note: A full list of the companies identified in the survey can be obtained by contacting CGE.

[그림 4-1] TOP 25 PUBLICLY TRADED & PRIVATELY OWNED PLATFORMS

◦ 기존 스타트업이 유니콘, 데카트론 등 고성장 스타트업으로 성장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문제 

인식에서 스케일 업 정책에 점점 더 많은 관심을 두기 시작

- 스케일업(scale-ups)은 최근 고성장 스타트업(High growth start-ups)이 고용 성장에 

기여하는 것으로 조사*됨에 따라 일자리 창출 정책에 있어 주목을 받고 있음

       * 유럽 내 4%비중을 차지하는 고성장 스타트업이 새로운 일자리의 70%를 창출 

- 고성장 스타트업은 고용 및 매출 성장에 중요한 역할 차지 

◦ 특히, 영국은 오래 전부터 스케일업 정책에 대한 관심을 두고 적극적 정책 개입을 추진해오고 

있으며 기업 R&D에 있어서도 시사하는 부분이 많음 

- 영국은 2034년까지 기업의 스케일업 육성을 통해 영국 내 45,000개에서 최대 150,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GDP를 700억 파운드에서 최대 2,250억 파운드까지 창출하고자 하고 

있음(Deloitte,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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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념 및 구성요소

◦ 중소기업의 성장(Scale-ups)은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지속적인 시행착오를 거쳐 성과를 

만들어가는 전략으로서, 기술, 제품, 서비스, 생산, 기업 등 규모를 확대하는 것(BNP Paribas, 

201717))이라 할 수 있음

- Scale-ups을 정의하는 상위 5가지 구성요소로서 (1) 지속가능한 성장, (2) 제품 상용화, (3) 

매년 최소 20% 이상의 매출 증대, (4) 국제적인 확장, (5) 검증된 비즈니스 모델 등이 

있음(Innovate UK, 2017)18) 

□ 유형 및 특성

◦ 성장(Scale-ups) 기업을 지칭하는 용어는 하나로 정의되어 있지 않으나 고성장기업, 가젤, 

강소기업 등으로 불러지고 있으며, 이 기업군은 일반 중소기업과는 차이가 존재 

- “고성장기업”19)은 최소 10명 이상을 고용한 기점으로, 3년 이상 고용 또는 매출성장률이 매년 

20% 이상 성장하는 기업(OECD20), 2007; Karen Brooks･Monika Radclyffe (201721)))으로, 

주요한 특성은 제품과 시장(Leigh, and North22), 1993)이며, 성공의 내부요인으로는 

기업목표, 기업가, 혁신을, 외부요인으로는 집중화, 글로벌화, 고객지향(Yu and Chen23), 

2009)이 존재

- 가젤형24) 기업은 고성장 조건의 기업 중 업력 5년 이하의 신생기업을 의미하며, 이중 가젤형 

벤처기업은 일반 벤처기업에 비해 R&D투자액, R&D조직의 체계화 정도, 선제적 혁신기술 도입, 

제품과 서비스 통합, 산업재산권, 신제품 또는 아이디어 도입, 신시장 진출에 더 앞섬(이미순 외, 

2015)

- “강소기업(Hidden Cahmpion)”은 전 세계의 시장을 지배하며 눈에 띄게 규모가 성장하고 

있지만 대중에게 알려지지 않은 제품을 전문으로 생산하는 기업(Simon, 1996)으로, 기술개발 

역량, 고객중심 마인드, 틈새시장 발굴, 수출시장 중시 등의 특징을 보유(김수욱, 201025))

17) BNP Paribas(2017), on the Rise: An analysis of 1000+ European Scale-up, openup
18) Scaling up: the investor perspective(Innovate UK, 2017) (How innovative UK businesses can achieve 

sustainable growth)
19) 고성장기업은 경제성장과 고용창출 효과가 아주 큰 기업을 의미 
20) OECD(2007), “High Growth Enterprises and Gazelles-Preliminary and Summary Sensitivity Analysis,” 

OECD-FORA, Paris.
21) Karen Brooks･Monika Radclyffe(2017), WHAT DO SCALE-UP BUSINESSES NEED?, SETsquared Bristol.
22) Leonad-Barton, D.(1995), Wellsprings of Knowledge: Building and Sustaining the Sources of Innovation, 

Harvard Business School Press: Boston, MA.
23) Yu, H. and Y. Chen(2009), “Factors Underlying Hidden Champion in China: Case Study,” University of 

Halmstad.
24) Birch(1981)이 ‘가젤(gazelles)’이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하였으며, 기업의 규모는 작지만 성장이 빠른 기업을 의미하며, 20명 

이하의 종업원 둔 작은 기업을 말한다(Birch, 1981). Birch and Medoff(1994)는 가젤형 기업을 최소 $100,000 수익을 
달성한 해를 기점으로 4년 연평균 20% 이상의 매출증가를 기록한 고성장기업이라고 정의하였다. Birch, D. L.(1981), 
“Who Creates Jobs?,” The Public Interest, Vol.65, pp. 3-14.

25) 김수욱(2010), “글로벌 강소기업의 성공요인 분석,” ｢벤처경영연구｣, 제13권, 제1호, pp. 87-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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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장(Scale-ups) 기업군 관점에서의 우리나라 정책 대상 현황

◦ (고성장기업) 우리나라 10인 이상의 종업원을 보유한 활동기업 기준(2017년), 최근 3년간 연평균 

매출액이 20%이상 증가한 고성장 기업은 2만 1,414개 기업(9.7%), 종업원 수가 20%이상 증가한 

기업은 7,682개 기업(3.5%) 존재 

◦ (가젤기업) 또한, 우리나라 10인 이상의 종업원을 보유한 활동기업 기준(2017년), 최근 3년간 

연평균 매출액이 20%이상 증가한 가젤기업은 4,049개 기업, 종업원 수가 20%증가한 가젤기업은 

1,792개 기업 존재

◦ 최근 들어 고성장기업은 소폭 증가하는 추세이나 기업의 생산성은 높지 않은 상황으로 성장잠재력 

저하 

- 활동기업 수의 증가에 비해 고성장 기업 수의 비중은 적음

- 성장잠재력을 보유한 기업이 시장에서 우위를 가질 수 있도록 정부의 역할을 고민해야 할 시점

[그림 4-2] 고성장 기업 추이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이상)

매출액 20,997 23,400 20,637 20,212 17,439 16,240 17,413 18,239 21,414

상용근로자 6,608 7,625 8,312 8,567 8,836 8,518 7,568 7,471 7,682

매출액(가젤) 4,236 4,342 3,735 3,494 3,199 3,019 3,192 3,691 4,049

상용근로자 1,567 1,650 1,708 1,699 1,779 1,735 1,664 1,729 1,792

(10%이상)

매출액 40,909 39,842 35,502 32,923 35,183 37,304 42,358

상용근로자 22,146 23,348 24,205 23,908 21,770 21,341 21,640

매출액(가젤) 6,342 5,920 5,304 5,114 5,534 6,530 6,850

상용근로자 3,600 3,666 3,771 3,677 3,636 3,950 3,939

자료 : http://kosis.kr/, 기업생명행정통계(2018.12.21.접속), 대기업 및 중소기업 전체 기준

http://kosi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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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소기업) 매출 400억원~1조원 혁신 중소․중견기업26) 중 일정 수준의 수출비중, R&D집약도, 

매출액증가율을 충족하는 대상은 1,620개 기업 존재

- ① 직전년도 수출비중 30%이상, ② 최근 3년간 R&D 집약도 평균 3%이상, ③ 최근 5년간 

매출액 증가율 15%이상의 조건을 충족

<표 4-7> 히든챔피언 후보기업의 역량별 현황

구분
직전년도 수출비중 

30%이상
최근 3년간 R&D 집약도 

평균 3%이상
최근 5년간 매출액 
증가율 15%이상

모두 공통 
충족

직전년도 수출비중 
30%이상

590 　 　 　

최근 3년간 R&D 집약도 
평균 3%이상

86 258 　 　

최근 5년간 매출액 증가율 
15%이상

60 110 482 　

모두 공통 충족 　 　 34

출처 : KISTEP(2018.10). 2017년도 예비타당성조사보고서(월드클래스300프로젝트 2단계 지원사업

□ 기업 성장경로 방식 및 특성

◦ 기업이 새로운 성장경로를 만들기 위한 다양한 요인 중 내부적 요인으로 새로운 제품 및 서비스 

개발, 외부적 요인으로 기술발전 및 R&D투자 보조금 같은 정부 지원 등과 같이 기술혁신과 

관련된 것이라 할 수 있음(Brown and Mawson (2013)27))

- Scale-ups은 스타트업 기업에서 스케일 업 기업으로 전환하려는 젊은 기업 또는 느린 성장을 

장기간 지속한 후 높은 성장 단계로 전환하는 탄탄한 중소기업에서 발생(BNP Paribas, 2017)

- 기업의 스타트 업 단계에는 제품/서비스 정의, 비즈니스 모델개발, 시장 검증이 포함되며, 스케일 업 

단계는 증명된 비즈니스 개념을 채택하여 시장 진출 및 확장을 통해 더 많은 고객을 확보

26) 한국수출입은행에서도 기술력과 성장잠재력이 높은 유망수출기업을 한국형히든챔피언으로 육성하고자 “히든챔피언 육성 프로
그램” 운영하고 있으며, 히든챔피언 후보기업에게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2009년부터 2018년까지 매출 400억원~1조원 
미만, 수출액 20억원 이상인 수출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선정평가를 통해 239개 후보기업을 발굴하여 지원하고 있음.

27) Brown, R., & Mawson, S.(2013). Trigger points and high-growth firms: A conceptualisation and review 
of public policy implications. Journal of Small Business and Enterprise Development, 20(2), 279-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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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저자 작성

[그림 4-3] 정책대상 기업군의 Scale-up 특성 및 요인 구조화

- 독일 스타트업 협회(German Start-UP Association)의 표준 정의에 따르면, 

‘스타트업(Start-ups)’은 일반적으로 매우 혁신적인 기술/비지니스 모델을 사용하는 

10년 이하의 기업이며, 스타트업의 하부그룹으로 인식되고 있는 ‘기술 스타트업(tech 

start-ups)’은 종종 내재된 네트워크 효과를 통해 발전과 규모에 따른 수익을 

증대시키는 플랫폼 비즈니스 모델을 보유(디지털 스타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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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8> 기업유형별 특징

스타트업
(Startup)

소기업
(Small Enterprise)

중기업
(Medium Sized 

Enterprise)

문화
(Culture)

▶
암묵적

(Implicit)
▶

명시적
(Explicit)

▶
공식화

(Formalized)

경영
(Business 

Administration)
▶

비공식적
(Informal)

▶
임시(특별)
(Ad-hoc)

▶
구조

(Structure)

판매
(Sales)

▶
네트워크

(From the Network)
▶

소개 및 투기
(Referral and 
Speculative)

▶
체계적

(Systematic)

제품 개발
(Product 

Development)
▶

기술
(Art)

▶
공예

(Craft)
▶

공학
(Engineering)

재무 관리
(Financial Control)

▶
종이

(Scrap of Paper)
▶

엑셀
(Excel)

▶
회계 패키지

(Accounting 
Package)

  출처 : IoTUK

□ 혁신형 중소기업은 일반 중소기업에 비해 높은 무형자산비율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으며, 

지적재산권을 중요시하는 기업은 그렇지 않은 기업보다 성장할 가능성이 높음(Beer28), 2008).

◦ 혁신은 새로운 기회를 탐색하고 기업의 경쟁력을 높여주기 때문에 기업성과에도 영향을 미침 

(Drucker29), 1998).

◦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경쟁우위를 확보하는 핵심요소로 볼 수 있음 

(Keizer, Dijkstra, and Halman30), 2002).

28) Beer(2008), “High Growth Firms in the UK:Lessons from an Analysis of Comparative UK Performance,” 
Department for Business Enterprise & Regulatory Reform, UK

29) Drucker, P. F.(1998), “The Discipline of Innovation,” Harvard Business Review, Vol.76, No.6, pp. 149-157.
30) Keizer, J. A., L. Dijstra, and J. J. M. Halman (2002), “Explainning Innovations of Effort on SMEs: An 

Exploratory Survey among SMEs in the Mechanical and Electrical Engineering in the Netherlan,” 
Technovation, Vol.22, No.1, pp. 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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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중소기업의 성장지원을 위한 정책 현황

□ 2018년도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기업 R&D지원금액은 타 부처에서 이관된 사업을 포함하여 총 

13개 사업*(세부사업 기준) 1조 917억원이며, 2017년(9,601억원) 대비 13.7% 증가

◦ 2018년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현황에 따르면, 중소중견기업의 신기술, 신제품 개발 및 

제품, 공정 혁신 등에 소요되는 기술개발 관련 자금을 지원하여 기술경쟁력 향상 도모

◦ 그러나, 개별기업, 개별기술개발 단위의 R&D 지원으로, 시장에서 필요한 비즈니스 생태계를 

타겟으로 한 혁신사업화 전략 부족

- 정부 R&D지원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기업이 비수혜기업보다 저성장하는 경향이 있음을 

지적하고, 지원대상을 선정하는 기존방식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문제도 제기됨(이성우, 2018)

[그림 4-4] 중기부 R&D 사업 구조

자료 : 중기부(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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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9> 2018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현황

(단위 : 억원)

구분 세부사업명 내역사업명
지원
규모

개발
기간

지원
한도

출연금
비중

기업성장
촉진

산업성장기술개발
창업기업과제 1,922 1년 2 80%

기술창업투자연계과제 805 2년 5 80%

기술혁신개발
수출기업기술개발 940 2년 6 65%

혁신형기업기술개발 1,329 2년 5 65%

제품서비스기술개발 83 1년 2 65%

공정･품질
기술개발

제품･공정개선기술개발 356 1년 0.5 75%

뿌리기업공정기술개발 88 1년 1 75%

글로벌 중견기업 육성 
프로젝트 지원

WC300프로젝트 R&D지원 653 5년 75 50%

재도전 기술개발 38 1년 1.5 80%

사업전환 기술개발 8 1년 1.5 75%

생태계
활성화

산학연협력
기술개발

첫걸음협력 387 1년 1 75%

도약협력 308 1년 1 75%

전략협력

산연전용

594

1년 1.5 75%

연구마을 2년 2 75%

지역유망 2년 4.5 75%

연구장비공동활용(이용료) 106 1년 0.3 60~70%

중소기업상용화
기술개발

구매조건부신제품 개발 1,438 2년 10 60~75%

중소기업 네트워크형 153 2년 6 65%

기술전문기업협력 111 1년 1 65%

중소기업 R&D
역량제고

R&D기획지원
멘토링과제

57
2개월 0.05 80%

전략과제 4개월 0.26 75%

맞춤형기술파트너지원 51 9개월 0.3 50~75%

지역특화산업육성
지역주력산업육성 850 2년 3 70%

지역연고산업육성 255 2년 5 70%

인력 인프라

기술혁신형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

공공연 연구인력파견지원 100 3년 - 50%

연구인력 채용지원 146 3년 0.5 50%

산업주도형
기술교육혁신

지역 중소.중견기업
R&D산업인턴 지원사업

43 1년 6 88%

혁신형일자리선도사업 청년혁신가인큐베이팅 18 1년 예산내 100%

* 지원규모는 신규과제 및 계속과제 사업을 합산한 금액(기획평가비 포함)이며 개발기간 지원한도 출연금 비중은 “최대”를 의미함
출처 :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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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의 성장을 위한 지원 단계에 따른 기업대상별 타겟 프로그램 체계 마련 

◦ 세계시장을 선도할 기술아이템을 보유한 창업팀을 민간주도로 선발하여 미래유망 창업기업을 

집중 육성하는 TIPS프로그램(민간투자주도형 기술창업지원)을 운영 

- 엑셀러레이트 등 TIPS 운영사가 발굴‧투자한 기술창업팀에게 보육・멘토링과 함께 R&D를 지원 

◦ 수출중소기업의 R&D지원을 통해 글로벌 진출 촉진 및 도약할 수 있도록 수출규모별 성장사다리 

(수출초보→유망→우수→선도) 구축 지원

<표 4-10> 중기부 수출중소기업 R&D 지원

지원유형 지원대상 지원내용

글로벌강소기업
글로벌강소기업 육성사업 선정 기업*
  - 직전년도 직접수출액 500만불(50억) 이상 중소기업(혁신형기업은 100만불 이상)

기술개발 지원

수출유망 최근 2년 내 100만불(10억) 이상의 수출실적 보유 기업* 전략품목 기술개발

수출초보 최근 2년 내 100만불 미만(10억)의 수출실적 보유 기업** 전략품목 기술개발

 * 지식재산(IP) 전략 수립(필수) 및 멘토링 지원(선택) 
** 멘토링 연계 지원(필수) : 기술사업화 및 인증, 투자, 특허, 마케팅, 스마트 공장 등에 관한 기술과 경영관련 내용

◦ 이외에도 한국형 히든챔피언 기업 육성을 위해 글로벌 성장전략과 기술혁신 역량을 보유한 

월드클래스 300 기업을 대상으로 기술개발을 지원 

<표 4-11> 중기부･산업부 월드클래스300 프로젝트 기업 R&D 지원

지원유형 지원대상 지원내용

월드클래스 300기업

월드클래스300기업으로 육성사업 선정 기업*
  - 직전년도 매출액 400억원~1조원의 조건을 충족하는 전 업종 중소･ 

중견기업
  - 수출 및 R&D투자 또는 매출액 등의 요건에 따라 일반기업트랙, 혁신형

기업트랙, 글로벌전문기업트랙으로 구분 지원

기술개발 지원

* (전용) R&D, 수출(마케팅), 경영(고용) / (연계시책) 컨설팅(IP, 지재권 분쟁), 금융, 인력

◦ 벤처, 이노비즈 등 혁신형기업 성장사다리(창업→혁신→중견기업) 구축 지원

<표 4-12> 중기부･ 혁신형기업 R&D 지원

지원유형 지원대상 지원내용

혁신형기업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중소기업기술로드맵 전략품목 기반 기술개발

글로벌 스타벤처 글로벌 스타벤처 육성사업 선정 기업 기술개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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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외에도 출연연 주도의 단계별 맞춤형 기업 성장지원 프로그램을 운영 중

<표 4-13> 성장단계별 맞춤형 성장지원 프로그램

지원유형 지원대상 기업성장

기술지원

원천/기반기술개발 글로벌 히든챔피언

제품용도다각화 (연매출 100-300억원→500억원 이상)

생산공정혁신

⇨
예비히든챔피언

성장지원

시장조사 및 사업성 분석 (연매출 50억원→100억원 이상)

마케팅 전략수립 테크인비즈

경영진단/컨설팅/인증 (연매출 10억원→20억원 이상)

자료 :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중소벤처기업지원센터

□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벤처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R&D 뿐 만 아니라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여 지원하고 있음

◦ 중소벤처기업부는 내수, 창업, 기술(R&D/비R&D), 금융, 인력, 수출, 이외 내용 등으로 구분하여 

분야별 180여개의 정책 지원 정보 제공(18년도 예산 : 8조 8,560억원)

- 중소기업, 창업･벤처기업, 소상공인, R&D･컨설팅･인증제도와 같은 공통사항 등 대상별로 관련 

정책 정보 지원 

- 이 중 가장 큰 금액의 지원을 받는 분야는 금융과 기술이며, 금융시장의 불완전성이나 기술개발에서 

외부성을 고려한다면 금융과 기술지원 중심의 재정지원은 기본적으로 적절한 재정운용 방식이라고 

평가받고 있음

□ 중소기업의 지원을 위한 주요 지원제도로서, 기업연구개발조세지원, 기술혁신지원, 사업화지원, 

정책자금지원, 공공조달지원, 수출지원 등이 존재하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스타트업 및 혁신기반의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 수단은 다양하며, 직접지원과 간접지원 

등으로 구분할 수 있음. 해외에서도 여러 정책 수단들이 집행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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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4> 자금 지원을 위한 정책 수단 유형

자금지원 수단 핵심적인 특징 정책 예시

직접 
파이
낸싱

그랜트, 
보조금

∙ 대부분의 국가에서 혁신적인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을 위해 시드 및 
초기 단계 펀딩으로서 사용되며, 혁신가와 투자자간 파이낸싱 갭을 
채우기 위한 수단임

∙ 타당성 조사, 컨셉 증명(proof of concept), 프로토타입 개발에 
대해 상대적으로 소규모 자금을 제공

∙ 선정은 일반적으로 공모를 통한 경쟁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핀란드 Young Innovative 
Company funding,호주 

Commercialisation 
Australia 등

벤처캐피
탈

∙ 공공 벤처 캐피탈(PVC)은 특히 시드 및 초기 단계에 기업가적 
활동을 가속화하는데 설계된 전략적 펀드를 제공하고 있음

∙ 반대로 민간 벤처 캐피탈은 다소 위험성이 덜한 후기 단계에 타게팅
된 지분 투자로 제공

∙ 공공 벤처 캐피탈 펀드는 주로 민간 펀드 매니저에 의해 관리되고 
있음

∙ Exits는 M&A 또는 IPO로 이루어질 수 있음
∙ 기업 벤처(Corporate Venture)가 또 다른 Exit 채널임

핀란드 Tekes Venture 
Capital Activities for 
Start-ups, 네덜란드 

Dutch Venture 
Initiatives, 중국 

Innofund 등

대출/대출
보증

∙ 전체 기술 수명 주기 동안 기업가적 기업을 대상으로 자금 접근성을 
위한 가장 일반적인 수단 중 하나로 사용

∙ 대출은 원금과 이자를 반드시 상환하게 됨
∙ 정부는 또한 낮은 대출 이자율(소프트론) 또는 성공 조건부 상환의 

대출을 제공할 수 있음
∙ 정부는 종종 담보물 또는 신용 거래 기록 부족의 이유로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보증을 제공

EU의 Loan Service for 
R&I, 미국 504 Loan, 

한국의 기술보증 및 
신용보증 대출 및 융자 등 

정책 자금 지원 등

공공 조달

∙ 사전 사업화 단계(pre-commercialisation)의 혁신에 대한 계약
을 선정하는 것으로 스타트업의 제품 및 서비스를 위한 사전 사업화 
단계의 갭에 다리를 놓을 수 있도록 지원(예, 기술에 대한 첫 번째 
판매)

∙ 스타트업이 가격 인하를 가져 오는데 필요한 임계 규모를 획득할 
수 있고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도움

∙ 민간의 제3자 펀딩에 대한 접근성을 용이하게 만들어주는데 기여

미국 SBIR, 영국 SBRI, 
네덜란드 Small Business 
Innovation Research, 
스웨덴 Strategy for 

Public Procurement, 
아일랜드 SBIR 등

간접 
파이
낸싱

세금 
인센티브

∙ 대부분의 국가에서 직접 정부 파이낸싱과 결합한 유용한 수단으로 
사용

∙ R&D 및 혁신적인 기업가적 활동에 있어 민간 투자 촉진에 초점을 
둔 의도된 정책 목표의 본질에 기초한 개인 또는 법인 소득세 또는 
자본소득세 면제

호주 Early Stage 
Venture Capital Limited 

Partnership, 아일랜드 
Seed Capital Scheme, 
아이슬란드 Tax incentive 
for Investment in SMEs 

등

제3
자 

파이
낸싱

크라우딩

∙ ICT 및 소셜 네트워크의 발전에 따라 가능해진 인터넷을 통한 협력
적인 펀드 조달 수단으로서 사용

∙ 자금조달에 대한 접근성을 확보하기 위해 신생 기업가에게 허용되며, 
빠르게 성장하고 있음

∙ 사이버 사기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증가된 과학적 무결성과 같은 
규제 제도가 요구됨

전 세계적으로 약 2,000개 
이상의 플랫폼이 운영 중
예, 미국 Angelist, 영국 

Seedrs 등

출처 : OECD(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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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업연구개발조세지원 부문

◦ 조세지원은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활동을 지원하는 대표적인 수단으로서 기업의 연구개발지원제도 

중 가장 인지도가 높으며, 활용률이 가장 높음 

- 연구 및 인력개발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로 중소기업기준 25% 세액공제가 적용되며,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 투자세액공제, 기업부설연구소용 토지 및 건물에 대해서는 취득세, 재산세 

감면을 받을 수 있음

- 또한 관세지원에서는 산업기술연구, 개발용품에 대한 연구목적으로 수입 시 관세 80%를 감면 

- 아울러 인력에서는 중소기업 연구인력 고용지원 사업과 병역특례 지원 및 국가연구 개발사업 

참여지원제도, 중소기업 판정 시의 특별조치, 중소기업 기술신용보증특례제도 등의 자금 지원

<표 4-15> 기업의 연구개발활동을 위한 촉진하기 위한 조세지원 내용

번호 제도명 현황 일몰

감면현황(억원)

’17
(실적)

’18
(잠정)

’19
(잠정)

1
▪연구개발 준비금 손금

산입(조특법§9)
∙연구개발 준비금 손금산입 후 3년 거치 3년 분할 
환입(한도 : 수입금액의 3%)

폐지 88 - -

2
▪연구․인력개발비용세

액공제(조특법§10)

∙신성장동력․원천기술 R&D 공제율
: 40%(중견 최대 40%, 대기업 최대 30%)

’21

25,468 25,326 24,608

∙일반R&D 공제율
: Max{ⓐ증가분방식, ⓑ당기분방식}

 ⓐ (당해연도 지출액 – 직전년도
지출액) × 50% (중견 40%, 대기업25%)

 ⓑ 당해연도 지출액 × 25%
(중견기업8%, 대기업 0~2%)

  * 중소기업 졸업 유예기간(4년) 이후 
3년간 15%, 이후 2년간 10%

없음

3
▪연구개발 출연금 과세

특례(조특법§10의2)

∙연구개발 출연금 수령시 익금불산입하고, 해당 
출연금이 손비인정되는 시점에 당해 비용과 상계
처리

’21 9 6 5

4
▪연구․인력개발설비투자 

세액공제(조특법§11)
∙인력개발․연구개발․신기술 사업화를 위한 설비 투
자금액의 세액공제

폐지 1,530 1,282 1,344

5
▪기술취득비용 

세액공제(조특법§12)

∙중소·중견기업 특허권, 실용신안권 등 이전(대여) 
소득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50% (25%) 감면

∙그 외 내국인 발명 기술 중소기업 취득 금액의 
10%

∙중소기업 발명 기술에 대한 그 외 내국인 취득금
액의 5% 세액공제

’21 3 4 4

6
▪연구개발특구

기업세액감면(조특법
§12의2)

∙연구개발특구(대덕)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 등 
세액감면(감면한도 있음)
(3년 100%, 2년 50%)

’21 40 53 55

7
▪외국인기술자

소득세면제
(조특법§18)

∙외국인기술자가 국내에서 받은 근로소득에 대해 
2년간 근로소득세 50% 감면 

’21 57 33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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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국회예정처, 「2019년 조세지출예산서 분석」 및 관련 법령(개정안 ’19.1.1.시행) 참조

(2) 기술혁신지원 부문

◦ KOSBIR 제도는 정부가 중소기업 기술혁신의 촉진과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해 ’98년부터 

범국가적으로 해당 제도를 운영

- KOSBIR 시행기관은 연간 300억원 이상의 연구개발(R&D) 예산을 운용하는 정부부처(14개) 

및 공공기관(7개) 등 21개 기관

<표 4-16> KOSBIR 제도 시행 부처 및 기관

구분 기관명

정부부처
(14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방위사업청, 농촌진흥청, 산림청, 기상청, 행정안전부, 특허청

공공기관
(7개)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전력기술, 한전KPS

자료 : 중소벤처기업부(2018). 정부･공공기관의 중소기업 기술혁신지원 2017년 실적 및 2018년 계획(안),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 
운영위원회(2018. 4. 25)

◦ 2018년도 KOSBIR 지원계획을 살펴보면 각 부처별로 시행기관 전체 R&D예산 17조 

1,848억원의 12.5%인 21,534억원을 지원할 계획

- 시행기관 전체 R&D예산 17조 1,848억원의 12.5%인 21,534억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의무지원 

규모(21,248억원) 대비 285억원 증가하였으며, 기관별로는 14개 정부부처에서 21,116억원을 

지원하고, 7개 공공기관이 418억원을 지원할 예정

* 대상기관 R&D 예산 총액(억원) : (’17) 172,129 → (’18) 171,848

* (’16년) 계획: 2.0조원 → 실적: 2.1조원, (’17년) 계획: 2.1조원 → 실적: 2.2조원

번호 제도명 현황 일몰

감면현황(억원)

’17
(실적)

’18
(잠정)

’19
(잠정)

8
▪특정시설투자

세액공제
(조특법§25, §25의 7)

∙① 연구시험용 시설 및 직업훈련용 시설
(1/3/7%)
② 기술유출 방지·첨단기술시설(1/5/10%)
③ 초연결네트워크 구축 투자금액(2~3%) 

①’21
②’19
③’20

139 284 238

9
▪연구활동비 비과세

(소득법§12, 
시행령§12)

∙연구전담요원 등이 받는 연구보조·활동비에 대
해 소득세 비과세 (월20만원 한도)

없음 663 694 739

10
▪학술연구용품 관세감면

(관세법§90)

∙학술연구용품·교육용품·훈련용품·실험실습용
품·과학기술연구 수입용품

∙산업기술 연구개발용 수입물품 관세 80% 감면
없음 146 193 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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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7> 2018년도 KOSBIR 지원계획

구분
의무지원

비율

2018년 계획
중소기업 지원

전체 R&D 예산
비율 금액

대상기관 전체 12.4 12.5 21,534 171,848

<정부기관합계> 13.0 13.1 21,116 160,36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4.8 4.6 3,126 67,357

행정안전부 15.3 15.3 67 437

문화체육관광부 44.1 44.1 335 761

농림축산식품부 24.7 24.8 545 2,198

산업통상자원부 34.9 36.0 11,369 31,580

보건복지부 7.8 7.8 425 5,475

환경부 24.5 24.5 736 3,010

국토교통부 27.6 27.6 1,396 5,058

해양수산부 4.2 4.2 256 6,145

방위사업청 8.3 8.3 2,420 29,017

농촌진흥청 3.1 3.3 215 6,533

산림청 2.7 2.7 30 1,093

특허청 31.4 40.0 147 368

기상청 3.7 3.7 49 1,330

<공공기관합계> 3.5 3.6 418 11,487

한국전력공사 5.8 6.1 236 4,307

한국수력원자력 1.6 1.6 76 4,750

한국가스공사 6.0 7.2 40 552

한국도로공사 3.8 3.9 20 508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수자원공사 2.1 2.1 9 436

한국전력기술 1.4 1.4 8 540

한전KPS 0.7 0.7 3 394

자료 : 중소벤처기업부(2018). 정부･공공기관의 중소기업 기술혁신지원 2017년 실적 및 2018년 계획(안),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 
운영위원회(2018. 4. 25)

(3) 사업화지원 부문

◦ 사업화 관련 지원 프로그램은 중앙부처 뿐만 아니라 지자체 차원에서도 높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음

- 2018년 진행중인 사업화 관련 지원프로그램은 총 186개 프로그램으로중앙부처에서 운영중인 

프로그램은 66개(35.5%), 지자체에서 운영중인 프로그램은 120개(64.5%)가 존재

- 지원내용별로는 기술(61.2%), 창업(17.9%), 경영(7.5%)의 순으로 지원 프로그램이 많으며, 

금융과 인력관련 지원은 상대적으로 미흡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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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자체들도 다양한 사업화 관련 지원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음

- 총 16개 광역지자체에서 사업화 관련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자체별 운영 프로그램 

개수는 차이가 있음

- 지원내용별로는 기술(48.3%), 경영(31.7%)의 순으로 많으며, 금융과 인력관련 지원 프로그램은 

미흡함

◦ 사업화 지원 프로그램들은 기술자문･컨설팅, 시험평가인증, 시작품제작지원 등과 기술과 관련된 

기술개발지원 프로그램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그 외에 마케팅, 컨설팅, 디자인, 전시회 참관, 

홍보자료 제작, 네트워킹 지원과 같이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들이 존재함

<표 4-18> 2018년도 중소기업 사업화 지원사업 현황
(단위 : 개)

경영 금융 기술 내수 수출 인력 창업 합계

중앙부처
(비중, %)

5 4 41 0 3 1 12 66

7.6% 6.1% 62.1% 0.0% 4.5% 1.5% 18.2% 100%

지자체
(비중, %)

38 0 58 6 8 0 10 120

31.7% 0.0% 48.3% 5.0% 6.7% 0.0% 8.3% 100%

합계
(비중, %)

43 4 99 6 11 1 22 186

23.1% 2.2% 53.2% 3.2% 5.9% 0.5% 11.8% 100%

자료원 : 중소기업 기업마당 홈페이지(http://www.bizinfo.go.kr/see/seea/selectSEEA100.do)상에 등록된 지원사업종 키워드
(사업화)가 사업명에 포함되어 있으며 신청기간 기준으로 2018년 1월 1일부터 현재시점까지 지원사업들을 대상으로 조사하였으며 
중복모집의 경우에는 하나의 사업으로 간주함

(4) 정책자금 지원 부문

◦ 중소기업 정책자금은 정책적 필요성에 따라 정부재정이나 기타 방법으로 재원을 조성하여 

중소기업에 융자·출연·보조·보험·보증·출자 등의 방식으로 지원31)

- 융자는 주로 중앙정부 부처 및 광역지자체에 의해 공급

- 신용보증은 주로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및 16개 지역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제공 

- 이외 한국은행에서도 금융중개지원대출과 중소기업대출비율제도를 운영

◦ 중소기업 정책자금은 주로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집행하고 있으며 2018년 기준 3조 7,350억원을 

공급

- 기업지원자금은 우수한 기술력과 사업성은 있으나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창업을 

활성화하고 고용창출을 위해 1조 8,660억원 지원

31) 본 논의에서 기술가치평가 및 기술담보 등 기술금융은 포함하지 않음. 

http://www.bizinfo.go.kr/see/seea/selectSEEA100.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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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성장기반자금 8,800억원과 신시장진출지원자금 4,900억원은 중소기업이 보유한 우수기술 

제품화, 사업화 및 수출중소기업 육성차원에서 지원

<표 4-19> 2018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주요 내용
(단위: 억원, 년)

구분
예산 융자조건

2017년 2018년 한도(시설/운전) 만기(거치) 지원기준

○ 창업기업자금 16,500 18,660

45
시설:10(4)
운전:5(2)

기준금리-0.3%p
창업 7년 미만/예비창업자

 - 창업기업지원 15,300 17,360

 - 청년전용창업 1,200 1,300

○ 투융자복합금융사업 1,500 1,700 이익공유:20/5
성장공유:45/20

5(3)
5(2)

고정이자(0.5%)+성과이자
표면금리 0.5%, 보장금리3%
업력 7년 미만 미래성장기업 - 이익‧성장공유형 대출 1,500 1,700

○ 신시장진출지원자금 5,750 4,900

20/5
시설:10(4)
운전:5(2)

기준금리/기준금리-0.3%p
개발기술사업화/해외진출기업

 - 개발기술사업화자금 3,500 3,150

 - 글로벌진출지원자금 2,250 1,750

○ 신성장기반자금 8,800 8,800

45/5
시설:10(4)
운전:5(2)

기준금리+0.5%p
성장유망중소기업

 - 신성장유망 5,000 5,000

 - 기술사업성우수기업전용자금 500 500

 - 제조현장스마트화자금 3,300 3,300

○ 재도약지원자금 2,550 2,290

45/5
시설:10(4)
운전:5(2)

기준금리
사업전환, 구조조정, 재창업기업

 - 사업전환지원자금 1,250 1,000

 - 재창업자금 1,000 1,000

 - 구조개선전용자금 300 290

○ 긴급경영안정자금 750 1,000
10 5(2)

기준금리+1.05%p
재해중소기업, 경영애로기업 - 일시적‧재해기업지원 750 1,000

계 35,850 37,350

주: 기준금리는 2018년 4분기 기준 2.3%임

◦ 중소기업들의 신용보증, 기술보증 및 지역신용보증재단에 의한 신용보강의 형태로 2016년말 

기준 88.6조원의 보증을 제공했고 GDP의 약 5.4%에 이름

- 전체보증의 55.9%인 49.5조원의 보증이 신용보증기금에 의해 일반 중소기업에 , 23.9%인 

21.2조원이 기술신용보증기금에 의해 벤처기업 등 기술혁신기업에, 나머지 20.2%인 

17.9조원이 16개 지역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지역의 소기업 및 소상공인 등에게 공급

- 신보의 보증잔액이 감소추세에 있는 반면에 지역신보는 그 비중이 증대함으로써 정보의 비대칭이 

상대적으로 심각한 지역 소상공인과 소기업에 대한 신용보강역량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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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0> 보증기관별 보증잔액 현황

(단위: 조원)

구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신보
46.9

(62.4%)
47.3

(60.7%)
45.4

(59.5%)
45.4

(59.0%)
47.4

(58.3%)
48.4

(58.4%)
49.5

(57.3%)
49.5

(55.9%)

기보
17.1

(22.7%)
17.4

(22.3%)
17.3

(22.7%)
18.1

(23.5%)
19.7

(24.2%)
20.1

(24.2%)
20.7

(24.0%)
21.2

(23.9%)

지역
신보

11.2
(14.9%)

13.2
(16.9%)

13.6
(17.8%)

13.5
(17.5%)

14.2
(17.5%)

14.4
(17.4%)

16.2
(18.8%)

17.9
(20.2%)

합계 75.2 77.9 76.3 77.0 81.3 82.9 86.4 88.6

주: 신보, 기보 및 신용보증중앙회 각 연도 연차보고서

(5) 공공조달 지원 부문

◦ 공공조달시장을 통한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은 시장 홍보 지원과 함께 공공조달시장 내 기술개발 

참여자를 확대해 경쟁을 촉진하는 것과 동시에 기술개발의 성공 확률을 높이는 것임

※ 중소기업 지원 및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에 관한 공공조달시장 관련 법령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판로지원법)에 근거

- 공공조달시장 내 대표적인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제도인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는 

특정 인증을 획득한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을 일정 비율(10%) 이상 구매하도록 의무화한 제도

◦ 신기술 제품 시장 창출을 위해 2016년 ‘공공혁신조달(PPI)’ 시스템을 도입 

- 부처 공동으로 사물인터넷(IoT)‧무인 농기계 등 시범 추진

- 연구개발 제품의 우수조달물품 지정을 늘리고 IoT 등 신기술 제품 다수 공급자계약(MAS) 

진입요건 완화 추진

※ 공공혁신조달(PPI : Public Procurement for Innovation) : 현재 시장에 없는 제품에 대한 공공부문의 선제적 

구매를 통해 혁신형 제품에 대한 수요 창출로 영국, 스웨덴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제도화됨

◦ 또한 우수한 창업･벤처기업의 공공구매판로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2016년 10월 구축한 

창업･벤처기업 전용 온라인 상품몰 “벤처나라”를 운영하고 있음.(venture.g2b.go.kr)32)

- 벤처나라는 뛰어난 기술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산한 상품을 홍보･판매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창업･벤처기업을 위한 전용 온라인 쇼핑몰

◦ 2018년 5월 기획재정부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를 통해 공공조달시장을 이용한 

혁신성장 지원방안을 발표

- 창업･벤처기업의 판로지원을 위해 추정가격 1억원 미만의 물품 및 용역계약에서 창업･벤처기업 

간 제한경쟁을 허용

32) http://venture.g2b.go.kr:8311/gov/koneps/vn/intro/intro_01.jsp (접속날짜: 2018.11.1.)

http://venture.g2b.go.kr:8311/gov/koneps/vn/intro/intro_01.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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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개발사업을 통해 개발된 제품 중 기술의 혁신성이 인정되어 특정 기준에 부합한 제품은 

수의계약을 통해 구매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

- 시장에 존재하지 않는 혁신적 제품의 개발 및 구매를 촉진하기 위해 경쟁적 대화방식을 도입함

※ 경쟁적 대화방식 : 발주기관이 조달목적 및 주요기능만 제시하고 구현방법은 민간업체가 제안하도록 한 구매방식

<표 4-21> 우선구매대상 기술개발제품 인증제도 관련 부처 및 기관

기술개발제품 인증 관련 부처 인증기관/위탁기관 비고

신기술 
제품 

(NET)

과학기술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인증산업진흥과) -

건설교통 국토교통부(기술정책과)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기술인증센터) -

환경 환경부(환경산업기술과) 한국환경산업기술원(기술평가실) -

신제품(NEP)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인증산업진흥과) -

우수조달제품 조달청(우수제품구매과) - -

우수조달 공동상표 조달청(우수제품구매과) - -

녹색기술인증제품 산업통상자원부(산업기술시장과) 한국산업기술진흥원(사업화확산팀) -

공공기관과 중소기업 간 
공동연구개발 선정품

기획재정부(계약제도과) 개별 공공기관 개발선정품운영위원회
국산화를 촉진하기 위해 공공
기관과 제조업체가 공동 또는 
협력하여 개발한 제품

성과공유기술개발과제 
성공제품

산업통상자원부(산업혁신과) 대중소기업협력재단(성과공유확산부) -

ICT 융합 품질인증제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보통신산업과)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정보통신시험인
증연구소)

-

산업융합품목지정제품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생산기술연구원(국가산업융합지원
센터)

-

우수산업디자인상품 산업통상자원부(디자인산업과) 한국디자인진흥원 -

SW품질인증제품(GS) 과학기술정보통신부(소프트웨어산업과) 한국산업기술시험원(SW인증센터) -

성능인증제품(EPC) 중소벤처기업부(판로정책과) 지방중소벤처기업청 -

구매조건부 신제품 
개발사업 성공제품

중소벤처기업부(기술혁신정책과)
지방중소벤처기업청/중소기업기술정보
진흥원(기업협력기술평가실) 구매수요가 있는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을 
지원민관공동투자기술개발

사업 성공제품
중소벤처기업부(기술혁신정책과)

지방중소벤처기업청/중소기업기술정보
진흥원(기업협력기술평가실)

중소기업융복합기술 
개발사업 성공제품

중소벤처기업부(기술혁신정책과)
지방중소벤처기업청/중소기업기술정보
진흥원

융합 R&D를 통한 창의적 
신기술･신제품･신시장 
창출 지원

산업융합 
적합성인증제품

산업통상자원부 국가산업융합지원센터
융합신제품의 시장출시에 
필요한 인증 취득을 지원

자료 : 강희우(2010)

◦ 또한, 2019년부터 혁신기업들이 공공시장을 통해 성장할 수 있도록 공공수요가 예상되는 

혁신제품을 발굴하여 판로를 지원하는 공공혁신조달사업을 확대 추진할 예정

- 우수 연구개발(R&D) 제품 등 혁신제품을 조달청 예산으로 구매하고 공공기관이 테스트기관으로 

참여해 상용화를 지원하는 ‘혁신제품 시범구매(공공 테스트베드)’사업 추진

- 공공 수요가 예상되는 혁신 제품을 원스톱(통합)으로 검색하고 바로 구매가 가능한 ‘혁신제품 

조달 플랫폼(기반서비스)’을 구축해 혁신기술·제품의 수요·공급자들이 자유롭게 제안 요청 및 

추가 제안이 가능한 오픈-마켓(열린시장) 방식으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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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업·벤처기업 전담지원센터 구축 등을 통해 판로 개척과 기업의 성장을 견인하고 혁신적인 

시제품의 상용화 지원, 시장에 없는 혁신제품의 개발 및 구매 등을 통해 기술혁신을 촉진 

(6) 수출지원 부문

◦ 2000년대 중반 이후 중소기업 해외마케팅 역량강화를 위한 기업단계별 지원사업 체계 구축 및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수출 중소기업 집중 지원을 위한 글로벌 

히든 챔피언 육성을 위한 지원이 다양해짐(산업연, 2014)

- 기술개발과 해외마케팅 연계형 사업 추진 및 혁신성을 갖춘 중견기업이 수출지원정책의 지원대상 

확대

<표 4-22> 기업의 수출 역량별 수출지원프로그램 분류

구분 내수기업 수출초보기업 유망기업 수출성장 및 강소기업

무역교육/컨설팅 O O

정보제공/판매인프라 구축 O O

수출절차/인증 O O O

해외마케팅 O O O

해외시장접근 O O O

수출금융/보험 O O O

해외법인/지사설립 O O

출처 : 한남대학교 산학협력단(2012)의 분류를 활용하여 2018년도 중소벤처기업지원사업을 토대로 재분류

◦ 2018년에는 온라인수출 및 글로벌 강소기업지원 확대, 수출바우처 참여기관 추가 등 수출지원정책이 

확대(중소벤처기업부 보도자료, 2018)

- 수요 맞춤 지원 등의 서비스 기능 강화 및 신남방 정책대상국과의 기술교류 활성화 추진

- 전자상거래를 통한 해외시장 진출 활성화를 위해 온라인 수출 쇼핑몰 육성, 애로 및 규제 해소체계 

구축 등 온라인 수출역량 강화 지원

- 수출규모별로 수출지원단계를 체계화하여 수요맞춤형 지원 강화

* 수출규모별 중소기업 비중(’16년 기준) : 10만불 미만 54.4%, ~100만불 30.5%, ~500만불 10.9%, ~1천만불 

2.2%, 1천만불 이상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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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3> 규모별 맞춤지원 개편 내용

(기 존)

수출역량 내수기업
(전년도 실적 0) ⇨ 수출초보

(1백만불 미만) ⇨ 수출유망
(1백~5백만불) ⇨ 수출강소

(5백~1천만불) ⇨ 수출선도
(1천만불~

사

업

명

글로벌강소기업 (4년간 2억)

고성장기업 수출역량강화 (최대 1억)

아시아하이웨이 (최대 1억)

수출성공패키지 (연간 최대 3천만원)

수출기업화 (2천만) 수출고도화 (3천만)

 

ê

(개 편)

수출역량 내수기업
(전년 실적 0) ⇨ 수출초보

(10만불 미만) ⇨ 수출유망
(10~100만불) ⇨ 수출성장

(1백~5백만불) ⇨ 수출강소
(5백~1천만불) ⇨ 수출선도

(1천만불~)

사

업

명

글로벌강소기업 (4년간 2억)

고성장기업 수출역량강화 (최대 1억)

수출성공패키지

수출기업화 (최대 2천만) 수출고도화 (최대 3천만)

아시아하이웨이 (최대 1억)

◦ 중소기업 수출지원사업은 특정 분야에 국한되지 않는 전체 중소기업 대상 사업으로 구성

- 글로벌 강소기업지정 사업의 경우 혁신형기업의 지원 조건을 낮춰서 혁신기업에 대한 지원을 

유도하였으나, 그 이외의 사업은 혁신기업에 대한 혜택이 없음

- R&D연계형 수출지원사업은 글로벌강소기업지정프로그램이 유일

◦ 수출지원사업은 수출바우처 사업을 통해 수출지원사업을 지원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제도가 활발함

- 범부처 서비스선도기업육성, 월드챔프육성 해외전시회 개별참가지원 등 11개 사업에 지원 가능

- R&D관련 사업으로는 ‘글로벌강소기업육성’사업이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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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4> 2018년 수출지원프로그램 현황
(단위 : 억원, 개사)

세부
사업명

내역
사업명

예산
(억원)

지원규모
(개사)

지원
한도

지원
비율

지원대상 공고일정

수출지원
기반활용

(5)

수출성공패키지 499 2,100
최대 

30백만원
50~70%

내수 및 수출 1백
만불 미만기업

1월말, 
6월초

고성장기업 
수출역량강화

290 580 최대 1억원 50~70%

최근 4년 고용 또는 매출액이 
연평균 20%이상, 수출액 

(100만불이상기업) 10%이상 
증가한 수출중소기업

1월말, 
6월초

아시아
하이웨이

150 300 최대 1억원 50~70%
중국 또는 아세안 지역 진출 추진 

중소기업
1월말, 
6월초

글로벌
강소기업 지정

- 200 - -
전년도 직수출액 500만불이상 
(혁신형기업은 100만불이상)

1월말

글로벌
강소기업

해외마케팅
100 200 최대 1억원 50~70% 글로벌강소기업 지정 중소기업

1월말, 
6월초

단체바우처 
전시회

60 1,000
최대 

11백만원
50% 중소기업 2월말

중소기업
해외진출

지원
(8)

무역
촉진단

86 1,500
최대 

11백만원
50%  중소기업 ’17년 9월

수출컨소시엄 60
600

(30개 
컨소시엄)

최대 
2.5억원

70% 중소기업, 초기중견기업 2월말

업종별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

10 750
회당
1억원

80% 중소기업 3월말

대중소기업
동반진출

79 1,100
최대

25백만원
60% 중소기업, 초기중견기업 1월말

해외유통망
진출지원

15 200 - 50% 중소기업 3월말

전자상거래
수출시장진출지원

139 3,290
최대

7백만원
70, 90% 중소기업 2월말

GMD 
(글로벌시장개척

전문기업)
34 200

최대
20백만원

70% 중소기업 1월말

해외규격인증
획득지원

107 1,000 최대 1억원 50~70%
전년도 수출액 5,000만불 미만 

중소기업
3월초

수출인큐베이터 98 302
입주
지원

50, 80% 중소기업 1월말

온라인수출지원 38 1,729
최대

5백만원
- 중소기업 3월초

융복합기술교류촉진 19 250 - -
신흥시장 기술이전 통한 투자 희망 

기업
1월말

합 계 1,784 15,051

◦ 이 외에 조달청에서도 수출 조달기업 확대를 위해 기술력이 좋은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을 위한 

해외진출유망 (G-PASS : Government Performance ASSured) 기업제도를 운영하고, 시장개척단 

파견, 해외전시회 참가 등 각종 지원을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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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PASS기업으로 선정되면 5~8년까지 해외시장 진출 지원

- 조달청 산하 사단법인 한국G-PASS기업수출진흥협회가 G-PASS기업 지정과 최대 해외조달시장인 

미연방정부조달(SAM), 유엔조달(UNGM) 등록 등을 지원

※ 해외규격인증 획득, 입찰제안서제작 등 관련 컨설팅 지원 및 정부조달수출컨소시엄, 해외전시회 참가, 해외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등을 지원

□ 그러나 확대되는 중소기업 지원 정책이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보다는 오히려 기업생태계의 

경쟁 체계를 약화시켰음이 지적

◦ 예를 들어 중소기업 지원 정책의 과다로 한계기업(또는 좀비기업)이 잔존함으로써, 과당경쟁을 

유발하고 건전한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도태되어야 할 중소기업의 생존에 기여한다는 비판

◦ 현재 중소기업 지원 정책이 혁신과 양립하기 어려운 가장 큰 이유는 정부 개입과 지원이 과다함으로써 

산업 내에서의 경쟁체계를 저하하고, 결국 중소기업 전체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

◦ 정부 R&D지원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기업이 비수혜기업보다 저성장하는 경향이 있음을 지적하고, 

지원대상을 선정하는 기존방식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문제도 제기됨(이성우, 2018)

◦ 중소기업 지원정책의 효율화 및 추진 체계의 정비가 이루어지되, 정부의 지원은 중소기업 성장의 

보조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수준으로 조정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 중소기업의 성장지원을 위한 스케일업 육성 정책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

◦ 스케일업 육성 정책은 스케일의 확장성과 육성의 장애에 초점을 둘 필요가 있음

- 스케일링-업 문제는 매우 복잡하고 상호연결된 근본적 구조적 원인이 존재하나 모두 하나의 

결과로 귀결되고 있는 있는데, 바로 시장의 규모와 창출에 대한 문제임

- 미국, 중국, 유럽과 같은 대규모 시장이 없는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스타트업을 비롯한 중소기업의 

성장을 이끌기 위한 스케일업 육성 정책은 세계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 대규모 단일 시장을 가진 유럽의 경우에도 회원국 간 언어 장벽, 규제 등으로 시장의 장점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데 주목하고 스케일업을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음

◦ EU는 세계 최대의 단일 통합 시장으로서 유럽 단일 시장을 활용하기 위해 단일 시장 전략(Single 

Market Strategy)을 추진 중이나 유럽의 디지털 스타트업이 자신의 스케일 업 과정에서 개방된, 

거대한 조화로운 시장으로부터 혜택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인식하에 디지털 단일 시장 

전략(Digital Single Market Strategy)을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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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년 글로벌 경제 위기 이후, 전 지구적으로 기업가정신의 붐과 더불어 스타트업 육성에 

나선 EU는 스타트업 생태계 조성과 더불어 다양한 스타트업 육성 정책을 시도하였고 이제는 

유럽의 단일 시장 내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세금 부담, 노동법 및 사회안전혜택의 

이동성, 비즈니스 규제 및 기타 행정적 절차 완화, 데이터 흐름의 규제와 저작권, 국가적 모범 

사례)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음

- 최근의 공공 협의(Public Consultation) 2016(EU)을 통해 확인된 기업의 어려움을 보면, 

스타트업의 경우, 자금에 대한 접근성, 스케일업의 경우 확대를 위한 자금 보장이 가장 중요한 

문제로 나타나고 있음

- EU 스타트업의 2~3년 이상 생존과 스케일업을 지원하는데 있어 이슈로 특히 국경을 넘어 너무 

많은 규제와 행정적 장애물이 존재한다는 것과 잠재적 파트너를 찾고 약속할 기회가 너무 적다는 

점, 그리고 스케일업에 있어 자금 접근에 너무 많은 문제가 여전히 존재한다는 점을 들고 있음

<표 4-25> 기업목적별 주요 장애요인

스타트업(기업을 시작하는데 있어서의 
주요 장애 요인

중요도
(응답율)

스케일업(기업을 확대하는데 있어서의 
주요 장애 요인

중요도
(응답율)

EU 외

자금에 대한 접근성
4.2

(72%)
확대를 위한 자금 보장

4.0
(65%)

4.2

근로자 고용에 대한 규정 및 비용
4.0

(66%)
고용에 대한 이해와 준수

3.8
(58%)

4.0

자원들이 전체 규제 복잡성을 찾기 위해 
요구받음

3.7
(61%)

준수 비용 : 세금 규정(VAT 아님)
3.8

(54%)
3.9

조세 준수 비용(파일링 및 지불 세금)
3.7

(55%)
VAT 규정에 따른 비용 준수

3.8
(53%)

3.9

산업적 또는 지적재산권에 대한 절차와 
비용

3.5
(46%)

규제 요구에 대한 불확실성
3.7

(53%)
4.2

출처 : EC 2017

◦ 2016년 단일 사징 내 스타트업을 위한 규제 환경 개선에 대한 정책입안자를 설득하기 위한 

스타트업 실무자와 스타트업 협회의 크라우드펀딩 문서인 2016 Scale-Up Manifesto에 의해 

현장 정책 제안이 제시되어 이를 반영한 EU의 스타트업 및 스케일업 이니셔티브(Start-up and 

Scale-up Initiative)가 발표

- Startup Manifesto와 같은 이해관계자, 지방, 지역, 국가적 이니셔티브, Innovation Deals, 

Startup Europe과 같은 다양한 EU 이니셔티브가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유니콘과 같은 고성장 

기업의 창출 성과가 아직 미흡하다는 인식 하에 디지털 단일 시장 전략(DSM)의 일환으로 2016년 

새로운 이니셔티브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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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6> EU의 스타트업 및 스케일업 이니셔티브(Start-up and Scale-up Initiative)

주요 전략 중점 과제 주요 내용

장애물 제거

세금 부담을 다룸

∙ VAT 시스템의 복잡성과 파편화를 줄이기 위한 포괄적 패키지(MOSS 단순화 및 
확대, SME 대상 목표 VAT 단순화 패키지, 국경간 거래 VAT 체제 정의)

∙ 공통 통합 법인세 기반(CCCTB)
∙ 벤처캐피탈을 위한 회원국 세금 제도의 모범사례 확대

재기기회
(second chance)

∙ 리스트럭쳐링, 파산, 면책의 효율성 증대 및 정직한 기업가를 위한 2번째 기회 부여

정보 탐색

∙ Single Digital Gateway
∙ Startup Europe
∙ Digital Innovation Hubs
∙ Enterprise Europe Network(EEN)
∙ Dedicated Scale-up Advisors

기회 창출

생태계

∙ 스타트업 유럽(Stratup Europe) 재강화
∙ EU work 조정
∙ 일관성 강화
∙ 국가, 지역 이해관계자와 생태계의 연결
∙ 스타트업 연결(pilot matchmaking, extend Erasmus for Young 

Entrepreneurs)

조달 기회

∙ 혁신적 기업과 연계되고 모험 자금 접근성을 돕는 공공 혁신 조달에 관심을 둔 구매자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혁신 브로커(COSME) 구축

∙ 모든 회원국에게 야심찬 혁신 구매 목표(buy targets)를 설정토록 장려
∙ 혁신적 조달-혁신 파트너십에 관한 가이드 제공

스킬

∙ 새로운 스킬 아젠다 구축(디지털 스킬 및 일자리 연합, 스킬에 대한 영역별 협력을 
위한 청사진, 빅데이터 툴, European Entrepreneurship Framework, 기업가정
신, 관리 및 혁신 스킬을 위한 EIT 스케일업)

∙ Erasmus+ Knowledge Alliances, HEInnovate self-assesment tool의 EU 
회원국 사용 확대 장려(EU Blue Card)

혁신 기회

∙ Horizon 2020에 변화(스케일링 업 잠재력을 가진 획기적인 혁신 프로젝트 지원)
∙ 유럽혁신위원회(EIC)
∙ EIT-투자
∙ 혁신 레이더
∙ 혁신 딜 및 규제 샌드박스
∙ 중소기업에 의한 IPR의 사용 지원을 위한 수단

사회적 경제와 기업

∙ 사회적 기업 이니셔티브 구축(더 나은 자금 접근성, 시장 접근성, 정책 디자인에 
있어 회원국 자문에 의한 규제 프레임 워크)

∙ 새로운 기술과 비즈니스 모델의 활용 촉진 법 탐색, 사회적 경제 및 기업의 임팩트 
파이낸싱 지원(예, G20 Inclusive Business platform)

자금 접근성 자금 접근성

∙ 범유럽 벤처 모태펀드(Pan European Venture Capital Fund of Funds)
∙ 스타트업/스케일업을 위한 조세 인센티브
∙ 벤처 캐피탈에 대한 추가적 인센티브
∙ 크라우드펀딩에 관한 범 유럽 플랫폼 협력
∙ 자금조달의 대안적 원천에서 갭에 대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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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 중소기업 육성 정책에 있어 다양한 정책적 수단에도 불구하고 고성장기업 육성을 위한 

스케일업 정책은 미약

◦ 창업에 초점을 두고 있으나 스타트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효과적인 정책적 수단은 부족

- 그동안 가젤기업 육성, 고성장기업 육성에 대한 정책적 관심에 비해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적 

수단은 제한적이고 효과도 미비

- 주요 원인으로 정책적 관심과 이를 지원하기 위한 효과적인 정책 설계가 미흡, WC300과 같은 

사업이 존재하였으나, 중견기업 육성에만 초점을 두었고, 이마저도 부처 간 잦은 이관(산업부->중기청, 

중기부->산업부) 및 이관 후 명확한 정책 목표가 부재

- 지난 정부 창업 육성 정책으로 창출된 스타트업의 육성을 위한 TIPS 프로그램은 효과적이나 

후속 단계 성장이나 기존 혁신기업의 스케일업을 위한 정책적 수단이 미흡

◦ 스타트업에서 스케일업까지 성장 단계별 자금 흐름을 보면, 지난 정부부터 시작된 스타트업 촉진 

정책에 힘입어 시드 및 series a 단계의 엔젤 투자 및 series E 이후 단계의 벤처 캐피탈 투자 

확대 등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시리즈 B~E의 스케일업 펀딩은 여전히 부족

- TIPS 프로그램 등이 series A 단계에 도움이 되고 있으나, 스케일업 펀딩은 민간 중심의 영역에만 

맡겨두고 있는 상황 

[그림 4-5] From Start-Up to Scale-Up

◦ 기업 성장에 있어 기업가의 성장 의지, 고객에 대한 강조, 산업계 경험 등을 가진 경영진, 협력 

및 연합, 파트너십은 물론 위임과 공식화, 혁신 등의 주요 요인이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기업 

성장을 촉진시키는 정책은 성장 경로와 함께 이런 요인들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특히, 중소기업 R&D 정책에 있어서는 혁신과 협력에 있어 정책적 고려를 검토해 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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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7> 기업 성장과 관련된 6개 주요 요인

주요요인 내용

성장의지
∙ 중소기업 경영자의 성장 의지는 중요함. 가족경영기업은 성장의지를 감소시키며, 성장잠재력

보다 현재 이익에 초점을 두는 보수적 경향 존재 

고객 강조 ∙ 고객과의 소통 및 가치 반영 

이전 경험 및 최고경영진
∙ 사전 경험을 보유한 기업의 경우 성장이 용이하며 이러한 경험은 최고경영관리팀이 산업 

다이너믹스에 대응하는데 유리 

제휴, 파트너 및 협업
∙ 외부 자원 활용 및 내부 자원 확보를 위한 활용 필요
∙ 기존 기업 간 공식적인 제휴 형태 

위임 및 공식화 ∙ 한계 극복을 위한 역할, 조직, 프로세스의 공식화를 통한 성공적인 위임 필요 

혁신
∙ 신제품, 새로운 서비스, 신기술의 혁신은 성장을 촉진
∙ 소수의 혁신자 중심의 첨단 기술분야에 집중되는 경향 존재

출처 : Barclays(2016), Scale-up UK:Growing Businesses, Growing our Economy, university of cambridge

◦ 4차 산업혁명의 시대를 맞이한 디지털화의 가속화로 인한 산업 전환과 구조 조정, 경쟁력 유지를 

위한 정책적 환경 조성이 중요

- 새로운 전환기에 맞는 스타트업의 스케일업 육성은 물론 기존 혁신기업의 성장을 촉진하는데 

필요한 기술 역량 강화 등 중소기업의 성장을 유인하고 경쟁력 강화를 위한 효과적인 정책 수단의 

연계 조정 등 환경 조성이 중요

 출처 : Barclays(2016), Scale-up UK:Growing Businesses, Growing our Economy, university of cambridge

[그림 4-6] 성장 경로 매트릭스

- 아울러,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성장하고자 하는 기업의 계획에 맞는 맞춤형 전략이 

필요하나, 이를 모두 고려하기는 어려운 현실적 한계도 있음

- 따라서, 여기에서는 성장을 위한 시장 접근성과 핵심역량에 도움이 될 혁신역량의 관점에서만 

살펴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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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8> 스케일업을 위한 권고사항

구분 중소기업 성장 지원을 위한 방안 중소기업 성장 유지를 위한 방안

일반적 
성장동력

헌신 성장목표와 비전 공유
목표에 대한 정기적 토론을 통한 성장을 

위한 헌신 존재여부 확인 

창업자/팀 전문 최고경영진 발굴 및 권한 부여 리더십 개발

협력자 외부 업체 지원 및 협력 기업가와 이해관계자와의 상호작용 촉진

도약 
Take-off 

관리시스템
관리업무의 포트폴리오 이해 및 성장과정 

전반에 선택적으로 적용
경영시스템에 대한 인지도 제고 및 교육 

제공

촉진
핵심역량

유연하고 가치있는 핵심역량(브랜드, 기술, 
고객지식 등) 개발

핵심 역량에 대한 명확한 표현 필요(투자 
및 대출을 위한)

전략 현재 시장 또는 고유한 역량 활용기회 모색 확장가능한 제품의 전략 수립

출처 : Barclays(2016), Scale-up UK:Growing Businesses, Growing our Economy, university of cambridge

□ 중소기업의 시장진출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환경이 마련되어 있으나 제도적 보완 및 개선이 필요

◦ 정부가 중소기업 기술혁신의 촉진과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해 ’98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KOSBIR 

제도는 지원규모를 확대하여 오고 있으나 ‘지원’보다는 R&D 자금 지원에 대한 ‘관리’에 초점을 

두고 있어 기업의 기술개발 및 혁신 활동에 대한 고민과 애로를 해결해 주기에는 미흡한 상황

- 중소기업 지원에 있어서 혁신성을 바탕으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꾸준하게 지원할 수 있는 

사업들이 필요

◦ 기술 중심 혁신중소기업의 전주기적 금융접근성 제고차원에서 기술 R&D자금과 정책자금의 

상호보완성(mutual complementarity) 체계 구축이 미흡한 상황 

- 혁신 및 기술 중심 중소기업 정책자금은 투자위주로 전환하고 부처의 투·융자복합금융33) 등을 

강화하여 융자 및 보증중심의 정책자금이 고위험 고수익(high risk high return)의 

기술개발자금으로 투자될 수 있는 환경 및 인프라 조성 필요

◦ 공공조달시장은 정부 등 공공부문이 민간으로부터 필요한 재화와 서비스를 구매하는 시장으로서, 

큰 규모를 통해 기술개발의 유인을 제공하고 있으나 기술혁신 중심 공공구매 지원정책이 미흡하며, 

제3자단가계약 방식으로 중앙조달하는 방식으로 인해 개별 수요기관의 기술수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할 가능성이 존재함. 현재 경쟁형 대화 방식 도입을 통해 개선을 시도하려고 있지만 

제반 준비가 부족한 상황임. 

33) 중진공의 투융자복합금융이 있음. 기술성과 미래성장가치가 우수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투자와 융자의 장점을 복합하여 지원
하는 방식으로 이익공유형 대출과 성장공유형대출 유형으로 구분됨. 먼저 이익공유형대출은 저금리대출 후 지원기업의 영업성과에 
따라 추가이자(성과배분)를 수취하는 경우이며, 성장공유형대출은 전환사채(CB) 등의 주식연계 회사채를 중진공이 인수하는 
경우임. 중진공의 투융자복합금융자금은 2012년에 1,500억원, 2013년에 1,700억원, 2014년에 1,500억원, 2015년에는 
1,000억원, 2016-2017년에 1,500억원, 2018년에 1,700억원으로 편성되어 있어 전체 정책자금규모와 비교하면, 경미한 
수준으로 지금까지 1500억원대로 유지되어 오고 있음. 이에 대한 확대방안 등이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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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개발의 유인을 강화하기 위해 공공부문의 실제 기술개발 수요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제도 개선 및 시장에서 검증되지 않은 고혁신기술(High-Tech), 신제품(New-Tech)에 기반한 

제품의 조달지원체계 구축이 필요 

◦ 기업의 수출지원을 위하여 온라인수출 및 글로벌 강소기업지원 확대, 수출바우처 참여기관 추가 

등 수출지원정책이 확대되는 상황이나, 소비재 중심의 지원사업, 기술이해가 부족한 마케팅 지원, 

실효성이 미흡한 바우처 제도 등으로 인해 실제 수출성과로 이어지지 못하는 한계가 존재

- 기획단계부터 해외시장을 타겟으로 기술개발을 유도할 수 있는 사업을 기획하고 선정, 운영 

할 수 있는 기술과 해외시장에 모두에 전문성을 갖춘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수출을 지원하기 

위한 전문 지원체계가 필요

◦ 또한 정부는 기존 규제가 신기술과 신산업의 발전을 가로막지 않도록 해당 분야의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일정기간 동안 기존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시켜주는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하여 

안전성과 혁신성이 뒷받침된 신제품・신서비스에 대한 시장 출시를 앞당길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음

□ 혁신기반 중소기업의 성장을 위한 혁신 역량 강화를 위한 정부의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혁신역량을 제고하는데 효과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음

◦ OECD 국가들과 비교할 때, 중소기업을 포함한 한국 기업들은 상대적으로 높은 기술 역량을 

지니고 있는데 비해 기업 운영의 효율성과 협업 능력 면에서 많이 뒤처지고 있어 전반적인 혁신 

역량은 충분히 높지 않다고 판단됨(문성욱, 안준모, 이미순 2016). 

- 한국의 기업들은 연구개발비 지출이나 연구 인력 확충과 같은 기술 역량 강화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고 OECD 국가들 중에서도 최고 수준에 속하나 기업들의 효율성, 특히 중소기업의 

효율성은 OECD 국가들에 비해 매우 낮다고 평가받고 있음

- IMD World Competitiveness Center의 설문조사 결과, 한국은 35개 OECD 국가들 가운데 

34위에 해당(2006-2014년 한국 평균 4.2점, OECD 평균 6.4점, 최고 10점)하며, 또한 다른 

기업들과의 기술개발협력 정도(22위), 대학과의 지식 교류 정도(20위)도 하위권으로 인식 

◦ 정부는 중소기업들의 연구개발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세제지원이나 금융지원과 같은 정책을 적극 

시행해 왔으나 그 효과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음. 중소기업들의 혁신역량강화를 위한 

노력은 다른 이해관계자들과의 실질적인 협력이 활성화되지 않는다면 그 효과를 발생시키지 못할 

가능성이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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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중소기업의 성장지원을 위한 대안적 과제 모색 

□ 혁신 생태계 시스템 강화

◦ 혁신생태계는 고도의 불확실성을 내포한 혁신 활동을 다수의 이해관계자들이 협력과 조정을 통해 

분산된 자원들이 결합되는 활동이 일어나는 시스템으로, 혁신생태계의 역량은 이러한 활동들이 

원활하게 수행되어 신사업을 통한 경제 성장과 고용 창출이 가능하도록 하는데에 큰 영향을 미침

◦ 중소기업들 중에서도 혁신을 통한 고성장 잠재력을 가진 기업들(Transformational 

Entrepreneurs또는 IDE) 이야말로 혁신생태계의 핵심 이해관계자(Stahkeholder)라 할 수 

있으며, 혁신생태계 역량은 혁신 기반 창업 기업들이 지속적으로 배출되고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지 여부에 달려 있음

◦ 이를 위해 일반 중소기업과 혁신 기반 고성장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 구별과 함께 기업의 성장을 

지지하는 방향으로 공감대를 형성하고 특정 유형의 기업 지원 위주에서 탈피하여 생태계 이해 

관계자들 간의 상호작용을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함

- 정부가 중소기업의 혁신 활동을 재정적으로 직접 지원하는 방식에서 탈피하여 대학, 연구소 

또는 다른 기업들과의 협력 강화를 통해 중소기업의 혁신 역량 강화 모색 필요 

◦ 유럽에서 활발히 시행되고 있는 중소기업의 혁신역량 제고라는 특정한 정책목적을 지향하는 

“혁신바우처” 제도는 중소기업이 대학, 연구소 등 외부 전문성에 대한 접근성을 기업에게 제공하기 

위한 펀딩으로, 중소기업이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혁신주체(연구기관, 다른기업, 

대학, 기타 전문기관)와 기업 간 협력을 장려하고 파트너십 구축을 토대로 더 큰 혁신 투자를 

유인할 수 있음

- 혁신바우처의 수급자와 공급자에 대한 약간의 제도적 변형을 가함으로써 다양한 정책효과를 

얻을 수 있음

<표 4-29> 혁신바우처의 유형

유형 Type A (A1, A2) Type B Type C

특징

▪가장 기본적인 형태의 혁신바우처
▪A1 : 혁신니즈 발굴에만 사용 

(문제식별)
▪A2 : 식별된 문제해결에만 사용 

(문제해결)

▪수급자와 공급자가 뒤바뀐 
형태

▪Type A와 Type B가 복합
된 형태

수급자(사용자) 중소기업 대학, 연구기관, 일반기업 등 중소기업

공급자 대학, 연구기관, 일반기업 등 중소기업 중소기업

정책 효과 중소기업에게 혁신서비스 제공 중소기업의 시장을 창출 혁신서비스 제공 및 시장 창출

운용 사례
아일랜드, 북아일랜드, 네덜란드, 

독일
영국 Creative Credits, 독일 독일

출처 : 안준모 & 문성욱(2016)를 바탕으로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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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학협력 촉진 수단으로서 혁신 바우처를 범부처적으로 활용하도록 함으로서 혁신기반의 고성장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정책 수단으로 고려될 수 있음

-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기업 지원 바우처는 연구개발 혁신 활동 전반이 아닌 제한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전국적 시스템을 갖추고 있지 못하여 산학협력을 기대하기에는 부족

- 지역 기반의 산학연 협력을 위한 자금 공급 및 연계 기회 제공 

□ 혁신조달 체계 구축

◦ 최근 외국에서도 혁신생태계 활성화 관점에서 정부 정책 관여(Policy Intervention) 방식을 

설계하고 정책을 개발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 예를 들면 성장을 중점 지원하는 금융 제도를 

강화하거나, 정부 조달 제도를 활용하여 혁신 기반 중소기업들을 선별 지원하고, 주요 

이해관계자들 간에 기술이 원활하게 이전되도록 하는 제도를 강화하는 방식들이 도입되고 있음 

(Nesta 2009)

- 중소기업이 개발한 기술이 사업화를 이루고 질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기술개발, 자금, 인력, 

판로, 글로벌화 등을 지원하는 정책이 상호 유기적으로 연계되어야 함

◦ 공공조달 중 혁신조달(Public Procurement of Innovation, PPI)은 스타트업 및 혁신 

중소기업의 성장을 촉진하는데 공공 영역이 조직 또는 사회적 문제 해결책을 찾을 수 있는 점과 

시장을 만들어 줄 수 있는 점에서 각광을 받고 있음 

- 혁신조달은 기업의 R&D를 지원하기 위해 지원금이나 재정적인 인센티브를 주는 공급주도의(Supply 

push) 지원방식에서 벗어나, 정부가 직접 수요자가 되어 혁신에 대한 시장을 창출해주는 

수요견인(Demand pull) 측면의 혁신정책으로 전환을 의미

* 혁신조달은 규제와 표준화와 함께 중요한 수요기반 혁신정책으로 분류되고 있음(Edler & Georghiou, 2007, 

Edquist & Zabala-Iturriagagoitia, 2012, OECD, 2016, 안준모 & 문성욱, 2016)

- 특히, 연구개발과 혁신 분야의 대표적인 공공조달 지원 정책 중 하나는 미국 SBIR이라 할 수 

있으며, 영국, 핀란드, 네덜란드, 스웨덴, 아일랜드 등 많은 나라에서 혁신기업 성장을 위한 

혁신조달 정책을 도입․운영 중이며, 확대되고 있음

* 1982년 법제화된 미국 SBIR은 1억불 이상의 R&D예산을 지출하는 연방기관이 2.8%를 중소기업 기술개발에 

지원해오도록 하고 있으며, 영국 등이 2000년대부터 도입, 수정 보완 등 지속 추진 중

◦ 혁신 조달 정책은 공공이 시장에 존재하지 않은 혁신적인 제품이나 서비스의 수요자가 되어 

줌으로써 제품이나 서비스 개발이전에 시장을 먼저 형성하는 선도 수요자(lead user)이자 선도 

시장(Lead market)의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민간의 혁신 투자를 유인하는 선도시장 효과(lead 

market effect)를 누릴 수 있음(Edler & Georghiou, 2007, 안준모 & 문성욱, 2016)

- 또한, 혁신조달정책은 새로운 혁신적인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시장을 형성해주면서 자세한 

기술스펙을 제시하기 때문에, 정보의 비대칭성을 해소하고 수요-공급의 상호작용을 촉진하며, 

정보의 비대칭에서 비롯되는 시장의 실패와 공급과 수요의 상호작용 부족에서 기인하는 시스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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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패에 대응할 수 있고 공공 정책과 서비스의 품질제고를 통한 공공분야의 효율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음

- 특히, 혁신조달을 통한 대량 구매는 사회적 니즈를 반영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향후 발생가능한 

잠재적인 미래사회 이슈나, 현재의 기술을 통해 해결이 불가능한 문제에 대한 해결방법을 

혁신조달을 통해 탐색할 수 있기 때문에 보다 적극적인 공공서비스의 제공이 가능

◦ 현재 우리나라는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공공조달, 공공구매조달지원제도, 

KOSBIR 제도, 구매조달 사업이 운영되고 있으나 혁신조달은 거의 미흡한 상황

- 중소기업 판로 지원을 중심으로 공공구매제도를 운영 중이나 중소기업 제품 판로 개척의 채널로만 

지원되고 있음. 기존 제품의 판로 개척 지원으로서 공공조달만 활발하고 혁신 기업을 위한 

혁신조달은 거의 유명무실하다고 할 수 있음

-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개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미국의 SBIR을 벤치마킹한 중소기업 기술혁신 

지원 제도(KOSBIR) 제도를 도입․운영 중이나 실효성 논란이 많고 ’14년도부터 의무제로 

전환하였지만 여전히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음(형식적으로만 존재)

- KOSBIR은 미국 SBIR 및 영국 SBRI 등과 같이 혁신 기반 기업 성장을 위한 R&D와 공공 

조달 정책이 결합되지 않고 중소기업 지원 비율만 강제

- 수많은 중소기업 R&D 지원 사업으로 기업도 R&D 자금을 당장의 운영자금으로 활용하고 시장 

개척은 또 다른 방식으로 접근하겠다는 인식을 보유하고 있고 부처 및 기관 간 협업 및 제도적 

기반의 부재로 형식적으로 운영

- 유일한 혁신조달 프로그램인 중기청이 구매조건부 신제품 개발사업을 통해 공공조달을 지원하고 

있으나 기술개발 후 정당한 사유없이 개발 제품을 구매하지 않는 수요처로 인해 기술개발 

중소기업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발생 

◦ 공공조달이 단순한 완성품의 구매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기술의 탐색, 연구개발, 시제품 

개발, 대량생산 가능성 모색과 상용화 과정까지 일련의 혁신 프로세스를 포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우리나라의 KOSBIR에 대한 제도적 보완 및 개선이 필요

- 미국의 SBIR프로그램처럼 사업성과 시장성이 입증된 기술에 대해 R&D지원을 넘어, 사업화까지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수요지향적인 정책을 추진해야 함

- 사전평가를 통해 기술성과 상업성이 어느 정도 있다고 판단되는 조달과제에 대하여 1단계 계약 

체결을 통해 기술개발이 이루어지고, 이후 타당성 검토를 통해 체결되는 2단계에서는 시제품 

개발을 수행하도록 함. 중소기업이 시제품 개발에 성공하게 될 경우, 양산하여 납품할 수 있으며 

다른 기업으로 기술을 이전하거나 민간시장에서 사업화 하는 것도 가능 하도록 허용하는 등 

상당한 수준의 자율권을 부여함

- 이를 통해 정부나 공공기관이 현재 이미 형성된 시장에서 기성의 제품 및 서비스만 선택(picking 

winners)하는 것을 탈피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이를 통해 전반적인 공공분야의 혁신역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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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고할 수 있다는 이점이 존재 

- 중소기업도 제품이나 서비스를 개발하지 이전에 구매기관을 사전에 확보함으로써 마케팅 측면의 

부담을 덜 수 있으며, 기술개발 및 시제품 개발비용을 지원받기 때문에 좀 더 도전적인 혁신을 

시도할 수 있다는 제도적 장점을 지닐 수 있음

□ 스케일업 정책 연구 기반 강화

◦ 기업의 성장을 궁극적인 목표로 설정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 기반을 구축할 필요가 있음

- 기업의 성장은 인재와 자금이 중소·벤처 기업생태계 진입을 위한 긍정적 기대를 형성하는 유인을 

제공하나 성장하는 기업이 활발히 창출되지 않는 기업생태계에는 우수한 인재와 투자자금의 

자발적이고 지속적인 유입이 제한됨에 따라 경쟁력 있는 창업기업의 창출 여건도 어려워지고 

취약한 기업생태계의 악순환과 경제 전반의 활력 저하로 연결됨 

◦ 영국 Scaleup Institute의 사례처럼, 성장을 열망하는 스케일업 기업 간의 상호 교류와 자발적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스케일업 식별 및 공유 플랫폼의 구축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지방정부나 중앙정부를 넘어서 국책금융기관, 세무·회계컨설팅, 지역 내 정책협의체, 지역개발기구, 

은행, 엔젤협회, 유럽연합 등 광범위한 전문기관의 협력을 통해 이루어지며, 단순한 자금의 지원이 

아닌 경영지원 서비스와 조직·인력 컨설팅, 지역 내 투자유치·인력양성·해외진출 자문을 

제공하는 기관도 협력하는 방식으로 종합지원 서비스를 제공

- 또한 지역 기업생태계의 기업 리더들과 은행, 대기업, 대학, 분야별 전문가 등 이해관계자들을 

중심으로 개별 기업의 성장계획을 마련하기 위한 워크숍과 스케일업 코칭, 멘토링 등을 

활성화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기업의 성장을 기업생태계가 지향할 궁극적 목표로 설정하여 성장이력별 고성장 기업지원과 

성장정체기업 재도약 지원 등 정책을 위한 정책기반이 필요

- 기존의 우리나라의 중소·벤처기업 정책은 성장단계별(창업도약기, 창업성장기, 예비중견기업, 

재도전 지원) 정책, 성장역량별(벤처·이노비즈·메인비즈 인증) 정책, 업력별 정책(예비창업자, 

창업기업, 일반기업), 규모별 정책(소상공인, 소기업, 중기업, 중견기업), 업종별 정책(제조, 

서비스, 도소매, 건설, 농식품 등) 등 다양한 차원으로 접근해 왔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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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2018년도 주요 정책 조정 현황

☐ ’18년도 중소기업전문위원회는 총 2회 개최하여 3개 분야에 대한 정책설명을 통한 중소기업 정책 

논의 및 1건의 주요 안건을 다룸

◦ 중소기업전문위에서 검토하는 평균 안건 수는 회당 2.0건

◦ 특히, 중소벤처기업을 총괄하는 부처와의 긴밀한 협력을 위한 정책설명의 장 마련으로 소통 모색 

<표 5-1> 심의회의 중소기업전문위원회 개최횟수 및 안건 수

구분 개최횟수(회) 총 안건 수(건) 정책 논의 회당 평균 안건 수(건/회)

2016.02. ~ 2017.01. 5 11 - 2.2

2017.02. ~ 2018.01. 3 5 - 1.7

2018.02. ~ 2019.01. 2 1 3 2.0

☐ 중소기업 R&D 정책의 방향성을 명확히 제시하고 이를 심의 시 점검하는 노력이 필요

◦ 중소기업전문위원회는 국가과학기술문회의 심의회의의 전문위원회-운영위원회-본회의 체계를 

통해 안건을 사전검토-심의함으로써 과학기술분야 중소기업 정책의 수립･조정에 있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여 반영토록 함

◦ 중소기업전문위원회에서 검토하는 안건에 대해서 후속 이행사항을 모니터링함으로써 중소기업 

정책이 현장에서 실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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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중소기업의 R&D 정책이슈 분석 

1. 중소기업의 스케일업 정책 방향 전환과 과제 

☐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역할의 중요성에 비해 기술우위의 

시장점유율 향상 등 뚜렷한 성과가 보이지 않고 있음에 따라 기업의 혁신활동에 기반한 가시적인 

성장 활동을 위한 정책적 조정과 집중이 요구됨

◦ 기업의 활동은 지속가능한 형태를 보이나, 매출 향상 또는 종업원 수 증가 및 시장점유율 증대가 

활발하지 못한 상황에 있음

◦ 정부의 기업지원프로그램은 혁신기반 고성장기업과 같은 높은 성장성을 갖는 유망한 중소기업이 

세계적인 기술력과 경쟁력 갖춘 기업들로 자리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

□ 중소기업 기술혁신의 촉진과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술혁신지원제도(KOSBIR)를 운영하고 

있으나, 현재 KOSBIR 지원이 관리 위주의 R&D자금지원에 초점을 두어 운영하고 있으며, 

부처별‧기관별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지원을 위한 전략이 부재한 상황에서 다른 R&D지원 활동의 

일부로 사업목적 달성을 위해 추진되고 있는 경향이 존재함 

◦ KOSBIR은 기존 R&D사업지원과는 차별화된 지원체계 구축을 통해 R&D자금 지원 뿐 아니라 

해당 기업의 보유기술이 제품을 통해 시장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 유망한 기술아이디어가 기술개발에 성공하고 사업화까지 성공하기 위해서는 원활한 자금공급과 

체계적인 지원이 중요한 상황으로 기술개발자금지원 뿐 아니라 사업화자금지원까지 지원

◦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을 유도하고 개발된 기술의 사업화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화 지원제도를 

마련하여 재정을 투입하고 있으나 사업화 관점의 프로그램 간 연계가 부족함에 따라 보다 

중장기적이고 대형 기술적 또는 사업화 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 형태로의 기술개발사업 및 사업화 

연계활동에 대한 고려가 필요

□ 담보위주의 대출 관행 및 중소기업 대출 기피현상 등 민간금융의 시장실패 영역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시중에서 자금조달이 어려운 유망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정책자금 지원

◦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위한 투자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직접금융의 발전과 융자 중심의 

직접대출을 장기 투‧융자 및 투자로 전환함으로써 창업초기 및 기술개발기업에 대한 자금공급이 

필요하며, 융자 및 보증중심의 정책자금이 고위험고수익의 기술개발자금으로 투자될 수 있는 

환경 및 인프라 조성이 필요

□ 공공조달시장은 공공부문이 민간으로부터 필요한 재화와 서비스를 구매하는 시장으로서 큰 규모를 

통해 기술개발의 유인을 제공하고 있으며, 최근 신기술 제품 시장 창출을 위해 2016년 

‘공공혁신조달(PPI)’ 시스템을 도입‧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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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조달시장을 통한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의 목적을 기술개발에 두어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혁신활동 유인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

◦ R&D 및 산업정책적 수요 발굴을 위한 노력, 시장에서 검증되지 않은 고혁신기술(High-Tech), 

신제품(New-Tech)에 기반한 제품 조달 지원 등 지원 체계 구축이 필요

□ 중소기업 수출확대를 위한 정책은 잠재적 글로벌 중소･벤처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중요한 과제 

◦ 국내 수출지원 프로그램은 내수기업부터 수출성숙단계 기업까지 기업단계별로 다양한 지원 사업이 

존재함에도 소비재 중심의 지원사업, 기술이해가 부족한 마케팅 지원, 실효성이 미흡한 바우처 

제도 등으로 인해 실제 수출성과로 이어지지 못하는 한계가 존재

◦ 다양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수출을 지원하기 위한 새로운 추진체계 마련 필요하며, 

해외시장진출을 위한 현지 시장 정보파악 및 기술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마케팅전문가 중심의 

현지 마케팅 지원 프로그램 운영 등 지원력 강화가 필요

□ 정부의 중소기업의 혁신활동 지원을 위한 관심 및 중소기업의 혁신활동을 통한 성과창출 효과에 

대한 기대는 충분하다 할 수 있으며 제도 마련을 통한 인프라 지원 체계가 구축되어 있으나 

중소기업의 성장을 도모할 수 있는 전략적 지원체계 구축 및 운영은 지속적 개선이 필요

◦ 중소기업의 약자기업 보호‧육성 위주의 육성에 벗어나 중소기업의 기술혁신활동 및 경쟁력 향상을 

위해 혁신을 도모하는 중소기업 중심의 전략적 지원이 강화될 필요가 있음

-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존의 공급중심의 지원에서 효과가 크고 활용여지가 넓은 수요측면의 

혁신지향 중소기업의 성장 지원을 위한 정책의 확대가 필요

◦ 시장의 성장으로 과거에 정부에서 이끌던 혁신을 시장이 주도함에 따라 정부중심의 직접적인 

지원 대신 시장 중심의 지원책이 필요

- 기술개발에만 그치지 않고 시장을 창출하고 기업의 생산기반을 형성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 

필요하나 실효성 측면에서는 보완점이 필요

2. 정책적 과제 제언

□ 우리나라 중소기업 육성 정책에 있어 다양한 정책적 수단에도 불구하고 고성장기업 육성을 위한 

스케일업 정책은 미약

◦ 창업에 초점을 두고 있으나 스타트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효과적인 정책적 수단은 부족

◦ 기업 성장 촉진에 있어 중소기업 R&D 정책에 있어서는 혁신과 협력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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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 중소기업과 혁신 기반 고성장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 구별과 함께 기업의 성장을 지지하는 

방향으로 공감대를 형성하고 특정 유형의 기업 지원 위주에서 탈피하여 생태계 이해 관계자들 간의 

상호작용을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함

◦ 정부가 중소기업의 혁신 활동을 재정적으로 직접 지원하는 방식에서 탈피하여 대학, 연구소 또는 

다른 기업들과의 협력 강화를 통해 중소기업의 혁신 역량 강화 모색 필요 

◦ 산학협력 촉진 수단으로서 혁신 바우처를 범부처적으로 활용하도록 함으로서 혁신기반의 고성장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정책 수단으로 고려될 수 있음

◦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기업 지원 바우처는 연구개발 혁신 활동 전반이 아닌 제한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전국적 시스템을 갖추고 있지 못하여 산학협력을 기대하기에는 부족함에 따라 

중소기업이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혁신주체(연구기관, 다른기업, 대학, 기타 

전문기관)와 기업 간 협력을 장려하고 파트너십 구축을 토대로 더 큰 혁신 투자를 유인할 수 

있도록 개편이 필요

□ 공공조달 중 혁신조달(Public Procurement of Innovation, PPI)은 스타트업 및 혁신 중소기업의 

성장을 촉진하는데 공공 영역이 조직 또는 사회적 문제 해결책을 찾을 수 있는 점과 시장을 만들어 

줄 수 있는 점에서 각광을 받고 있음 

◦ 현재 우리나라는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공공조달, 공공구매조달지원제도, 

KOSBIR 제도, 구매조달 사업이 운영되고 있으나 혁신조달은 거의 미흡한 상황

◦ 공공조달이 단순한 완성품의 구매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기술의 탐색, 연구개발, 시제품 

개발, 대량생산 가능성 모색과 상용화 과정까지 일련의 혁신 프로세스를 포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우리나라의 KOSBIR에 대한 제도적 보완 및 개선이 필요

- 미국의 SBIR프로그램처럼 사업성과 시장성이 입증된 기술에 대해 R&D지원을 넘어, 사업화까지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수요지향적인 정책을 추진해야 함

□ 기업의 성장을 궁극적인 목표로 설정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 기반을 구축할 필요가 있음

◦ 기존의 우리나라의 중소·벤처기업 정책은 성장단계별(창업도약기, 창업성장기, 예비중견기업, 

재도전 지원) 정책, 성장역량별(벤처·이노비즈·메인비즈 인증) 정책, 업력별 정책(예비창업자, 

창업기업, 일반기업), 규모별 정책(소상공인, 소기업, 중기업, 중견기업), 업종별 정책(제조, 

서비스, 도소매, 건설, 농식품 등) 등 다양한 차원으로 접근해 왔음

◦ 기업의 성장을 기업생태계가 지향할 궁극적 목표로 설정하여 성장이력별 고성장 기업지원과 

성장정체기업 재도약 지원 등 정책을 위한 정책기반이 필요 

◦ 영국 Scaleup Institute의 사례처럼, 성장을 열망하는 스케일업 기업 간의 상호 교류와 자발적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스케일업 식별 및 공유 플랫폼의 구축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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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향후 계획

1. 중소기업 정책 심의 안건 발굴‧확대 

□ 과학기술분야 중소기업 정책과 관련된 주요 안건 뿐 아니라 위원회의 모니터링이 필요한 안건에 

대해서도 사전 검토 실시 필요

◦ 중소벤처기업부 출범에 따라 해당부처의 주요 정책 중심의 안건 검토 유지

◦ 기술분야 및 산업 내 연관된 중소기업의 활동 연계를 위한 안건 추가 검토 필요

2. 중소기업R&D 정책 조정 내실화

☐ 주요 핵심 안건 중심의 기초 분석 정보 제공

◦ 양질의 활발한 정책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전 정보 제공을 통한 위원회 내 의견 수렴에 

기여

☐ 범부처 R&D 정책 협의·조정 및 전문위 간 교류･협력 강화

◦ 정책-예산-평가의 연계성 강화를 위해 정책 발굴·전문위 간 소통의 장 마련

- 정책, 예산, 평가의 분리 원칙하에 3개 전문위 간 역할* 구분·운영 중

* 중기전문위(정책국 : 정책 관련 안건 사전 검토), 기계소재전문위(투자국 : R&D 투자 배분·조정), 평가전문위(평가국 

: R&D 사업 상위평가)

◦ 이를 통해 과학기술분야 중소기업 정책의 실효성 제고 및 이행력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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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 기준 범위(분류기준)붙임 2

용  어 내  용 비고

대 기 업
◦ 대기업 :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및 채무보증제한 

기업집단으로 지정된 기업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법률상

용어×

중소기업

◦ 중소기업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
  가. 해당 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업종과 해당 기업의 평균매출액 또는 연간

매출액(이하 “평균매출액등”이라 한다)이 [별표1]의 기준에 맞을 것
  나. 자산총액이 5천억원 미만일 것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소 기 업

&

중 기 업

◦ 소기업(小企業) : 중소기업 중 해당 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 등이 [별표 3]의 기준에 맞는 기업

◦ 중기업(中企業) : 중소기업 중 소기업을 제외한 기업을 말함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중견기업

◦ 중견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
  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닐 것
  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아닐 것
  다. 그 밖에 지분 소유나 출자관계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기업

   ⇒ 중소기업의 법위를 벗어나고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않는 기업

◦ 중견기업 후보기업이란, 중소기업 중에서 중견기업으로의 성장가능성이 
높고 혁신역량이 있는 기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업

   ※ 중견기업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

   

(글로벌) 

강소기업

◦ 글로벌 강소기업(′11년~)과 지역 강소기업(′14년~)의 통합
  - (기업규모) 매출액 100억(SW부문은 25억)~1,000억원 미만의 중소기업 및 

중견후보기업
  - (수출증가율) 직전년도 매출액 대비 직간접 수출비중 10%이상
  - (R&D투자율) 3년 평균 매출액 대비 R&D 투자비율 1% 이상 또는 5년 

평균 매출증가율 8% 이상
   ⇒ 중소기업을 중견기업으로 육성하는 글로벌 도약 단계 (☞ 중소기업청)

법률상

용어×

소상공인

◦ 소상공인이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소기업 중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함

  1. 상시 근로자 수 가 10명 미만일 것
  2.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 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 : 10명 미만
   그 밖에 업종 : 5명 미만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 대기업 - 중견기업 - 강소기업 – 중소기업 (중기업 – 소기업) 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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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개정 2015.6.30.>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중소기업 규모 기준(제3조제1항제1호가목 관련)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분류기호 규모 기준

1.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C14 평균매출액등 1,500억원 
이하2.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C15

3.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C17

4. 1차 금속 제조업 C24

5. 전기장비 제조업 C28

6. 가구 제조업 C32

7. 농업, 임업 및 어업 A 평균매출액등 1,000억원 
이하8. 광업 B

9. 식료품 제조업 C10

10. 담배 제조업 C12

11.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은 제외한다) C13

12.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16

13.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C19

14.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조업은 제외한다) C20

15.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C22

16.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25

17.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C26

18.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 C29

19.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30

20.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 C31

21.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D

22. 건설업 F

23. 도매 및 소매업 G

24. 음료 제조업 C11 평균매출액등 800억원
이하25.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C18

26.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C21

27.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C23

28.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C27

29. 그 밖의 제품 제조업 C33

30.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E

31. 운수업 H

32.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J

33.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 평균매출액등 600억원
이하34.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N

35.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Q

36.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R

37. 수리(修理)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S

38. 숙박 및 음식점업 I 평균매출액등 400억원
이하39. 금융 및 보험업 K

40. 부동산업 및 임대업 L

41. 교육 서비스업 P

비고: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의 분류 및 분류기호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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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전문위원회 중소기업 정책이슈 제안 내용붙임 3

NO. 위원명 제안이슈 제안 배경 중점 논의 방향

1 OOO ◦ 국내 중소기업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 개선

◦ 기존 초기 스타트업 기업 또는 소기업을 위한 초기 

과제의 다양한 지원 및 지원 기간의 탄력 운영 필요

◦ 초기 과제 성공한 중소기업의 후속 과제 연계 및 

진입의 어려움

◦ 현행 지원사업의 중소기업 의견을 수렴한 개선 필요

◦ 현행 과제 시스템의 간소화와 과제 담당자 간의 소통 

개선 필요

 - 최근 과제진행 간소화가 이루어졌지만 제출서류 등의 

각 기관들의 연계를 통한 간소화와 과제비 사용의 

딜레이 문제 개선 필요

◦ 중소기업벤처부의 중소기업 성장에 따른 체계적인 브랜드 과제 

또는 브랜드 트랙(신성장 동력 산업에 맞춘 기술로 선정된 과제) 

신설하여 지원 필요

 - 초기 지원과제 이후 중소기업의 사업화 확대를 위한 후속과제 

연계 시스템 확대 및 유망 기술의 투자연계형 사업 발굴 및 

연계 필요

 - 산업부 신뢰성 기술확산 사업과 별도로 중소기업벤처부 주도의 

중소기업 신제품 출시에 따른 체계적인 신뢰성 활용 및 인증 

관련 사업의 신설 및 확대 필요

 - 발명특허대전/창업박람회 등 수상 기업의 검증된 기술에 대한 

과제 신설 및 차별화된 혜택 필요

◦ 스타트업 기업의 기술 개발 수준에 따른 초기 지원과제의 

다년도화 필요

◦ 현행 바우처 사업은 기술기반이 취약한 중소기업에 큰 도움이 

되고 있음. 그러나 7년차 참여제한과 시험, 인증과 관련하여 

바우처 적용 범위 확대 필요

◦ 중소기업 기준의 매출액 규모 또는 여러 기준을 도입하여 업태나 

업종에 따라 중소기업 기준 및 과제 지원 기준 변화 필요

◦ 원활한 과제 수행을 위한 과제 애로사항 빠른 해결 및 과제 

담당자 간의 긴밀한 소통 환경 개선 필요

2 OOO ◦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중소기업 R&D 개선방향

◦ 최근 5년간(2011~2015) 중소기업 R&D에 약 12조 

7,310억 원 투자했으며, R&D지원을 받은 기업이 

긍정적 성장을 한 것으로 평가(중소기업R&D지원의 

◦ 중소기업R&D의 성과, 문제점, 개선방안

◦ R&D자금을 직접 지원하는 방식보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우리나라 경제･산업구조 속에서 강소기업을 키울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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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과 성과분석, 오승환 외, 2017)

◦ 그러나 5인 미만(평균 2.6명) 15.5%, 5인 

이상~10인 미만(평균 6.8명) 17.7% 등 전체의 약 

33.2%의 기업이 영세사업장인데, 이들이 R&D하는 

것이 가능한지 의문

 - 기업규모가 적다고 R&D를 할 수 없는 것은 아니나 

최소 임계규모가 되어야 경영애로 없이 연구개발에 

집중, 성과를 낼 것으로 전제

◦ 많은 중소기업 CEO 들이 R&D자금 부족을 

애로사항으로 말하지만, 대다수는 실제 R&D를 할 

수 있는 역량 미흡하고 실제 R&D보다는 경영자금 

마련이 더 시급한 상황

◦ 정부R&D자금으로 연명하는 중소기업, 정부자금 

브로커 등 중기R&D사업의 문제점이 많이 지적되고 

있으므로 그 동안의 중기R&D정책을 점검하고 

복지성 지원이 아니라 혁신성 지원이 될 수 있는 

방안과 제도개선에 대한 논의 필요

혁신생태계 조성 방안 (규제완화, R&D기관 연계, 연구인력 

정보 제공 등) 

◦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첨단산업은 기업의 규모보다 탁월한 

기술력을 가진 중소기업이 경쟁력이 있을 것이므로 당분간 

이러한 분야의 중소기업을 집중 지원하는 것이 필요할지에 대한 

논의(필요하다면 대상, 방법, 규모 등)

3 OOO ◦ 중소기업 전용 R&D를 임기 

중에 2배 확대를 위한 

정책방향

◦ 예를 들어 일부는 R&D자금으로 일부는 R&D세제를 통해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

4 ◦ R&D인력 ◦ R&D인력 관련한 정책 아이템이 지속적으로 

발굴되고 있음.

 * 이명박 정부 이후 매 2년차마다 관계부처 합동으로 

대책을 발표

  (1차년도) 일반 일자리 관련 내용

  (2차년도) R&D인력, 전문인력, 핵심인력에 대한 

논의들이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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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OOO ◦ 중소기업 기술혁신 지원 

(KOSBIR)제도의 사업화 

성과 제고방안

◦ R&D 결과물의 사업화 연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그 결과 중소기업 기술사업화 

성공률은 미미한 증가세에 머물고 있음

◦ KOSBIR 시행기관의 지원범위를 사업화 지원까지 확대할 필요

 - KOSBIR제도의 3단계(사업화)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중소기업진흥공단(창업기술처)의 기능을 제도적 측면 

(거버넌스)과 재정사업 측면(예산)에서 강화하는 방안

 - 중소기업 기술사업화의 성공률을 제고하기 위한 중소기업 

기술사업화 지원사업 전반에 관한 개선방안 

6 OOO ◦ 사업별 중소기업 R&D 예산 

별도 책정 및 선정기준 마련

◦ 정부 R&D과제(단독유형)의 경우, 산학연 간 

경쟁방식 추진으로 인해 중소기업(혹은 중견기업)의 

경우 경쟁을 포기하는 경향 존재

◦ R&D 예산 중 일부를 별도 중소기업 R&D 예산으로 책정, 

별도의 선정, 평가를 거쳐서 중소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 이와 함께 별도의 평가 기준도 필요

 - 현재 '특허, 논문 및 사업화'로 대표되는 평가기준은 중소기업에 

불리함

7 OOO ◦ 기술 개발 중복성에서 조금 

더 자유로운 환경 제공

◦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역량과 환경은 대기업에 비해 

열악하다는 인식은 일반적인 수준에서 이해됨. 

중소기업의 기술은 국가 기술개발의 경쟁력과 

첨단기술확보에 필수적인 사항이라 말할 수 있음(ex. 

일본과 대만 사례)

◦ 기술력 보유 및 납품가능업체와의 신뢰있는 관계 

구축은 중소기업의 경쟁력 확보에 필요한 요소라 할 

수 있으나 모두 확보하기에는 어려움 존재

◦ 창업 초기 기술력 보유하고 있으나 자금확보에 

애로사항을 겪는 창업 초기 중소기업이 시장창출이 

가능한 기술을 확보하기까지의 지원할 수 있는 제도 

필요

◦ 중소기업 기술 개발 과제의 중복성 검토에서 중복성 정도의 

수준을 대폭 완화 필요

◦ 중복성이 있다고 생각될 수 있을 정도의 기술개발 프로그램을 

광범위하게 지원함으로써, 향후 해당 분야에서 확실하게 확보될 

수 있는 기술, 기업을 선별하는 제도 필요

◦ 기술개발이 부진한 기업의 경우, 추가 연구비 지원(1년)없이 

보완할 수 있는 기회 제공 및 부진 기술의 응용 방안 등에 대한 

대책보고서 제출 요구

 - 기술개발에 대한 보완 및 중소기업이 원인을 파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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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中小企業의 中의 의미는 

국가연구기관과 대기업의 

가운데(中)이다”

◦ 중소기업에 대한 규모적 접근 뿐만 아니라 공간적 

의미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중소기업은 국가연구기관과 대기업의 중간에 

위치하고 있으며, 기술개발행위를 위한 

국가연구기관과의 협력 및 경제적인 측면에서의 

대기업과의 협조 필요

◦ 기술개발 프로그램 추진시, 국가연구기관/중소기업/대기업이 

공동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협력프로그램 개발 필요

 - 구매조건부, 조달등록조건부 등 상생협력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으나 형식적 측면 강함

 - 부족한 기술개발 시스템은 국가연구기관으로부터 지원받고, 

필요 기술에 대해서 대기업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받아 

개발된 기술이 조기에 활용될 수 있는 실질적인 기술개발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

◦ 국가연구기관의 산업발전에 기여라는 목적 달성 및 중소기업은 

기술경쟁력과 안정적 경영환경을 확보하고, 대기업은 

중소기업이 수행하기 어려운 영역의 기술개발과 산업활성화에 

주력하게 됨으로서 1석 3조의 효과창출에 기여

9 ◦ 중소기업 연구 인력의 교육 

필요

◦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연구인력의 실력은 입사 

초기보다 시간이 흐를수록 격차가 더 심화

 - 대기업은 자체적으로 수준 높은 연구 관련 사내 

교육을 실시하고 있어 연구인력의 전문지식이 진화

 - 반면, 중소기업은 교육프로그램의 기회도 적고 

수준도 부족

 

◦ 중소기업이 사내 프로그램 개발 및 실행이 어려운 경우, 외부 

전문 교육시행 필요

 - 외부 대학 및 연구기관 활용 필요

 - 대학의 인력양성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도록 외부 위탁교육 

관련 프로그램 지원

◦ “(가칭)중소기업 연구인력 재도약 프로그램”과 같은 인력 지원, 

양성 프로그램 개발

 - 6개월 이상의 장기 교육을 통한 실질적 재교육 지원 

10 ◦ 중소기업 간 협력 및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열린 공간의 

대폭적 확대 및 초기 시행 시 

정확한 검증 ･ 검토 

◦ 신규 사업 기획, 필요 기술 확보 전략 등 다양한 

활동을 위한 정확한 정보 확보는 기업의 발전을 위해 

매우 중요한 요소임

◦ 중소기업들이 다양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공유하기 

위한 설비 공용 공간 확보를 위한 프로그램이 

존재하나, 중소기업의 참여 및 활용도는 높지 않음

◦ 중소기업을 위해 구축된 설비 및 연구 장비 등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체제 구축 필요

 - 공용 공간 및 설비 구축 사업 시행 시, 시간이 걸리더라도 정확한 

위치, 목적, 장비 등의 검토

 - 해당 사항은 예산을 마련하고 시행하는 것 보다 사전 검토에 

더욱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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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관성 부족, 구축 당시와 외부 상황의 변화 및 

時･空間的 불편함 등 다양한 원인 존재

11 ◦ 지역자치단체와 지역 소재 

중소기업 중심의 활성화 

지원

◦ 지역 소재 중소기업은 수도권 소재 중소기업에 비해 

열악한 상황 

◦ 지역거점, 지역활성화 등 지역 발전을 위한 프로그램이 시행되고 

있으나, 해당 사업의 활성화로 지역 소재 기업에게 기회 확대 

필요

◦ 지방자치단체에게 보다 많은 권한과 역할 부여 필요

◦ ‘지역자치단체와 지역 중소기업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와 지역 

중소기업의, 지역 중소기업을 위한’ 지역 중소기업 활성화에 

많은 예산이 배치되고 기회가 제공되면 균형있는 지역 경제 

발전과 중소기업 사이에서도 균형 있는 발전의 기반 형성 가능

12 OOO 지역 중소기업 혁신역량 강화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1조(지역산업 육성 등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에 따라 다양한 지역산업 

육성사업 추진 중

◦ 사업화 역량이 낮은 지역 중소ž중견 기업의 

성장촉진을 위해 제품 개발 및 사업화지원에 필요한 

과제를 대상으로 집중지원하고 있으나 경쟁력 강화 

지원에는 미흡

◦ 지역별, 산업별 여건･특성에 부합하는 특화된 

기업지원 서비스제공 및 지역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반조성이 중요

◦ 지원사업별 성과 및 계획 평가를 통하여 우수한 성과를 공유하고 

확산 및 가속화 방안 마련

◦ 지역 TP, 창조경제혁신센터, 지역특화발전프로젝트 등과 

연계한 지역협력산업 육성 추진을 위한 지역사업간 연계발전 

방안 

◦ 지속적이고 미래 신산업창출을 위해 지역산업육성사업과 

산학연 협력체계를 연계하고 강화할 수 있는 지역중소기업의 

혁신역량 강화 방안 논의 

13 지역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설치(’05년) 및 전 부처에서 

회계 내 200여개의 개별 시･도 포괄보조사업을 운영

◦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를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로 

개편(’10)하고, 200여개 개별 사업을 22개 

사업으로 통･폐합

◦ 지역특성화 자원을 활용한 산업구조 고도화 및 투자유치의 

촉진･집적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방안

◦ 기 추진하고 있는 특성화산업의 발전과 산업입지 기반시설 구축 

등 지속적인 지역산업 발전을 위한 기반 구축사업 지원 등



1
1
1

NO. 위원명 제안이슈 제안 배경 중점 논의 방향

◦ 중소벤처기업부는 지역특성화산업육성사업으로 

통합하여 운영하고 있는바 지역특성화산업 

육성사업을 기반으로 지역중소기업의 육성과 

일자리창출 연계 필요 

14 지역 중소기업 지원 거버넌스 

체계 재정립

◦ TP, 창조경제혁신센터, 지역산업평가단, 

산학융합지구 등 다양한 기관이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 지원을 수행 중

◦ 지역 산업지원기관의 거버넌스 체계 확립을 통해 

체계적인 지역발전계획 수립 지원 및 지역발전사업 

평가 등을 통해 지역산업의 경쟁력 제고 필요

◦ 지역발전정책과 사업정보의 체계적 구축 및 

정보제공으로 기관별 추진에 따른 혼란 제거와 

소통활성화 필요

◦ 지역산업육성전략 수립과 비즈니스 중개, 네트워킹, 플랫폼 

기능, 벤처육성 등 각 기관별 기능 및 역할 재조정과 업무 

지원체계 확립

◦ 거버넌스 체계와 지역특화산업육성사업추진계획에 대한 정합성 

재조정 및 효율화 제고 방안

◦ 각 기관의 역할 재조정을 통한 지역산업진흥계획에 기관의 

기능과 역할 반영 등 실효성 제고 방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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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 지원 주요 지원제도 현황 및 개선붙임 4

(1) 기술혁신지원 부문

□ 지원 개요

◦ 정부는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중소기업지원 종합 대책 등을 마련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R&D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해왔음 

- 현재 국가 전체의 중소기업 지원 R&D 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 R&D 사업과 

『공공기관의 중소기업 기술혁신지원제도』에 따른 각 부처별 KOSBIR 예산으로 구성

- 중소기업 전용 자금으로 분류되는 중기부 R&D와 각 부처별 전체 R&D 예산 중 일부 비율을 

의무적으로 중소기업에 지원하는 KOSBIR 제도34)를 동시에 진행함으로써 중소기업에 대한 

전방위적인 R&D 지원 체계를 구축

* KOSBIR : Korea Small Business Innovation Research Program

◦ 중기부는 기술혁신을 통한 중소기업의 성장과 일자리 창출 촉진을 위해 매년 기술개발 자금을 지원

- 중기부의 기술개발지원사업은 지난 20여 년간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에 기여한 대표적인 

정책으로 중소기업의 성장과 혁신을 촉진

◦ 98년 이후로 살펴보면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KOSBIR 

예산과 중기부 예산 모두 크게 증가

- 중소기업청 개청(1996년) 당시 70억 원이던 중기부 R&D지원 규모가 2017년 9,601억 원으로 

21년 동안 137배 성장

- KOSBIR 예산은 1998년 시행 당시 3,442억 원 규모에서 2017년 20,148억 원으로 6배 증가

[그림 1] 정부의 중소기업 R&D 지원의 증가

자료 : 김선우(2017), “파괴적 성과를 지향하는 중소기업 R&D지원”, 과학기술정책 통권 230호(제27권 제9호)

34) 중소기업 기술혁신 지원계획의 수립 등과 관련한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13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정부 및 공공기관의 
전년도 중소기업 R&D 지원실적과 당해연도 계획을 국가과학기술심의회와 국무회의에 매년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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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현황

◦ KOSBIR 제도는 정부가 중소기업 기술혁신의 촉진과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해 ’98년부터 

범국가적으로 해당 제도를 운영

- KOSBIR 시행기관은 연간 300억원 이상의 연구개발(R&D) 예산을 운용하는 정부부처(14개) 

및 공공기관(7개) 등 21개 기관

<표 1> KOSBIR 제도 시행 부처 및 기관

구분 기관명

정부부처
(14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방위사업청, 농촌진흥청, 산림청, 기상청, 행정안전부, 특허청

공공기관
(7개)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전력기술, 한전KPS

자료 : 중소벤처기업부(2018). 정부･공공기관의 중소기업 기술혁신지원 2017년 실적 및 2018년 계획(안),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 
운영위원회(2018. 4. 25)

◦ 2018년도 KOSBIR 지원계획을 살펴보면 각 부처별로 시행기관 전체 R&D예산 17조 

1,848억원의 12.5%인 21,534억원을 지원할 계획

- 시행기관 전체 R&D예산 17조 1,848억원의 12.5%인 21,534억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의무지원 

규모(21,248억원) 대비 285억원 증가하였으며, 기관별로는 14개 정부부처에서 21,116억원을 

지원하고, 7개 공공기관이 418억원을 지원할 예정

* 대상기관 R&D 예산 총액(억원) : (’17) 172,129 → (’18) 171,848

* (’16년) 계획: 2.0조원 → 실적: 2.1조원, (’17년) 계획: 2.1조원 → 실적: 2.2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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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2018년도 KOSBIR 지원계획

구분
의무지원

비율

2018년 계획
중소기업 지원

전체 R&D 예산
비율 금액

대상기관 전체 12.4 12.5 21,534 171,848

<정부기관합계> 13.0 13.1 21,116 160,36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4.8 4.6 3,126 67,357

행정안전부 15.3 15.3 67 437

문화체육관광부 44.1 44.1 335 761

농림축산식품부 24.7 24.8 545 2,198

산업통상자원부 34.9 36.0 11,369 31,580

보건복지부 7.8 7.8 425 5,475

환경부 24.5 24.5 736 3,010

국토교통부 27.6 27.6 1,396 5,058

해양수산부 4.2 4.2 256 6,145

방위사업청 8.3 8.3 2,420 29,017

농촌진흥청 3.1 3.3 215 6,533

산림청 2.7 2.7 30 1,093

특허청 31.4 40.0 147 368

기상청 3.7 3.7 49 1,330

<공공기관합계> 3.5 3.6 418 11,487

한국전력공사 5.8 6.1 236 4,307

한국수력원자력 1.6 1.6 76 4,750

한국가스공사 6.0 7.2 40 552

한국도로공사 3.8 3.9 20 508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수자원공사 2.1 2.1 9 436

한국전력기술 1.4 1.4 8 540

한전KPS 0.7 0.7 3 394

자료 : 중소벤처기업부(2018). 정부･공공기관의 중소기업 기술혁신지원 2017년 실적 및 2018년 계획(안),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 
운영위원회(2018. 4. 25)

□ 제도 진단 

◦ 기업 수요 등 이슈와 상황에 따라 R&D 사업이 신설 혹은 조정되면서 전체 사업체계의 일관성 

및 세부 사업 계획의 전략성 부족

- 저변 확대 위주의 기업 선정 방식으로 파급력 있는 성과 도출 한계

◦ ‘지원’보다는 R&D 자금 지원에 대한 ‘관리’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 이로 인해 시스템적으로 기업의 기술개발 및 혁신 활동에의 고민과 애로를 해결해 주기에 미흡

-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프로세스와 현장에 대한 경험과 노하우를 가진 전문 지원･평가 인력의 

육성에 한계를 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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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리아 R&D 패러독스35) 극복을 위해 정부의 중소기업 R&D 지원은 보다 혁신적이고 파괴적인 

성과 지향 요구

- 저변확대 중심의 중소기업 R&D 지원에서 벗어나 기존 기술 및 지식의 점진적 향상을 추구하는 

정부 R&D 방식에 파괴적 혁신성과를 지향할 필요 있음

□ 개선방안 

◦ 부처의 역할에 부합하는 중소기업 기술혁신지원 ‘전략성’ 강화

- 산업부의 KOSBIR 지원은 산업 육성의 첨병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중소기업들을 지원하는 

것으로, 해당 사업이나 과제를 가장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우량한 중소기업들을 

선별하여 지원

- 과기부의 KOSBIR 지원은 원천기술개발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견실한 중소기업들에게 

중장기적인 시각으로 연구개발을 지원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출연연, 대학 등과의 협력연구를 

통해 산학연협력 생태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유도

- 부처별로 KOSBIR 지원의 전략성이 높아지기 위해서는 지금과 같은 ‘얼마나 썼는가’의 

양적관리가 아닌 ‘어떠한 사업에 어떠한 목적으로 사용했는가’에 대한 질적 관리 시스템이 도입될 

필요

◦ 중소기업 지원에 있어서 혁신성을 바탕으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꾸준하게 지원을 할 수 있는 

사업들이 필요

- 혁신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반복적 실험과 실패가 기본임으로 파괴적 혁신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 R&D 지원 사업구조에서 이를 인정하는 ‘제도와 분위기’가 뒷받침되어야 함

◦ 중기부 R&D 사업의 일몰 도래에 따른 새로운 사업 기획 시, 혁신기반 중소기업의 Scale-up을 

고려한 중기부 R&D사업의 전략목표와 성과관리라는 관점에서 성장전략로드맵 설정을 통한 세부 

신규사업 재기획이 필요 

- 중소기업 R&D 사업의 경우 중소기업 전용 사업이라는 측면에서 사업의 목적을 ‘중소기업’의 

성장과 혁신역량 확충에 맞추어야 함

(2) 사업화지원 부문

□ 지원 개요

◦ 유망한 기술아이디어가 기술개발에 성공하고 사업화까지 성공하기 위해서는 여러 어려움과 

도전들을 극복해야 가능하므로 사업화 과정에서 직면하는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원활한 

자금공급과 체계적 지원이 중요

35) R&D 패러독스는 1995년 유럽공동체(EC) 명의로 발간한 보고서(그린페이퍼)를 통해 제기됨. EU 국가들의 과학적 성과가 
탁월한데도 혁신으로 연계되지 않아 제품 경쟁력이 미국이나 일본에 뒤쳐진다는 것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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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음의 계곡(Valley of Death)은 원천기술이나 아이디어들은 실현가능한 응용기술이나 혁신으로 구현하기 위한 

과정으로 초기 개발자금 확보의 어려움을 의미

* 다윈의 바다(Darwinian Sea)는 응용기술 또는 혁신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사업화되는 과정으로 다양한 

기술 및 비즈니스 위험을 의미

- 기술개발 성공을 넘어서 개발된 기술의 상업적 성공가능성을 높임으로써 기술혁신의 직접적 

또는 간접적 파급효과를 높이기 위한 노력으로 사업화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확대중임

- 유망 아이디어와 기술을 보유한 국내 창업벤처기업들의 경우에도 성공적인 사업화를 위해서는 

R&D에서 사업화의 전주기에 걸친 지원을 통해서만이 사업화 성공확률을 높일 수 있다는 

인식하에 정부차원에서 지원하고 있음

* 기술개발을 위한 R&D 지원사업 뿐만 아니라 비R&D 지원사업까지 다양한 다양한 영역에서 지원 중

* 사업화 성공률 제고를 통해 경제적 가치창출, 수출증대 및 고용창출과 같은 파급효과를 기대하고자 함

[그림 2] 기술사업화 과정에서 죽음의 계곡과 다윈의 바다

    자료원: Wessner(2003)

◦ 기술사업화 유형은 양도, 실시권 허락, 기술지도, 공동연구, 기술창업, 합작투자(joint venture) 

또는 인수·합병(M&A), 특허풀 등이 있으며, 상호간에 배타성이 성립하지 않음 

- 사전조사 및 기획 단계, 기술획득 단계, 기술활용 단계, 기술이전 단계 등으로 구성되어 추진

◦ 사업화 관련된 주요 제도는 크게 법률에 근거하고 있는 제도와 특정 기능중심의 제도로 구분

- 법률중심 지원제도는 중소기업창업지원법,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기촉법)률과 같이 기술혁신의 사업화를 주요 

목적으로 하는 법률에 근거하여 운영되는 지원제도를 의미함

- 기능중심 지원제도는 기술혁신의 사업화 촉진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정책사업으로 특정 기능을 

중심으로 설계된 종합 지원제도를 의미하며 기술금융(금융위원회, ’14년 시작),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방안(’17.11.2), 중소기업 R&D혁신방안(’18.4.16) 등과 같은 특정 목적 중심의 지원제도를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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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사업화 지원제도 포함 주요 법률

관련법령 소관부처 목적 사업화 관련 지원제도 내용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중소벤처
기업부

창업기업 창업 및 
성장지원

금융(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개인투자조합)
사업화 지원기관(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중소기업상담회사, 
창업보육센터)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중소벤처
기업부

벤처기업 창업 및 
육성 

금융(벤처기업 투자자금: 모태펀드, 투자조합, 개인투자조합 등)
사업화 지원기관(신기술창업전문회사 등)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중소벤처
기업부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촉진

제3조 제9조(기술혁신 촉진 지원사업)
제3조 제14조(기술혁신 성과의 사업화 지원)
사업화 지원기관(중소기업기술진흥 전문기관, 중소기업 기술혁신 
지원단)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산업통상
자원부

공공기관 기술의 
민간부문 이전 및 

사업화 촉진

사업화 지원기관(공공연구기관 기술이전･사업화 전담조직, 
기술거래기관, 사업화전문회사, 기술지주회사, 기술평가기관, 
기술신탁관리업 등)

◦ 사업화 지원제도 주요 내용

- R&D사업

* 유망기술 및 미래성장동력 관련 기술을 개발하고 사업화를 목적으로 수행하는 지원사업들이 있음

* 대표적으로는 국가연구개발사업중에서 사업화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 R&D사업을 의미하며 주요 지원내용에 따라 

기술개발, 후속기술개발 및 사전기획역량 강화사업들이 존재함

- 비R&D지원

* 기술개발 이외에 기술의 사업화나 시장출시를 목표로 기술관련 및 시장관련 여러 지원서비스들을 제공하고 있음

* 대표적으로는 기술지원(시제품제작, 시험평가, 인증지원, 특허/지재권 출원 등) 및 시장지원(국내외 전시회 참가, 

회사/제품 홍보제작, 바이어 초청 등)의 지원사업들을 운영하고 있음

- 기술금융

* 기술혁신과 사업화 과정에서 필요로 하는 자금들을 원활하게 공급함으로써 유망 기술이나 아이디어들이 성공적으로 

사업화될 수 있도록 여러 자금들을 지원하는 제도임

* 대표적인 기술금융 형태로는 기술보증, 융자(기술신용대출) 및 투자(벤처투자)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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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주요 기술금융 프로그램 종류 및 규모

구분 주체 프로그램 규모 비고

간접

보증 공공 기술보증 21조 4,588억원(잔액) 2017년 6월 기준

융자
공공

온렌딩 대출 6조 3,000억원(공급) 산업은행, 2017년 계획

투자 6조원(한도) 한국은행 2017년 수정계획

신시장진출지원자금 5,750억원(예산) 2017년 계획

민간 기술신용대출 112조 8,172억원(잔액) 2017년 6월 기준

직접 투자 민간
벤처캐피탈 18조 9,579억원(잔액) 2017년 6월 기준

IP 펀드 1,000억원 2014년 기준

자료 : (순서대로) 기술보증기금,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중소기업청, 금융위원회(기술금융나들목), 벤처캐피탈협회, 산업연구원(2014)
주 1) 기술금융 종류는 산업연구원(2014), “기술혁신 환경 변화와 정책대응”의 구분을 따르되, 일부 재구성

2) IP 펀드 대출 규모는 산업연구원(2014)에서 명시한 2014년 4월 기준 시중은행 IP 펀드 규모임
자료원: 현대경제연구원(18.3.6), 국내 기술금융 현황 및 시사점

□ 지원 현황

◦ 사업화 관련 지원 프로그램은 중앙부처 뿐만 아니라 지자체 차원에서도 높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음

- 2018년 진행중인 사업화 관련 지원프로그램은 총 186개 프로그램으로중앙부처에서 운영중인 

프로그램은 66개(35.5%), 지자체에서 운영중인 프로램은 120개(64.5%)로 나타남

- 지원내용별로는 기술(61.2%), 창업(17.9%), 경영(7.5%)의 순으로 지원 프로그램이 많으며, 

금융과 인력관련 지원은 상대적으로 미흡함

◦ 지자체들도 다양한 사업화 관련 지원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음

- 총 16개 광역지자체에서 사업화 관련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자체별 운영 프로그램 

개수는 차이가 있음

- 지원내용별로는 기술(48.3%), 경영(31.7%)의 순으로 많으며, 금융과 인력관련 지원 프로그램은 

미흡함

◦ 사업화 지원 프로그램들의 대표적인 지원내용들은 다음과 같음

- 기술지원 프로그램은 기술자문･컨설팅, 시험평가인증, 시작품제작지원 등과 기술과 관련된 

지원에 초점을 두고 있음

- 그 외에는 마케팅, 컨설팅, 디자인, 전시회 참관, 홍보자료 제작, 네트워킹 지원과 같이 다양한 

사업화 관련 지원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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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2018년도 중소기업 사업화 지원사업 현황
(단위 : 개)

경영 금융 기술 내수 수출 인력 창업 합계

중앙부처
(비중, %)

5 4 41 0 3 1 12 66

7.6% 6.1% 62.1% 0.0% 4.5% 1.5% 18.2% 100%

지자체
(비중, %)

38 0 58 6 8 0 10 120

31.7% 0.0% 48.3% 5.0% 6.7% 0.0% 8.3% 100%

합계
(비중, %)

43 4 99 6 11 1 22 186

23.1% 2.2% 53.2% 3.2% 5.9% 0.5% 11.8% 100%

자료원 : 중소기업 기업마당 홈페이지(http://www.bizinfo.go.kr/see/seea/selectSEEA100.do)상에 등록된 지원사업종 키워드
(사업화)가 사업명에 포함되어 있으며 신청기간 기준으로 2018년 1월 1일부터 현재시점까지 지원사업들을 대상으로 조사하였으며 
중복모집의 경우에는 하나의 사업으로 간주함

□ 제도 진단  

◦ 민간투자유치 및 전문기관과의 연계를 통한 사업화 추진 중

- 사업과 관련 R&D사업에 대한 예산 및 프로그램의 증가는 기존 기술개발 중심 사업을 넘어서 

사업화 활성화에 대한 관심과 투자가 증가하고 있으며 예산 뿐만 아니라 R&D 신규사업들이 

증가하고 있음

- 특히, 최근 사업화 관련 R&D사업들이 민간투자유치나 민간 사업화 전문기관들과의 협업을 

전제로 하는 사업들이 증가하고 있음

◦ 중앙부처 및 지자체의 사업화 지원 프로그램 다양화

- 사업화 촉진을 위한 지원사업이나 내용들에서는 기술, 창업, 경영, 판로, 해외진출, 금융, 인력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영역에서 사업화 관련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음

- 중앙부처와 지자체간의 연계나 협력은 상대적으로 미흡한 편이며, 사업화 지원사업들의 세부적이 

내용들로 비슷한 지원들로 구성되어 있음

◦ 중앙부처 및 중앙-지자체간 상호 연계를 통한 사업화 지원 부족 

- 사업화 단계를 기준으로 한 R&D사업간 연계도를 구성함으로써 지원사업의 상호 협력을 촉진할 

필요가 있음

- 부처 간 R&D 사업들에 있어서도 우수기술개발들에 대한 사업화 지원이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지원

□ 개선방안

◦ 사업화를 기준으로 R&D 사업 및 지원 프로그램 간 연계 강화

- 현재 R&D사업들은 부처 내 사업간 상호 연계성을 고려하는 수준에 머무르고 있으므로, 이를 

사업화 관점에서 보다 명확하고 구체적인 연계구조를 설계하고 각 사업별 성격에 맞는 R&D사업 

기획, 운영 및 평가체계 구축 필요

http://www.bizinfo.go.kr/see/seea/selectSEEA100.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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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부처간 연계 뿐만 아니라 지자체와의 상호 협력을 위한 프로그램의 설계나 지자체별 특화된 

사업화 지원사업의 기획･운영･관리 필요

◦ 정부와 민간의 역할에 대한 구분과 상호 보완성 강화

- 기술적 불확실성이 높고 도전적인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것이 정부 R&D역할이며 이러한 

기술개발을 대상으로 미래 사업화 가능성이 높은 분야에 대해 투자를 통한 이익향유를 목적으로 

하는 VC로 상호 역할이 다르므로, 

- 최근의 민간투자유치 조건부 R&D사업은 정부와 민간의 역할에서 전통적인 역할(정부 

R&D지원이후, 우수R&D에 대한 민간투자)와는 오히려 반대로 민간투자에 대해 정부후속지원 

(민간 선투자, 우수R&D에 대한 정부지원)은 R&D사업보다는 유망기술(사업화)에 대한 

융자/보증사업으로 전환하는 것이 타당해보임

(3) 정책자금 지원 부문

□ 지원 개요

◦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은 보호와 육성의 대상인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상 문제점을 개선시키기 

위해 정부재정을 기초로 한 유동성 지원정책임

- 정책금융은 시장실패(market failure)에 대한 보완정책

- 산업정책 측면에서 시시각각 변화하는 국내외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신성장동력산업 

육성과 경기민감업종 등 지원 차원에서의 정부개입 형태

◦ 정부에서 지원하는 정책자금은 고용창출을 통한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담보력의 

부족으로 자금조달이 어려운 중소기업에 은행이나 민간금융기관을 통화여 저금리로 지원하는 

자금임 

- 창업하여 자생력을 가지기까지의 운전자금, 시설을 마련하기 위한 시설자금, 공장매입자금 등으로 

분류 가능

□ 지원 현황

◦ 중소기업 정책자금은 정책적 필요성에 따라 정부재정이나 기타 방법으로 재원을 조성하여 

중소기업에 융자·출연·보조·보험·보증·출자 등의 방식으로 지원36)

- 융자는 주로 중앙정부 부처 및 광역지자체에 의해 공급

- 신용보증은 주로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및 16개 지역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제공 

- 이외 한국은행에서도 금융중개지원대출과 중소기업대출비율제도를 운영

◦ 중소기업 정책자금은 주로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집행하고 있으며 2018년 기준 3조 7,350억원을 

공급

36) 본 논의에서 기술가치평가 및 기술담보 등 기술금융은 포함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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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지원자금은 우수한 기술력과 사업성은 있으나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창업을 

활성화하고 고용창출을 위해 1조 8,660억원 지원

- 신성장기반자금 8,800억원과 신시장진출지원자금 4,900억원은 중소기업이 보유한 우수기술 

제품화, 사업화 및 수출중소기업 육성차원에서 지원

<표 6> 2018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주요 내용
(단위: 억원, 년)

구분
예산 융자조건

2017년 2018년 한도(시설/운전) 만기(거치) 지원기준

○ 창업기업자금 16,500 18,660

45
시설:10(4)
운전:5(2)

기준금리-0.3%p
창업 7년 미만/예비창업자

 - 창업기업지원 15,300 17,360

 - 청년전용창업 1,200 1,300

○ 투융자복합금융사업 1,500 1,700 이익공유:20/5
성장공유:45/20

5(3)
5(2)

고정이자(0.5%)+성과이자
표면금리 0.5%, 보장금리3%
업력 7년 미만 미래성장기업 - 이익‧성장공유형 대출 1,500 1,700

○ 신시장진출지원자금 5,750 4,900

20/5
시설:10(4)
운전:5(2)

기준금리/기준금리-0.3%p
개발기술사업화/해외진출기업

 - 개발기술사업화자금 3,500 3,150

 - 글로벌진출지원자금 2,250 1,750

○ 신성장기반자금 8,800 8,800

45/5
시설:10(4)
운전:5(2)

기준금리+0.5%p
성장유망중소기업

 - 신성장유망 5,000 5,000

 - 기술사업성우수기업전용자금 500 500

 - 제조현장스마트화자금 3,300 3,300

○ 재도약지원자금 2,550 2,290

45/5
시설:10(4)
운전:5(2)

기준금리
사업전환, 구조조정, 재창업기업

 - 사업전환지원자금 1,250 1,000

 - 재창업자금 1,000 1,000

 - 구조개선전용자금 300 290

○ 긴급경영안정자금 750 1,000
10 5(2)

기준금리+1.05%p
재해중소기업, 경영애로기업 - 일시적‧재해기업지원 750 1,000

계 35,850 37,350

주: 기준금리는 2018년 4분기 기준 2.3%임

◦ 중소기업들의 신용보증, 기술보증 및 지역신용보증재단에 의한 신용보강의 형태로 2016년말 

기준 88.6조원의 보증을 제공했고 GDP의 약 5.4%에 이름

- 전체보증의 55.9%인 49.5조원의 보증이 신용보증기금에 의해 일반 중소기업에 , 23.9%인 

21.2조원이 기술신용보증기금에 의해 벤처기업 등 기술혁신기업에, 나머지 20.2%인 

17.9조원이 16개 지역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지역의 소기업 및 소상공인 등에게 공급

- 신보의 보증잔액이 감소추세에 있는 반면에 지역신보는 그 비중이 증대함으로써 정보의 비대칭이 

상대적으로 심각한 지역 소상공인과 소기업에 대한 신용보강역량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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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보증기관별 보증잔액 현황
(단위: 조원)

구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신보
46.9

(62.4%)
47.3

(60.7%)
45.4

(59.5%)
45.4

(59.0%)
47.4

(58.3%)
48.4

(58.4%)
49.5

(57.3%)
49.5

(55.9%)

기보
17.1

(22.7%)
17.4

(22.3%)
17.3

(22.7%)
18.1

(23.5%)
19.7

(24.2%)
20.1

(24.2%)
20.7

(24.0%)
21.2

(23.9%)

지역
신보

11.2
(14.9%)

13.2
(16.9%)

13.6
(17.8%)

13.5
(17.5%)

14.2
(17.5%)

14.4
(17.4%)

16.2
(18.8%)

17.9
(20.2%)

합계 75.2 77.9 76.3 77.0 81.3 82.9 86.4 88.6

주: 신보, 기보 및 신용보증중앙회 각 연도 연차보고서

□ 제도 진단 

◦ KOSDAQ, KONEX, K-OTC 등 직접금융(direct financing)37)을 통한 중소기업 투자는 

현실적으로 미미

- 직접금융에 의한 지분투자를 유인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고 간접금융을 통한 대출에 의존38)

- 2016년 기준, 중소기업의 주식발행실적은 거래소시장 4건, 1,547억원과 코스닥시장에서 67건, 

1조 9,254억원으로 총 71건에 2조 801억원 임

<표 8> 중소기업 주식발행실적
(단위: 건, 억원)

구 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주식
발행
실적

거래소
(중소기업)

1,121
(3건)

1,660
(4)

- - - -
450
(2)

1,547
(4)

코스닥
(전체)

12,014
(55)

13,653
(75)

10,796
(54)

2,605
(20)

5,803
(36)

10,626
(67)

20,061
(101)

19,254
(67)

합계
13,135

(58)
15,313

(79)
10,796

(54)
2,605
(20)

5,803
(36)

10,626
(67)

20,511
(103)

20,801
(71)

자료: 중소기업중앙회(2017)

- 한국벤처캐피탈협회에 따르면, 벤처신규투자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2015년 기준 투자금 

회수경로는 94.9%가 기업공개(IPO)인 반면에 M&A는 5.1%에 머무름

37) 간접금융과 같은 은행대출과 대조되는 개념으로 코스닥, 코넥스 등을 포함하는 개념
38) 자금조달 경로분석에 따르면, 은행이 90.0%, 비은행이 1.3%, 정책자금이 1.0%, 주식 및 회사채가 1.0%, 사내유보자금이 

6.7%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 간접금융이 절대적으로 주요한 자금조달경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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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벤처신규투자 실적
(단위: 개사, 억원)

구 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투자업체수 560 613 688 755 901 1,045 1,191 1,266

투자금액 10,910 12,608 12,333 13,845 16,393 20,858 21,503 23,803

주: 벤처신규투자는 중기청에 등록하는 창업투자조합 및 한국벤처투자조합의 기준임 
자료: e-나라지표

  

◦ 정책자금의 다양한 수혜 대상 발굴 부족 및 중복 수혜 가능  

- 현재 신용보증은 일반 중소기업 보증공급은 신용보증기금이, 벤처, 기술기업 등은 기술보증기금이, 

그리고 지방의 영세소기업 등은 16개 신용보증재단이 담당

- 기본적으로 신용보증과 지역의 16개 신용보증재단들은 동일한 보증대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중복보증 등의 문제가 예상되고 아울러 보증기업들 중에는 장기이용기업 등 다양한 문제성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 많음

◦ 기술 중심 혁신중소기업의 전주기적 금융접근성 제고차원에서 기술 R&D자금과 정책자금의 

상호보완성(mutual complementarity) 체계 구축 미흡  

- 기술중심 중소기업은 일반적으로 물적담보, 경성정보(hard information), 업력 등이 부족한 

반면에 아이디어, 기술 등을 보유하고 있어 보수적인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는데 어려움이 

있음

- 직접금융을 통한 장기투자자금 확보가 어려운 중소기업들이 은행이나 정책자금 등 단기융자를 

통해 기술을 개발함에 있어 중기부 정책자금이 은행의 단기대출과 정부의 R&D자금 사이의 

가교 역할 수행 필요

□ 개선방안

◦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위한 R&D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직접금융(direct financing)의 발전이 

요구

- 특히 창업 초기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모험자본 회수시장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코넥스시장이나 우량 중소기업 대상의 코스닥 시장 활성화를 위해 거래비용 현실화39) 필요

- 초기 벤처기업 투자의 관점에서 코넥스시장40)과 K-OTC시장41)의 중소기업 자금 조달 활성화

39) 1963년 도입된 증권거래세는 1971년 한 차례 폐지됐다가 1978년 재도입돼 지금까지 시행되어 왔음. 증권거래세율은 코스피 
시장이 0.15%(농어촌특별세 포함시 0.3%)이고 코스닥은 0.3%임. 최근 증시가 침체되고 있어 증시활성화차원에서 인하 내지 
폐지가 타당하다는 전망임.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이 오는 2021년 4월에는 종목별 시가총액 3억원 수준까지 
낮아질 전망이어서 주식 양도소득세 대상 확대로 이중과세 지적까지 확산되고 있음. 따라서 증권거래세를 폐지하고 이를 양도
소득세 대상의 조정과정을 거쳐 단일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견해가 존재함

40) 코넥스(KONEX: Korea New Exchange)는 코스닥시장 상장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초기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의 자금지원을 
강화하고자 개설된 중소기업 전담 주식시장이다. 이는 코스닥시장이 투자자 보호를 위해 상장요건을 강화함에 따라, 성숙단계의 
중소기업 이상을 대상으로 하고 프리보드는 제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초기 중소기업에 최적화된 중권시장의 
개설 필요성에 따라 2013년 7월 1일 개설되었다. 2017년 5월 22일 기준, 143 종목(회사)의 상장주식은 6.14억주이며 일일
거래대금은 26억원으로 상장주식회전율은 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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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엔젤 및 벤처투자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 회수시장(예로 M&A, 중간회수시장, IPO) 활성화, 비제도권 

투자자(PEF, CRC42), CRV43))·제3제도권(연기금, 투자조합, 신기술금융, 재정자금)의 참여가 요구

◦ 정책자금의 수혜대상 확대를 위한 지원시스템 보완 필요

- 보증기관 간 대상의 차별화 및 확인시스템 등이 필요하며 장기보증이용고객에 대한 졸업제도 

등 세부적인 운용의 보완과 개선이 필요

◦ 중앙부처나 지자체의 융자중심 직접대출을 장기 투·융자 및 투자44)로 전환

- 최근 비중이 커진 중진공의 직접대출45)은 시장과의 충돌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장기융자, 투·융자 

및 투자 등으로 전환 

- 독일의 KfW 역시 메자닌금융(messanine financing)46)을 통해 무담보 장기 후순위대출을 

제공함으로써 창업초기 및 기술개발기업에 대한 자금공급처 역할 수행

◦ 혁신 및 기술 중심 중소기업 정책자금은 투자위주로 전환 

- 융자는 단기 유동성부족을 개선해 주는 효과가 크고 신용과 담보가 부족한 혁신 및 기술 중심 

중소기업들은 고위험고수익(high risk high return)의 특징을 보이므로 투자위주로 전환하여 

고위험 고수익의 수익구조를 가진 기술형 중소기업 육성 강화 

- 고위험 고수익의 수익구조를 가진 기술형 중소기업들이 장·단기 융자를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기업파산에 따른 선의의 신용불량기업 양산가능성 존재

◦ 부처의 투·융자복합금융47) 등을 강화하여 융자 및 보증중심의 정책자금이 고위험 고수익(high 

risk high return)의 기술개발자금으로 투자될 수 있는 환경 및 인프라 조성 필요

41) K-OTC는 2014년 8월 25일, 기존의 프리보드시장이 거래소 퇴출기업 등의 중소기업위주로 운용되었고, 중소기업전용 주식
시장인 코넥스시장까지 개설됨에 따라, 금융투자협회의 비상장주식 장외 매매시장인 기존의 프리보드(Freeboard)를 개편한 
장외주식시장임. 특히 비상장주식거래를 활성화하여 기업들의 직접금융을 통한 자금조달을 원활화함에 그 목적이 있음. 2017년 
5월 22일 기준, 124 종목(121회사)의 상장주식은 31.1억주이며 일일거래대금은 6억원으로 높지 않음.

42) CRC(Corporate Restructuring Company)는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로서 부실기업을 인수하여 경영정상화를 통해 기업가치를 
제고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주로 구조조정 대상기업의 인수·경영정상화·매각, 기업간 인수·합병중개 등을 수행

43) CRV(Corporate Restructuring Vehicle)는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라고 하며 금융기관들이 기업에 대출한 자금을 출자로 전환
했을 때, 그 주식을 매입하거나 관리해 주는 회사

44) 투·융자복합금융은 1,500억원(12년) → 1,700억원(13년) → 1,500억원(14년) → 1,000억원(15년) → 1,452억원(16년)
→ 1,500억원(17년)으로 전체 중소기업 융자와 비교해서 극히 낮은 수준이며 최근 1,500억원에 정체되어 있음. 현재 저금리로 
대출 후 만기 5년 후 이익연동이자를 받는 이익공유형과 전환사채(convertible bond)인수 후 만기에 주식으로 전환하는 성장
공유형 등으로 운용되고 있음.

45) 중소기업진흥공단(2016)에 따르면, 2015년에 공급된 중소기업 융자액 3조 9,019억원의 81.1%가 직접대출로 지원되었음. 
특히 중진공의 직접대출의 비중은 81.1%로 지속적으로 증대 

46) 출자전환 옵션부 대출은 배당우선주, 전환사채(CB) 및 신주인수권부사채(BW) 등 주식연계채권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
이다. 채권변제측면에서는 대출보다는 후순위이며 주식보다는 앞서는 후순위채의 성격을 가지고 있음.

47) 중진공의 투융자복합금융이 있음. 기술성과 미래성장가치가 우수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투자와 융자의 장점을 복합하여 지원
하는 방식으로 이익공유형 대출과 성장공유형대출 유형으로 구분됨. 먼저 이익공유형대출은 저금리대출 후 지원기업의 영업성과에 
따라 추가이자(성과배분)를 수취하는 경우이며, 성장공유형대출은 전환사채(CB) 등의 주식연계 회사채를 중진공이 인수하는 
경우임. 중진공의 투융자복합금융자금은 2012년에 1,500억원, 2013년에 1,700억원, 2014년에 1,500억원, 2015년에는 
1,000억원, 2016-2017년에 1,500억원, 2018년에 1,700억원으로 편성되어 있어 전체 정책자금규모와 비교하면, 경미한 
수준으로 지금까지 1500억원대로 유지되어 오고 있음. 이에 대한 확대방안 등이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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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공조달 지원 부문

□ 지원 개요

◦ 공공조달시장은 정부 등 공공부문이 민간으로부터 필요한 재화와 서비스를 구매하는 시장으로서, 

큰 규모를 통해 기술개발의 유인을 제공

- OECD(2017)에 따르면 2013년 기준 공공조달시장 규모가 GDP의 약 12%에 이르고, 

우리나라의 경우 2017년 기준 규모는 약 123조원 임.48)

- 공공조달시장은 주요 수요측면 기술개발 지원수단으로서, 큰 규모를 통해 새로운 기술의 시장화를 

촉진할 수 있음

◦ 공공조달시장을 통한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은 시장 홍보 지원과 함께 공공조달시장 내 기술개발 

참여자를 확대해 경쟁을 촉진하는 것과 동시에 기술개발의 성공 확률을 높이는 것임.

※ 중소기업 지원 및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에 관한 공공조달시장 관련 법령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판로지원법)에 근거

- 공공조달시장 내 대표적인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제도인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는 

특정 인증을 획득한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을 일정 비율(10%) 이상 구매하도록 의무화한 제도

◦ 신기술 제품 시장 창출을 위해 2016년 ‘공공혁신조달(PPI)’ 시스템을 도입 

- 부처 공동으로 사물인터넷(IoT)‧무인 농기계 등 시범 추진

- 연구개발 제품의 우수조달물품 지정을 늘리고 IoT 등 신기술 제품 다수 공급자계약(MAS) 

진입요건 완화 추진

※ 공공혁신조달(PPI : Public Procurement for Innovation) : 현재 시장에 없는 제품에 대한 공공부문의 선제적 

구매를 통해 혁신형 제품에 대한 수요 창출로 영국, 스웨덴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제도화됨

◦ 또한 우수한 창업･벤처기업의 공공구매판로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2016년 10월 구축한 

창업･벤처기업 전용 온라인 상품몰 “벤처나라”를 운영하고 있음.(venture.g2b.go.kr)49)

- 벤처나라는 뛰어난 기술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산한 상품을 홍보･판매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창업･벤처기업을 위한 전용 온라인 쇼핑몰

◦ 2018년 5월 기획재정부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를 통해 공공조달시장을 이용한 

혁신성장 지원방안을 발표

- 창업･벤처기업의 판로지원을 위해 추정가격 1억원 미만의 물품 및 용역계약에서 창업･벤처기업 

간 제한경쟁을 허용

- 연구개발사업을 통해 개발된 제품 중 기술의 혁신성이 인정되어 특정 기준에 부합한 제품은 

수의계약을 통해 구매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

- 시장에 존재하지 않는 혁신적 제품의 개발 및 구매를 촉진하기 위해 경쟁적 대화방식을 도입함

※ 경쟁적 대화방식 : 발주기관이 조달목적 및 주요기능만 제시하고 구현방법은 민간업체가 제안하도록 한 구매방식

48)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인터넷 주소: 
http://www.smpp.go.kr/pgr/smlpzPgrGoalInformation/selectGovPgrAcmsltVw.do, 접속날짜: 2018년 6월 20일)

49) http://venture.g2b.go.kr:8311/gov/koneps/vn/intro/intro_01.jsp (접속날짜: 2018.11.1.)

http://www.smpp.go.kr/pgr/smlpzPgrGoalInformation/selectGovPgrAcmsltVw.do
http://venture.g2b.go.kr:8311/gov/koneps/vn/intro/intro_01.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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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 우선구매대상 기술개발제품 인증제도 관련 부처 및 기관

기술개발제품 인증 관련 부처 인증기관/위탁기관 비고

신기술 
제품 

(NET)

과학기술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인증산업진흥과) -

건설교통 국토교통부(기술정책과)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기술인증센터) -

환경 환경부(환경산업기술과) 한국환경산업기술원(기술평가실) -

신제품(NEP)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인증산업진흥과) -

우수조달제품 조달청(우수제품구매과) - -

우수조달 공동상표 조달청(우수제품구매과) - -

녹색기술인증제품 산업통상자원부(산업기술시장과) 한국산업기술진흥원(사업화확산팀) -

공공기관과 중소기업 간 
공동연구개발 선정품

기획재정부(계약제도과) 개별 공공기관 개발선정품운영위원회
국산화를 촉진하기 위해 공공
기관과 제조업체가 공동 또는 
협력하여 개발한 제품

성과공유기술개발과제 
성공제품

산업통상자원부(산업혁신과) 대중소기업협력재단(성과공유확산부) -

ICT 융합 품질인증제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보통신산업과)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정보통신시험인
증연구소)

-

산업융합품목지정제품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생산기술연구원(국가산업융합지원
센터)

-

우수산업디자인상품 산업통상자원부(디자인산업과) 한국디자인진흥원 -

SW품질인증제품(GS) 과학기술정보통신부(소프트웨어산업과) 한국산업기술시험원(SW인증센터) -

성능인증제품(EPC) 중소벤처기업부(판로정책과) 지방중소벤처기업청 -

구매조건부 신제품 
개발사업 성공제품

중소벤처기업부(기술혁신정책과)
지방중소벤처기업청/중소기업기술정보
진흥원(기업협력기술평가실) 구매수요가 있는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을 
지원민관공동투자기술개발

사업 성공제품
중소벤처기업부(기술혁신정책과)

지방중소벤처기업청/중소기업기술정보
진흥원(기업협력기술평가실)

중소기업융복합기술 
개발사업 성공제품

중소벤처기업부(기술혁신정책과)
지방중소벤처기업청/중소기업기술정보
진흥원

융합 R&D를 통한 창의적 
신기술･신제품･신시장 
창출 지원

산업융합 
적합성인증제품

산업통상자원부 국가산업융합지원센터
융합신제품의 시장출시에 
필요한 인증 취득을 지원

자료 : 강희우(2010)

◦ 2019년부터 혁신기업들이 공공시장을 통해 성장할 수 있도록 공공수요가 예상되는 혁신제품을 

발굴하여 판로를 지원하는 공공혁신조달사업을 확대 추진할 예정

- 우수 연구개발(R&D) 제품 등 혁신제품을 조달청 예산으로 구매하고 공공기관이 테스트기관으로 

참여해 상용화를 지원하는 ‘혁신제품 시범구매(공공 테스트베드)’사업 추진

- 공공 수요가 예상되는 혁신 제품을 원스톱(통합)으로 검색하고 바로 구매가 가능한 ‘혁신제품 

조달 플랫폼(기반서비스)’을 구축해 혁신기술·제품의 수요·공급자들이 자유롭게 제안 요청 및 

추가 제안이 가능한 오픈-마켓(열린시장) 방식으로 운영 

- 창업·벤처기업 전담지원센터 구축 등을 통해 판로 개척과 기업의 성장을 견인하고 혁신적인 

시제품의 상용화 지원, 시장에 없는 혁신제품의 개발 및 구매 등을 통해 기술혁신을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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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현황

◦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따르면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구매액은 매해 증가하고 있으며, 중소기업 

물품 구매액 대비 비율 또한 증가

<표 11> 2015~2017년 공공조달시장 내 기술개발제품 구매비율
(단위: 백만원, %)

총구매(A) 중소기업제품구매(B) 비율(B/A) 중소기업물품구매(C) 기술개발제품구매(D) 비율(D/C)

2015년 119,207,015 85,485,893 71.7 30,508,338 3,112,927 10.2

2016년 116,933,162 86,135,777 73.7 31,034,927 3,695,738 11.9

2017년 123,407,816 92,247,793 74.8 32,984,463 4,522,220 13.7

자료 :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상의 자료(강희우, 2018)
(http://www.smpp.go.kr/pgr/smlpzPgrGoalInformation/selectGovPgrAcmsltVw.do, 접속: 2018년 6월 20일)

◦ ‘중소기업 우선구매대상 기술개발제품 조달 내역’에 따르면 특정 기술이나 디자인을 기준으로 

한 인증제품 구매 비중이 크며, 특히 우수조달제품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

<표 12> 2015~2017년 연도별 기술개발제품 계약현황 (납품요구 포함)
(단위: 백만원, 건)

2015년도 2016년도 2017년도 총합

SW인증(GS)
26,057 56,581 32,754 115,391

(1,874) (2,477) (1,026) (5,377)

SW인증(GS) 1등급
0 7,433 54,814 62,247

(0) (515) (3,215) (3,730)

신제품(NEP) 적용제품
38,850 45,638 31,524 116,012

(238) (153) (224) (615)

신기술(NET) 적용제품
31,127 25,441 24,754 81,322

(1,548) (995) (256) (2,799)

우수조달제품
2,105,225 2,288,783 2,684,631 7,078,640

(110,248) (125,013) (142,089) (377,350)

성능인증(EPC)제품
244,414 256,730 321,773 822,917

(11,541) (10,428) (10,423) (32,392)

기술혁신지원사업
(구매조건부 신제품 개발사업)

1,120 4,642 3,863 9,626

(17) (8) (26) (51)

녹색기술인증제품
279,778 527,878 673,852 1,481,507

(30,778) (52,660) (61,998) (145,436)

우수조달공동상표
36,877 43,599 46,494 126,969

(366) (473) (437) (1,276)

우수디자인(GD)상품선정제품
78,484 40,024 91,584 210,092

(7,134) (4,586) (10,219) (21,939)

총합
2,841,932 3,296,750 3,966,042 10,104,723

(163,744) (197,308) (229,913) (590,965)

자료 : 조달정보개방포털 내 중소기업 우선구매대상 기술개발제품 조달 내역 자료(강희우, 2018) 일부 수정
주 1 : 각 셀의 위의 숫자는 계약금액, 아래 숫자는 계약건수를 나타냄
주 2 : 기술혁신지원사업은 당초의 수요와 연계된 기술혁신 지원사업으로 구매조건부 신제품 개발 사업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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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혁신형 공공구매는 R&D연계 공공조달(PCP)과 신제품·서비스 공공조달(PPI)로 구분

-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 등 R&D단계에서 사전조달로 연구개발 공공구매 과정을 포함하는 

‘R&D연계 공공조달(PCP)’과 우수조달물품 지정제도,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 등 공공구매를 

활용해 완성된 기술혁신제품의 초기 구매를 촉진하는 ‘신제품·서비스 공공조달(PPI)’로 유형화 
- R&D연계 공공조달(PCP)로는 ‘공공혁신조달 연계 소형무인기 기술개발사업(과기부)’과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중기부)‘이 지원되고 있음

- 신제품·서비스 공공조달(PPI)로는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중기부), 우수조달물품지정제도, 

신제품(NEP) 의무구매제도, 최소녹색기준제품 구매제도(조달청) 등이 있음

◦ 기술개발제품의 조달계약 방법은 제3자단가계약방식의 중앙조달의 비중이 가장 큼

- 제3자단가계약은 각 수요기관에서 공통적으로 필요로 하는 수요물자를 조달청이 단가를 기준으로 

미리 계약을 체결하고 각 수요기관에서 필요시 직접 납품을 요구하는 계약 방식임.

- 중앙조달은 조달청이 직접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이며, 자체조달은 수요기관이 조달청을 거치지 

않고 자체적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임.

- 현재 기술개발제품은 대부분 조달청이 미리 제3자단가계약 방식을 이용해 미리 계약을 체결하고, 

각 수요기관이 이 중 필요로 하는 제품을 개별적으로 납품요구하는 방식으로 구매

<표 13> 2015~2017년 기술개발제품의 조달계약 방법
(단위: 백만원, 건) 

중앙조달 자체조달 합계

단가계약
709 162 870

(14) (3) (17)

제3자단가계약
8,110,210 0 8,110,210

(581,464) (0) (581,464)

총액계약
1,909,260 84,382 1,993,643

(8,288) (1,196) (9,484)

합계
10,020,179 84,544 10,104,723

(589,766) (1,199) (590,965)

자료: 조달정보개방포털 내 중소기업 우선구매대상 기술개발제품 조달 내역 자료 이용, 강희우(2018)
주: 각 셀의 위의 숫자는 계약금액, 아래 숫자는 계약건수를 나타냄

□ 제도 진단 

◦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로 대표되는 우리나라 공공조달시장의 기술개발 지원제도는 

중소기업에게 기본적인 기술개발의 유인을 부여하고 있음

- 기술개발제품에 해당하는 인증을 획득한 중소기업은 수의계약을 통해 납품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므로 입찰경쟁의 부담을 덜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기술개발 유인을 가질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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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 「판로지원법」 시행령 제12조에 의해 공공기관은 일정 비율 이상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을 

매해 의무적으로 구매해야 함

◦ 그러나, 공공조달시장을 이용한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의 목적이 불분명하며, 공공조달시장의 

공공부문 수요 전달 기능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한 측면이 있음

- 현재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는 기술개발보다 특정 인증 제품을 보유한 기업의 

초기 투자비용 보전 등 중소기업 지원에 초점

- 공공조달시장에서 새로운 기술에 대한 수요를 개발, 전달함으로써 기술개발의 불확실성을 

감소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공공부문의 서비스 질을 향상시킬 수 있으나(예: 국방조달에서 

신규 무기 도입) 타 기술개발 지원제도와의 차별성을 충분히 살리지 못하고 있음 

◦ 구체적인 기술개발 수요와의 연계 및 반영이 미흡

- 중소기업이 독립적으로 생산한 기술개발제품 중 수요기관이 선택해 구매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은 

수요기관의 구체적인 기술개발 수요를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존재

- 각 수요기관이 기술개발제품을 매해 의무적으로 구매해야 하는 규정은 수요기관에게 특정한 

기술수요와 관계없이 기 개발된 기술개발제품을 구매할 유인을 제공 

- 기술개발 제품 구매에 소극적이며, 미개발제품에 대한 수요를 선제적으로 제시하지 못하는 경향이 

존재

◦ 기술혁신 중심 공공구매 지원정책 미흡

- 재정정책 일환이자 시장보호정책 관점 중심으로 공공구매정책이 형성되어 있음에 따라 중소기업 

및 약자기업 보호‧육성 위주의 전략으로 기술혁신 목적의 사업 혹은 제도는 제한적임

◦ 조달청이 제3자단가계약 방식으로 중앙조달하는 방식은 개별 수요기관의 기술수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할 가능성이 존재

◦ 공공조달시장을 이용한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을 위해 거버넌스를 재정립할 필요

- 현재 전반적인 공공조달시장 운영은 기획재정부 및 조달청이 담당하고 있으나, 중소벤처기업부가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제도를 운영

- 현재 우리나라 공공조달시장 내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제도는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 

특정 인증 제품에 대한 수의계약 및 제한경쟁 허용 제도 등 종합적인 비전 없이 단편적인 제도 

마련에 치중한 면이 존재

- R&D, 구매, 실증, 인증 등 소관 부처가 상이할 뿐만 아니라 상호 연계를 위한 협업구조 미흡

□ 개선방안 

◦ 공공조달시장을 통한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의 목적을 기술개발에 두어야 함

- 중소기업 지원에 초점을 두는 공공조달시장은 기술개발의 수요를 적절하게 창출할 수 없어 

기술개발의 효율이 떨어질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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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조달시장을 통한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의 기본목적을 기술개발에 초점을 맞추어 개정하고, 

이 때 중소기업의 공공조달시장 참여 장벽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할 필요

◦ 공공조달시장 내에서 공공부문의 기술개발 수요를 창출하고 민간에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전문성 제고 필요

- 특정 인증 제품을 의무구매하도록 하는 방식에서 공공부문의 실제 기술개발 수요를 효과적으로 

시장에 전달하는 방식으로 전환 필요

- 공공부문의 기술개발 수요 창출을 위해 공공부문에서의 기술적인 문제점 도출 및 이를 명확히 

규정해 해당 산업에 전달할 수 있는 전문성 제고 필요

◦ 기술개발의 유인을 강화하기 위해 공공부문의 실제 기술개발 수요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

- 기관 공통으로 필요한 기술개발 수요는 조달청이 제3자단가계약 방식을 이용하되, 특수한 

기술개발 수요는 공급과 매칭시킬 수 있는 제도 마련이 필요

- R&D 및 산업정책적 수요 발굴을 위해 조달 관련 법령 상 기술혁신형 수요물자 발굴에 대한 

기관의 역할 규정 필요

◦ 시장에서 검증되지 않은 고혁신기술(High-Tech), 신제품(New-Tech)에 기반한 제품의 

조달지원체계 구축 필요

- 기술혁신제품지정제도 도입을 통해 우수제품시장의 신뢰성 저하를 예방하고 별도의 기관평가 

가점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수요기관의 구매동기를 강화

- 벤처나라 연계를 통해 벤처나라 등록물품의 구매확대를 유도

◦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을 위한 공공조달시장 제도의 거버넌스 개편이 필요

- 공공조달시장을 통한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제도는 복수 기관의 협력이 필요

- 중앙정부가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을 위해 공공조달시장 제도를 활용할 경우 담당 중앙부처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방안을 마련

- 중앙정부는 공공조달시장을 통한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의 의지를 명확히 밝히고 부처 간 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종합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함.

◦ 기술개발 지원을 위한 공공조달시장 운영 과정에서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창업･벤처기업이 

소외되지 않도록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

- 기술개발이 큰 규모의 기업에서 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기술개발 지원을 위한 공공조달시장의 

경우 경쟁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아 비효율성이 발생할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기술개발의 

성공 확률도 떨어질 수 있음.

- 중소기업 및 창업･벤처기업의 참여를 용이하게 함으로써 공공조달시장 내 기술개발의 효율성을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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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수출지원 부문

□ 지원 개요

◦ 중소기업 수출확대를 위한 정책은 건실한 중견기업, 대기업 육성을 위한 중요한 과제라 할 수 

있으며 국가 전체 수출 증대에 기여하는 측면에서 중요

- 특히 잠재적 글로벌 중소･벤처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창업초기단계부터 글로벌 수요에 대응한 

체계적인 지원은 현재까지의 중소기업 수출지원 효율성 제고에 꼭 필요한 전략이라고 볼 수 

있음

◦ 1998년 IMF 외환위기 이후 중소기업 수출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지원체계가 강화(산업연, 

2017)되고 수출지원사업은 중기부 산하 중소기업진흥공단과 산업부 산하 KOTRA 중심의 

이원체계를 갖추고 있음

-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수출준비단계 및 해외진출단계 지원, KOTRA는 무역사절단 및 해외전시회 

참가 등 수출수행단계지원으로 역할 분담

- 각 지자체 지원사업은 자체 산하기관에서 운영하거나 KOTRA, 중소기업진흥공단, 한국무역협회 

등에 위탁 운영함(배경화, 2014)

◦ 2000년대 중반 이후 중소기업 해외마케팅 역량강화를 위한 기업단계별 지원사업 체계 구축 및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수출 중소기업 집중 지원을 위한 글로벌 

히든 챔피언 육성을 위한 지원이 다양해짐(산업연, 2014)

- 기술개발과 해외마케팅 연계형 사업 추진 및 혁신성을 갖춘 중견기업이 수출지원정책의 지원대상 

확대

<표 14> 기업의 수출 역량별 수출지원프로그램 분류

구분 내수기업 수출초보기업 유망기업 수출성장 및 강소기업

무역교육/컨설팅 O O

정보제공/판매인프라 구축 O O

수출절차/인증 O O O

해외마케팅 O O O

해외시장접근 O O O

수출금융/보험 O O O

해외법인/지사설립 O O

※ 출처 : 한남대학교 산학협력단(2012)의 분류를 활용하여 2018년도 중소벤처기업지원사업을 토대로 재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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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현황

◦ 2018년에는 온라인수출 및 글로벌 강소기업지원 확대, 수출바우처 참여기관 추가 등 

수출지원정책이 확대(중소벤처기업부 보도자료, 2018)

- 수요 맞춤 지원 등의 서비스 기능 강화 및 신남방 정책대상국과의 기술교류 활성화 추진

- 전자상거래를 통한 해외시장 진출 활성화를 위해 온라인 수출 쇼핑몰 육성, 애로 및 규제 해소체계 

구축 등 온라인 수출역량 강화 지원

- 수출규모별로 수출지원단계를 체계화하여 수요맞춤형 지원 강화

* 수출규모별 중소기업 비중(’16년 기준) : 10만불 미만 54.4%, ~100만불 30.5%, ~500만불 10.9%, ~1천만불 

2.2%, 1천만불 이상 2.1% 

<표 15> 규모별 맞춤지원 개편 내용

(기 존)

수출역량 내수기업
(전년도 실적 0) ⇨ 수출초보

(1백만불 미만) ⇨ 수출유망
(1백~5백만불) ⇨ 수출강소

(5백~1천만불) ⇨ 수출선도
(1천만불~

사

업

명

글로벌강소기업 (4년간 2억)

고성장기업 수출역량강화 (최대 1억)

아시아하이웨이 (최대 1억)

수출성공패키지 (연간 최대 3천만원)

수출기업화 (2천만) 수출고도화 (3천만)

 

ê

(개 편)

수출역량 내수기업
(전년 실적 0) ⇨ 수출초보

(10만불 미만) ⇨ 수출유망
(10~100만불) ⇨ 수출성장

(1백~5백만불) ⇨ 수출강소
(5백~1천만불) ⇨ 수출선도

(1천만불~)

사

업

명

글로벌강소기업 (4년간 2억)

고성장기업 수출역량강화 (최대 1억)

수출성공패키지

수출기업화 (최대 2천만) 수출고도화 (최대 3천만)

아시아하이웨이 (최대 1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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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 수출지원사업은 특정 분야에 국한되지 않는 전체 중소기업 대상 사업으로 구성

- 글로벌 강소기업지정 사업의 경우 혁신형기업의 지원 조건을 낮춰서 혁신기업에 대한 지원을 

유도하였으나, 그 이외의 사업은 혁신기업에 대한 혜택이 없음

- R&D연계형 수출지원사업은 글로벌강소기업지정프로그램이 유일

◦ 수출지원사업은 수출바우처 사업을 통해 수출지원사업을 지원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제도가 활발함

- 범부처 서비스선도기업육성, 월드챔프육성 해외전시회 개별참가지원 등 11개 사업에 지원 가능

- R&D관련 사업으로는 ‘글로벌강소기업육성’사업이 해당

<표 16> 2018년 수출지원프로그램 현황
(단위 : 억원, 개사)

세부
사업명

내역
사업명

예산
(억원)

지원규모
(개사)

지원
한도

지원
비율

지원대상 공고일정

수출지원
기반활용

(5)

수출성공패키지 499 2,100
최대 

30백만원
50~70%

내수 및 수출 1백
만불 미만기업

1월말, 
6월초

고성장기업 
수출역량강화

290 580 최대 1억원 50~70%

최근 4년 고용 또는 매출액이 
연평균 20%이상, 수출액 

(100만불이상기업) 10%이상 
증가한 수출중소기업

1월말, 
6월초

아시아
하이웨이

150 300 최대 1억원 50~70%
중국 또는 아세안 지역 진출 추진 

중소기업
1월말, 
6월초

글로벌
강소기업 지정

- 200 - -
전년도 직수출액 500만불이상 
(혁신형기업은 100만불이상)

1월말

글로벌
강소기업

해외마케팅
100 200 최대 1억원 50~70% 글로벌강소기업 지정 중소기업

1월말, 
6월초

단체바우처 
전시회

60 1,000
최대 

11백만원
50% 중소기업 2월말

중소기업
해외진출

지원
(8)

무역
촉진단

86 1,500
최대 

11백만원
50%  중소기업 ’17년 9월

수출컨소시엄 60
600

(30개 
컨소시엄)

최대 
2.5억원

70% 중소기업, 초기중견기업 2월말

업종별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

10 750
회당
1억원

80% 중소기업 3월말

대중소기업
동반진출

79 1,100
최대

25백만원
60% 중소기업, 초기중견기업 1월말

해외유통망
진출지원

15 200 - 50% 중소기업 3월말

전자상거래
수출시장진출지원

139 3,290
최대

7백만원
70, 90% 중소기업 2월말

GMD 
(글로벌시장개척

전문기업)
34 200

최대
20백만원

70% 중소기업 1월말

해외규격인증
획득지원

107 1,000 최대 1억원 50~70%
전년도 수출액 5,000만불 미만 

중소기업
3월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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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외에 조달청에서도 수출 조달기업 확대를 위해 기술력이 좋은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을 위한 

해외진출유망 (G-PASS : Government Performance ASSured) 기업제도를 운영하고, 시장개척단 

파견, 해외전시회 참가 등 각종 지원을 하고 있음

- G-PASS기업으로 선정되면 5~8년까지 해외시장 진출 지원

- 조달청 산하 사단법인 한국G-PASS기업수출진흥협회가 G-PASS기업 지정과 최대 해외조달시장인 

미연방정부조달(SAM), 유엔조달(UNGM) 등록 등을 지원

※ 해외규격인증 획득, 입찰제안서제작 등 관련 컨설팅 지원 및 정부조달수출컨소시엄, 해외전시회 참가, 해외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등을 지원

□ 제도 진단

◦ 국내 수출지원 프로그램은 내수기업부터 수출성숙단계 기업까지 기업단계별로 다양한 지원 사업이 

존재

- 수출초보기업을 위한 컨설팅, 통번역, 시장조사 등 사업부터 성숙단계의 개별전시회 참가지원, 

현지법인 설립지원 프로그램까지 다양

◦ 그러나, 소비재 중심의 지원사업, 기술이해가 부족한 마케팅 지원, 실효성이 미흡한 바우처 제도 

등으로 인해 실제 수출성과로 이어지지 못하는 한계가 존재 

- 지원건수, 상담액, 수출추진액, 수출성약액 등 단기적인 성과지표와 제품의 이해가 복잡한 

기술제품의 지원 한계로 인해 소비재 중심의 지원사업이 다수

- 현지시장 교류협력 및 현지마케팅은 현지시장의 이해에 대한 전문성 한계로 인해 수출성약 지원 

및 성과가 좋은 GMD*를 발굴하는데 어려움이 존재

* 신시장･유망품목 발굴에서 최적 유통채널 분석 및 진입지원, 통관･배송, 사후관리까지 수출 전 과정에 걸쳐 

통합지원하는 수출전문회사

- 최근 들어 디지털마케팅의 급속한 변화와 전 세계 마케팅 기법이 다양하게 변하고 있으나 이를 

반영하는 다양한 마케팅 기술과 시장수요의 변화에 대응하는 사업 개편 속도가 더딤

- 기술기업의 해외진출을 위해 R&D, 마케팅, 자금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연계하여 지원하고 

있으나, 단순 사업간 연계만으로는 수출성과를 달성하기 어려우며, 수출바우처 활용이 기존 사업 

세부
사업명

내역
사업명

예산
(억원)

지원규모
(개사)

지원
한도

지원
비율

지원대상 공고일정

수출인큐베이터 98 302
입주
지원

50, 80% 중소기업 1월말

온라인수출지원 38 1,729
최대

5백만원
- 중소기업 3월초

융복합기술교류촉진 19 250 - -
신흥시장 기술이전 통한 투자 희망 

기업
1월말

합 계 1,784 15,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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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에서 선택하는 것으로 소비재, 제조업 등 전통산업과는 다른 접근법이 필요한 경우 한계가 

존재

□ 개선방안 

◦ 다양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수출을 지원하기 위한 새로운 추진체계 마련 필요

- 기획단계부터 해외시장을 타겟으로 기술개발을 유도할 수 있는 사업을 기획하고 선정, 운영 

할 수 있는 기술과 해외시장에 모두에 전문성을 갖춘 전문 지원체계가 필요

- 기획단계부터 전략시장을 타겟화하여 그 시장에 맞는 기술을 보유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해당 시장 진출에 필요한 인증, 지식재산권 등의 절차를 체계화

◦ 해외시장진출을 위한 현지 시장 정보파악 및 기술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마케팅전문가 중심의 

현지 마케팅 지원 프로그램 운영 필요



주    의

1. 이 보고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시행한 과학기술종합조정지원사업의 연구보고서입니다.

2. 이 보고서 내용을 발표하는 때에는 반드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시행한 과학기술종합조정 

지원사업의 연구개발성과임을 밝혀야 합니다.

3. 국가과학기술 기밀 유지에 필요한 내용은 대외적으로 발표 또는 공개하여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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